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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보다 진전된 지식과 창의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지배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지식의 축적 정도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려 백여년의 역사를 갖는 학원교육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기회가 소외된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며 시대가 요청하는 지식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여 오

고 있다. 그 동안 학원은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인 기능은 물론 학원만이

담당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정규 학교교육에 비견할 만한 교육적 역량을 펼치고 있다.

경제전반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실업사태에 대

응하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학원이 맡아 훌륭하게 운영해오고 있

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이처럼 학원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의 취약점을 잘

포착하여 그 공백을 메우거나 때로는 교육의 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학원교육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쉽사리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원교육은 정규 학교교육이 미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원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제때에 유효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다.

많은 경우 교육활동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조건과 여건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이상적인 모형

이 추구된다. 학원교육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을 위시한 학원관련법들이 바로 이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원관련법들이 학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규제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원의 설립에 요청되는 여러 가지 등록 사항들은 학원교육에의 의지를 감



쇄하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설립·운

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규제들이 자율적인 경쟁을 토대로 하

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학원교육이 성장하는 데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학원교육발전에의 역기능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학원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상당한 정도의 규

제들을 완화 또는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교육이 갖는 장점들이 더욱

부각되고 길러져, 우리 나라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평생 또는 사회교육기관의 한 장치로서 육성·지원될 수 있는 효

과적인 제도적 장치와 지대한 운용노력이 더욱 필요로 된다 하겠다.

학원은 정규 학교교육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학원교육만이 전개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교습활동을 전개한다. 학원만이 갖는 순발력 있는 교

육수요자의 요구에의 대응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아직도 규제라

고 인식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국민의 교육요구를 적시

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승화된 법제도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는 앞으로 학원교육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연구

활동이 전개된 과정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함께,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

로서의 규제관리전략, 학원설립·운영 현황 및 문제점의 분석, 미국과 일본

의 학원 설립·운영 관련 사례, 그리고 끝으로 학원 설립·운영 제도 개선

을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학원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현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짧은 연구기간 동안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전국을 누비며 관련자료를 모으고 편견이 없는 학원교육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이다.

1999. 9.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연구 요약]

1 . 연구의 개요

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는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관련지식이나 기술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요구에 대응케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원교육도 경쟁적 질의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학원교육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지도·감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

다.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상의 규제들을 완화하여 학원의 자율적 성장

을 돕자는 정책방향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교

육의 육성 발전 지원이라는 교육 정책적 인식이나 노력이 그대로 받아들

여지지 않는 면도 있다. 바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실제 영향권내에 있

는 학원 일각에서 이러한 완화조치를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학원교육발전에 관한 추상적 이론의 정립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에서 실제 적용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필요

성을 충족시키고 다음 연구목적을 이루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 학원교육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 관리 전략을 탐색한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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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의 수행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면담조사, 연구협력진의 구성·운영, 관련자 회

의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외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교육문화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학원의 설립·운영 상황에 관

한 자료들이 분석되었다. 이 연구방법들은 연구주제인 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 그 정도의 적절성을 모색하고,

학원교육의 미래 발전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들을 통하여 분석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2) 법·제도 측면에서의 학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상의 문제점

- 학원의 시설 및 설비상의 문제점

- 학원강사 관리상의 문제점

- 수강료 관리상의 문제점

(3) 미국과 일본의 학원 경영 및 관리 사례

- 자주규약의 수립 및 준수 실태

- 학원에 대한 평가기제의 활용 상황

- 학원연합회 및 공조회 등의 운영방식

그리고 연구결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정책방안들이

제안되었다.

2 . 학원의 발전 방향

교육목적의 달성과 영리의 도모라는 양면적 목표를 갖는 학원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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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 목표지향성을 띨 때 학원교육발전이라는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좌절과

소망이 교차될 수 있으며, 규제강화의 경우 그 반사 이익과 그에 터한 강

조점이 더욱 늘게 된다. 이처럼 학원교육의 성장관점은 이원적이다. 이러

한 학원교육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 연구에서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다

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원 설립·운영 관련법상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레의 양 바퀴에 해당하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차원의 개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기관인

동시에 영리기관이기도 한 학원교육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학원교육의 육

성지원책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심영역을 포괄하는 학원교육발전을 위한 포괄적

인 정책제안으로 학원이 합리적인 사회교육교육체제가 될 수 있기 위하

여 갖춰야 할 모습으로 다음 내용들을 상정하였다.

(1) 학원교육의 미래를 위한 학원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2) 학원에 단기적 교육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3)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원학습자 관리체제를 구비케

하는 노력으로서 육성·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의 협업과 분업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선

에서 그 기능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5)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학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원교육의 발전모습을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원의 설

립·운영 제도상의 영역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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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가 . 교습과정의 관리

<개선 방향>

교습과정은 실질적인 학원운영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이자 분류로서

이를 현실화하여 각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체 학원계의 성장을 지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

각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은, (1) 학원의 현실과 학원학습자의 요구를 실질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 불법학원의 설립·운영의 발생원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3) 학원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고, 합리적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학원교육을 특화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전문

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

가 ) 교습과정분류표에 기준을 두는 학원등록제의 철폐

교습과정분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되므로, 교습과정을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만 하도록 한다.

(1) 개설 가능한 교습과정을 제시하여 규제하지 말고, 개설이 불가능한

교습과정의 범위만 정하여 제시하는 최소한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

(2)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되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과정 분류를 대

분류로 개편한다.

(3) 첨단매체를 이용한 교습과정을 인정한다. 원격영상강의, PC통신 등

첨단정보매체 활용 원격교육 및 재택교육을 확대 적용한다.

(4) 학원의 교습과목과 운영형태를 문화센타·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

램 운영형태로 다양화·다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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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습과정분류표상의 분야 , 계열 , 과정의 전면 재조정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지만, 불법·불합리한 운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 교습과목의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습과목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2)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에서 누락된 교습과정을 보완·첨가한다.

(3) 교습내용이 불분명한 과정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 및 내용을 명

기토록 한다.

나 .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

<개선 방향>

우수강사는 학원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유능한 학원강사

의 유치·보존은 학원교육 목적의 달성에 관건이 되기 때문에 학원강사

의 평생학습지원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

가 ) 현행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최소기준만을 설정하며 ,

학원강사 자격 부여 및 활용에 정부의 역할 수행을 최소한으

로 한정

(1) 학력기준 중심의 강사자격기준을 철폐한다.

(2) 민간자격증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의 유지 또는

강화와 연수활동의 지속적 전개

(1) 학원강사 자격규정 정비와 학원강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립한다.

(2) 학원강사자격제를 도입한다.

(3) 법령상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연수규정을 강화한다.

(4)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다 확대한다.

(5) 학원장의 자격조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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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강료의 관리

<개선 방향>

수강료 관리는 학원운영자의 영리의식을 포함한 학원교육에의 투입요

소를 고려하고 학원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선 방안>

가 ) 현재의 수강료 상한선 신고 규제를 철폐하고 , 수강료 수준을

학원시장에서 자율 결정

(1) 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액수를 신고만 하도록 한다.

(2) 학습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며, 아울러 학원교육의 질 제고와 병행하여 수강료 수준을 결정한다.

(3) 수강료 관련 학원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 학원학습자의 교육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원교육에 실제적

으로 투자되는 교육비용을 충분히 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1)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한다.

(2)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선 신고제의 재검토 및 물가안정

차원의 수강료 관리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수

강료 책정 기능을 강화한다.

(3) 교수-학습계약을 명료화한다.

(4)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통하여 학원 측에

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5) 사교육비와 학원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

육의 질적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한다.

라 .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개선 방향>

학원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학습자들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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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학습환경을 구비케 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원운영자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시설·설비는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학원학습자들에게 인기 있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학원 스스로 노력하도록 한다.

<개선 방안>

가 ) 학원관련법상의 시설·설비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 또는 최대

한으로 완화

(1) 학원 강의·실험·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

로 규정하고, 기타 시설·규모 등은 학원운영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한

다.

(2)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유사교습과정실시나 2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

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은 재편되어야 하며, 1개의 시설로 다양한 교습

과정을 중복실시가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학습환경 확보

를 위한 시설 부문의 법적 규제 확대

(1)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의 영역을 확대한다.

(2) 시·도 조례로 위임한 시설·설비 기준들을 전국 수준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교습소를 학원과 규모상 차별을 두기 위하여 1m 2당 0.3인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30m 2로 제한하여, 일시수용능력인원을 불법

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4) 유해업소 적용 학원의 범위를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자로 하는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범위 확대하고 유해업소 범위를 확대, 학원교

육환경을 보호한다.

(5) 상가지역 등 학습환경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피하여 학

원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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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학원의 등록 및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개선 방향>

첫째, 등록절차와 내용의 간소화로 불법학원의 근절 및 행정의 효율성

을 도모한다.

둘째,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학원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원관계자들의 학원관련법 준수 의식을 함양시킨다.

다섯째, 불법학원을 양성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개선 방안>

가 ) 행정의 효율화 및 학원경영의 간소화를 위한 등록절차 및 서

류를 간소화 . 관리·감독 면에서는 법·제도상의 과태료 , 행정

처분 , 벌칙조건을 완화하고 학원관련단체의 자율 기능을 강조

(1) 학원등록서류의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나 신청서 1매만 작성하

도록 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한다.

(2) 학원의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으로 완화한다.

(3) 장기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을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4) 1986년 이후 삭제된 자율관리 조항을 부활한다.

나 ) 학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질적으로 강화 .

학원교육 질 관리 통제를 위한 행정관리·감독의 객관성 및 전문

성 제고

(1) 학원 설립·운영 요건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2) 조건부등록제를 폐지한다.

(3) 공평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체제를 마련한다.

(4)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학제도 등을 도입한다.

(5) 교육청에 학원교육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학원관리과를 설치하고,

학원담당 공무원을 양적으로 확대·배치하고 학원교육전문가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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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로 양성·배치한다.

(6) 의법조치위주보다 학원현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지도 위주의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7)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바 . 학원교육의 장기적 육성 지원 : 지식기반 중시의 미래사회에 대

비하는 학원교육기능의 강화

<개선 방향>

첫째, 학원교육이 지니는 다른 교육활동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 인

식선 안에서 학원의 역할을 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원교육이 국민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이룩하고 있는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원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개선 방안>

가 ) 학원 자체의 발전을 위한 자체 규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 관

련 지원을 활성화

(1) 학원학습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학원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

의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학원으로 하여금 학원학습자를

교육고객으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태세를 구비케 하고, 학

원의 초등학생 교습 및 유아교육 담당 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심화

를 모색한다. 단, 과도한 학원 수강 현상과 학원학습자들의 저년령층 구

조화 현상에 대한 균형적인 배려를 그 기초로 한다.

(2)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개발을 보급 지원한다.

나 ) 미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구비와 적정 행·재정적 지원

(1) 평생교육시대의 도래에 맞는 학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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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위해 현행 학원관련법의 폐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학원교육 하

중 및 최근까지의 기여도를 감안한 앞으로의 사회교육기관으로의 발전 육

성을 위한 법·제도적 체제의 구비,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

회 구축을 향한 평생교육의 실현 현장에 동참하며 미래 교육 수요에 적시

에 부응하는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그리고 이

를 위한 학원교육육성지원법(가칭)의 입법 추진 등을 모색한다.

(2) 국민의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원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학

원에 대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현실화한다.

사 . 장기적인 학원교육의 육성 지원 : 학원발전을 지향하는 학원의

내적 동기의 관리

<개선 방향>

학원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의 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탐색

하고, 학원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신뢰의 확보책을 공동으로

구비한다.

<개선 방안>

(1) 학원의 경영자와 교육자를 구분하여 각자 자신의 역할수행에 힘써

경영과 교육의 양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원적 운영 체제의 도입

을 권고 또는 지원한다.

(2) 학원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자주적 규칙의 제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기

능의 강화, 학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토록 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인식 및

대응 태도를 고양시킨다. 이를 위해 학원관련법상의 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취시키고, 아울러 학원의 법적 규제의 자율규제화

를 추진하도록 한다.

- x -



- x i -



차 례

연구 요약

I .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수행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13

II . 학원 설립·운영과 규제관리 15

1. 학원 설립·운영의 역사 15

2.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22

3.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로서의 규제관리전략 27

III . 학원 설립·운영 규제에 대한 인식 39

1. 교습과정의 설치·운영 39

2. 강사 자격의 관리 50

3. 수강료의 관리 68

4.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81

5.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관리·감독 96

IV . 미국과 일본의 학원 설립·운영 사례 및 시사점 117

1. 학원 설립·운영 실태 117

2. 미국과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137

- x ii -



V . 정책 제안 143

1. 학원의 발전 방향 143

2.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146

참고 문헌 163

A B S T RA CT 165

부 록 177

- x iii -



표 차 례

<표Ⅰ- 1> 조사규모별 계열별 표집 6

<표Ⅰ- 2> 설문조사 표집 규모 7

<표Ⅰ- 3> 시·도 지회별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율 8

<표Ⅱ- 1> 1962- 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8

<표Ⅱ- 2> 1971- 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19

<표Ⅱ- 3> 1981- 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0

<표Ⅱ- 4> 1994- 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21

<표Ⅱ- 5> 학원 경영 기반으로서의 영리성 측면과 교육성 측면 25

<표Ⅲ- 1>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40

<표Ⅲ- 2> 개정교습과정분류에 대한 학원분야별 만족 정도 43

<표Ⅲ- 3> 교습과정분류 타당성에 대한 학원분야별 인식 정도 43

<표Ⅲ- 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51

<표Ⅲ- 5> 학원운영자들의 학원강사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53

<표Ⅲ- 6> 학원운영자들이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53

<표Ⅲ- 7> 학원학습자가 느끼고 있는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54

<표Ⅲ- 8>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 차이 55

<표Ⅲ- 9> 학원강사의 자격완화에 대한 학원분야별 의견 차이 56

<표Ⅲ- 10>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규모별 의견 차이 56

<표Ⅲ- 11>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 57

<표Ⅲ- 12>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이유 58

<표Ⅲ- 13> 학원학습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59

<표Ⅲ- 14> 학원학습자가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63

<표Ⅲ- 15> 교수능력개발 장치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의 차이 64

<표Ⅲ- 16> 학원운영자의 성격에 대한 학원운영자자신들의 인식 66

<표Ⅲ- 17>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운영자에 대한 인식 66

<표Ⅲ- 18> 학원운영자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 67

<표Ⅲ- 19> 수강료 게시 서식 69

<표Ⅲ- 20> 임대보증금별 수강료 상한선 기준 72

- x iv -



<표Ⅲ- 21> 수익자부담금 기준 73

<표Ⅲ- 22> 학원운영자들의 정부의 수강료규제정책에 대한 의견 75

<표Ⅲ- 23> 학원운영자들이 희망하는 수강료 징수방법 75

<표Ⅲ- 24> 현재의 학원 교육비수준에 대한 의견 76

<표Ⅲ- 25>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77

<표Ⅲ- 26> 정부지원에 대한 학원분야별 기대 78

<표Ⅲ- 27> 필수시설의 기준 81

<표Ⅲ- 28> 시·도별 주요교습과정별 강의실 규모 82

<표Ⅲ- 29> 학원에 대한 중점 규제 분야 85

<표Ⅲ- 30> 학원운영자들의 학원 시설·설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표Ⅲ- 31> 학원학습자가 인식하는 법질서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분야 86

<표Ⅲ- 32> 학원운영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표Ⅲ- 33> 학원학습자의 학원의 유해환경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88

<표Ⅲ- 34> 학원운영자의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반대 이유 89

<표Ⅲ- 35> 학원학습자가 학원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 89

<표Ⅲ- 36> 학원학습자들이 유해환경에 가게 되는 시간 90

<표Ⅲ- 37>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찬성 이유 91

<표Ⅲ- 38> 학원교육 보호 방안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 92

<표Ⅲ- 39>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현황 (1998) 100

<표Ⅲ- 40> 학점인정여부와 관련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2

<표Ⅲ- 41> 학원수강대상자별 구분에 의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103

<표Ⅲ- 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105

<표Ⅲ- 43> 학원·교습소의 통합에 대한 학원운영자의 의견 108

- xv -



그 림 차 례

[그림Ⅱ- 1] 학원운영 목표와 학원교육의 기능 32

- xv i -



Ⅰ . 연구의 개요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원에 관한 연구는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 기능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그 비중에 의해 학원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그

발전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학원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법 상에 포함

하여 육성·지원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강조

하는 차원에서의 학원교육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방

안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교육이 안고 있는 특수한 사정 및 다양한 정황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학원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남겨져 있게 되는 이유로

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분분하게 제시되는 것은 그만큼

학원교육의 관리·감독 문제가 난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그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

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에는 학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이라는 사인 경영 교육기관의 운용 구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법에 제시되어 있는 규정에 터하여 그 동안 학원교육이 통제 또는

관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 양적으로 증대되어 온 학원 수의 규모로 볼 때 그 크기가 방

대하여 더 이상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 관리·감독청의 통제·감독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다른 한 편,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일부 계열에 있어

서의 최근의 학원 수의 감소 현상은 학원교육에 대한 미래 대응적 육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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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그

동안 규제중심 틀 아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 학원교육

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몇 규제들이 완화 또는 철폐되어 왔다. 그 결

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법적 준수 사항들

이 학원교육이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당부

분 정돈되어 가는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의 학원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원이 보다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적 성장을 이

루어나가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의 사회는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서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효과적으

로 동원하여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노력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학원교육에 대한 경쟁적 질의 확보

노력을 강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 정책적 노력이나 인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이러한 규제완화조치의 실제적인 영향

권내에 있는 학원 일각에서는 이러한 완화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

다. 즉, 기존의 학원들은 학원의 설립과 관련되는 규제사항들에 대한 완화조

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반면, 학원의 설립 후의 경영과 관

련되는 운영상의 규제사항들은 완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답하기 위해서도, 학원교육

의 발전과 관련되는 추상적인 이론의 정립이 아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의 필요성에 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성취하고자 추진

되었다.

첫째, 학원교육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규제 관리 전략을 탐색한다. 이를 위

하여 학원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들은 무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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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에 터하여 학원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또는

강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제시한다.

둘째,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영역들을 검

토하고, 아울러 국민교육기제로서의 학원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2 . 연구의 내용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

되었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 학원의 현실적인 역할

- 학원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 학원교육기능의 확산 가능성

-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기대

(2) 법·제도 측면에서의 학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학원교육 정책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개념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목적 또는 이유

- 규제 완화 또는 강화의 방법

-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 관련 규제 관리 또는 정비 대상 사항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상의 문제점

- 학원 등록상의 문제

- 교습과정 등록 및 운용 방식상의 문제

-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선택상의 문제

○ 학원의 시설 및 설비상의 문제점

- 법적 규제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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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 유해환경 관련규제의 관리

○ 학원강사 관리상의 문제점

- 학원강사의 자격관리 및 교수능력 신장상의 문제

- 학원장의 자격 부여 문제

○ 수강료 관리상의 문제점

- 수강료 수준에 대한 인식도

- 수강료 관련 규제상의 문제

- 수강료 관리 방식

- 학원학습자의 수강료 인식 수준

○ 학원과 교습소와의 관계

- 학원과 교습소의 통합 또는 분리와 관련한 인식도

- 학원과 교습소의 차별화

(3) 미국과 일본의 학원 경영 및 관리 사례

- 자주 규약의 수립 및 준수 실태

- 학원에 대한 평가 기제의 활용 상황

- 학원연합회 및 공조회 등의 운영 방식

(4)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 방안

- 학원 설립 등록 및 교습과정 운용면

- 학원의 시설 및 설비면

- 학원강사의 자격 및 관리면

- 수강료 관리면

- 미래 학원교육 발전면

3 . 연구의 수행 방법

위에 제시한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면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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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협력진의 구성·운영, 관련자 회의 개최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외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사회교육문화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

에서의 학원의 설립·운영 상황에 관련된 자료, 미국의 유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었다. 이 연구 방법들은 연구의 주요 주제인 학원의 설립·운

영 관련 규제들을 개혁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 그 정도의 적절성을 모색하

고, 학원교육의 미래 발전 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 활용되었다.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 방법들이 활용된 내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원 설립·운영 관련 실태 및 관련집단의 요구 파악을 위

한 설문 조사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원운영자 및 학

원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원교육제도에 대한 요구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작성하는 학원운영자용 조사도구

와, 학원의 교습과정에 등록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학원학습자들이 작성

하는 학원학습자용 조사도구의 두 가지 설문조사도구가 개발·활용되었다.

조사도구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학원업무 담당자들과 학원 설립·운용 제도에 따라 실

제로 학원교육에 종사하는 학원운영자들의 권익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학원운영자 1,518명과 학원학습자 1,49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전국 수준에서 학원 계열별 및 지역별 규

모를 참작하여 고루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학원의 전국 수준 계열별

분포를 고려하여, 기술계·문리계·경영실무계·예능계·독서실 등의 계열

에 따라 규모 비율별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표Ⅰ- 1> . 아울러 학원이 위치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 대상 학원들이 가급적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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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업지역·농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

다.

<표Ⅰ- 1> 조사규모별 계열별 표집

조사 규모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독서실

설문조사지가 250부씩
배포되는 지역

25부 50부 50부 100부 25부

설문조사지가 200부씩
배포되는 지역

20부 40부 40부 80부 20부

설문조사지가 100부씩
배포되는 지역

10부 20부 20부 40부 10부

설문조사지가 80부씩 배
포되는 지역

8부 16부 16부 32부 8부

설문조사지가 60부씩 배
포되는 지역

6부 12부 12부 24부 6부

설문조사지가 55부씩 배
포되는 지역

6부 11부 11부 21부 6부

설문조사지가 40부씩 배
포되는 지역

4부 8부 8부 16 4부

이와 같은 배포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은 학원교육의 실태 및

요구 자료들을 편포되지 않은 선에서 고루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포기준 설정구도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학

원 측의 요구들이 계열별로 각각 독특한 양상을 띄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

는 부분들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과도

유관하다는 연구협력진의 조언에 터한 것이었다.

위의 배포 기준에 의거하여 설문조사지가 배포된 조사대상자별 표집 규모

는 다음의 <표Ⅰ-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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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2> 설문조사 표집 규모

지역 학원운영자용 학원학습자용

서울 256부 (12계열, 20개학원) 256부(12계열, 1개학원, 20부)

부산 106부 (3분회, 5계열, 7개학원) 106부 (5계열, 1개학원, 20부)

대구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인천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대전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광주 66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6부 (5계열, 1개학원, 12부)

울산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강원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경기 206부(3분회, 5계열, 13개학원) 206부 (5계열, 2개학원, 20부)

경남 106부 (3분회, 5계열, 7개학원) 106부 (5계열, 1개학원, 20부)

경북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전남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전북 86부 (5계열, 4분회, 4개학원) 86부 (5계열, 1개학원, 18부)

충남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충북 61부 (3분회, 5계열, 4개학원) 61부 (5계열, 1개학원, 11부)

제주 68부 (2분회, 5계열, 4개학원) 46부 (5계열, 1개학원, 8부)

소계 1,518부 1,496부

총계 3,014부

위의 배포 기준과 표집 규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원운영자용 1,518부와

학원학습자용 1,496부의 총 3,014부의 설문조사지가 배포되었다. 조사대상자

들이 응답을 하는 데에는 2주간의 조사 기간이 필요로 되었다. 설문조사지

는 학원운영자의 경우 742부가, 학원학습자의 경우 605부가 회수되어 각각

48%와 40%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지회별로 회수된 상황은 <표Ⅰ-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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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3> 시·도 지회별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율

(단위: 부, %)

시·도지회 배포(A ) 회수(B) 회수율(B/ A , %)

서울
학원운영자용 256 133 51.0
학원학습자용 256 150 58.0

부산
학원운영자용 106 23 21.0
학원학습자용 106 12 11.0

대구
학원운영자용 86 10 11.0
학원학습자용 86 11 12.0

인천
학원운영자용 86 43 50.0
학원학습자용 86 40 46.0

대전
학원운영자용 61 56 91.0
학원학습자용 61 55 90.0

광주
학원운영자용 66 28 42.0
학원학습자용 66 23 34.0

울산
학원운영자용 61 39 63.0
학원학습자용 61 39 63.0

경기
학원운영자용 206 106 51.0
학원학습자용 206 60 29.0

강원
학원운영자용 61 51 83.0
학원학습자용 61 51 83.0

경남
학원운영자용 106 13 12.0
학원학습자용 106 7 15.1

경북
학원운영자용 86 19 22.0
학원학습자용 86 7 8.0

전남
학원운영자용 61 15 24.0
학원학습자용 61 20 32.0

전북
학원운영자용 86 31 36.0
학원학습자용 86 36 41.0

충남
학원운영자용 61 52 85.0
학원학습자용 61 56 91.0

충북
학원운영자용 61 55 90.0
학원학습자용 61 25 40.0

제주
학원운영자용 68 68 100.0
학원학습자용 46 43 93.0

계
학원운영자용 1,518 742 48.0
학원학습자용 1,496 605 40.0

설문조사에서는 학원교육의 본질에 대한 학원관련자들의 인식 및 학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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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영 법·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학원운영자와 학원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학원교육의 본질 면에서는 학원교육의 성격, 여타 교육기관과의

차이, 학원교육 발전에 필요로 되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법·제도면에 있

어서는, 학원관련정책, 학원의 등록 및 설립, 교습과정 운영, 학원강사, 수강

료, 학원과 교습소와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관련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그 자

세한 사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나 .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학원 관련자 면담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원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구진의 출장에 의한 면담

조사가 수행되었다.

제1차 면담조사는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학

원업무담당자들과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정책기획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학원 설립·운영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 학원 정책에 관한 의견

-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정책 수행에 대한 의견

- 미래 학원 발전 청사진과 관련한 아이디어

- 기타 연구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관련 자료의 수집

- 연구 활동에의 직·간접적인 참여 요청

제2차 면담조사는 한국학원연합회 시·도지회장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국학원연합회경남지회, 한국학원연합회대구지회, 한국학원연합회광주지회 등

의 3개 지회를 방문하여 해당 지회의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면담하였다.

이 면담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면담조사영역

및 결과는 부록 참조).

- 학원 설립·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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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의견

- 기타 학원교육발전을 위한 의견

제3차 면담조사는 설문조사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현장에서 처방하는 동시에 학원교육 관련자들의 의

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한국학원연합회부산지회, 한국학원연합회

경북지회, 한국학원연합회충북지회, 한국학원연합회강원지회에서X지회장 및

계열별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면담조사에서

는 제2차 면담조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영역에 있어서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제4차 면담조사는 7개 시·도교육청의 학원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

여 실시하였다. 이 면담조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등을 방문하였다. 이 면담조사는 제2차 및 제3차 면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들에 대한 점검 및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면담조사에서는, 학원의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기타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이 조사되었다.

다 . 연구 협력진의 구성·운영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 협력진을 구성·운용하였다. 협

력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인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 운용과 관

련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활동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원교육과 관련한 전문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성·운용된 연구 협력진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교육청 학원 관리 담당자 2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경기도교

육청

- 학원 연합회 관계자 2∼3인 : 한국학원총연합회 정책기획실 관계자 1

- 10 -



인 외 필요시 한국학원총연합회운영위원회장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담당자 3인 : 과장, 담당사무관, 업무담당

자

선정된 연구 협력진은, 연구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연구 활동 지원,

그리고 관련 자료의 발굴과 제공 등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참여하였다. 연

구 협력진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최 연구 협력진 회의에의 참석

- 설문지 조사 및 면담 조사 등을 통한 현장 조사에 있어서의 공문 발

송 등 조사 협조 및 연구 활동의 지원

- 확대간담회에의 참여 등을 통한 학원 설립·운영 제도 및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조언

- 기타 연구 관련 자료의 제공

라 . 일본과 미국의 학원 관리 및 운영 자료의 수집

외국에서의 학원 설립·운영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학원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

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다. 이 자료 수집 및 분석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나 사실들과 관련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였다.

- 학원 운영 관련 법·제도 자료

·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기타 학원 운영 및 관리 관련 훈령, 예

규, 지침, 규정 등

· 평생교육법 등 학원 유관 법·제도 자료

· 기타 학원 제도 운영 관련 연구물

- 학원교육의 실태 및 기능, 역할 등 설명 자료

· 학원의 운영 또는 관리 방식

· 학원의 시설 기준, 학습환경 구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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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교습과정 및 그 운영 형태

· 학원 수강료 관련 자료(징수방법, 조정방식, 또는 수강료 수준 관련

규정이나 징수 실태)

· 학원운영자 및 강사의 운용 방식

· 학원 수 및 학원학습자 수의 변동 추이 자료

· 학원교육의 기능과 역할 설명 자료

·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 (학원평가인정제의 도입·활용 등)

· 사회교육차원의 학원 교육의 위치 설명 자료

· 학원교육 운영 역사에 관한 자료

- 사회교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 자료

- 학원에 대한 정부나 유관 기관의 통제 관련 자료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학원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 및 관리형

태

- 학원교육제도 관련 개선 또는 개혁 사례

- 미래 학원의 모습 관련 자료

· 학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그 역할 기대 등 관련 자료

마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안 검토를위한 확대간담회개최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타당

성 있는 검토·보완을 위하여, 연구결과로서 제안된 학원의 설립·운영 제

도 개선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의견을 수집하는 확대간담회를 개최하였

다.

연구진에 의하여 구성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원교육과 관련되는 인사들을 관련영역별로 안배하여 토론 의견을 개진하

도록 하였다. 확대간담회에의 관련영역별 참석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학원운영자 : 한국학원총연합회부회장 1인, 한국학원연합회시·도지회

장 1인, 한국학원총연합회정책기획실 관계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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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청 : 교육부 3인, 시·도교육청 2인

- 학원교육 수요자 : 학부모 2인

- 학원교육 연구자 : 대학교수 1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인

미리 배포된 개선안에 대하여 참석한 관련 각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형

태로 진행된 확대간담회의 토론 결과는 최종적인 개선안 내용을 수정·보완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4 .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

을 법·제도 측면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

으로 제시되는 학원교육은 일견 단순하고 명확한 연구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규 학교교육 외의 교육현상 등을 비롯

하여 교육외적인 경영 측면들이 있다. 이처럼 학원교육에 대한 이해는 영리

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능이나 역량의 강조라는 이원적인 구도를 생각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

고 있는 학원교육의 신장이라는 교육적 의미의 추구보다는 학원의 존재 이

유의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는 영리성 측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온갖

형태의 조직활동들을 중점적인 연구내용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법·제도면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

른 학원관련법들의 개정작업이 계속되었다. 연구내용의 줄기를 구성하고 있

다고 판단되는 학원교육의 법·제도적 측면의 이와 같은 잦은 변화는 여러

차례 연구의 방향 및 연구내용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연구대상내용이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속성 변화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었다. 학

원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최고위 관리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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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부는 규제완화조치를 통한 평생교육차원으로의 학원

교육발전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암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원교육 관련정

책의 실수요자이며 학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영리성 측

면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의식하는 나머지 학원의 설립과 관련되는 진입규제

사항들에 대한 완화조치에 대하여 그다지 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

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학원과 그렇지 못한 신규학원 간의 이해의 차

이, 대규모 학원과 소규모 영세 학원간의 관심사의 차이, 학원의 계열별 특

성 확립의 문제, 학원과 교습소간의 갈등 등 학원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내용

이라고 판단되는 연구대상영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점의 모색에 있어 상당히 다른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면적인 과외허용차원에서의 초

등학생 학원 수강 허용 문제, 실업대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술계학원의 관리 운영 문제, 학원관련 규제완

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관리 등은 연구 대상으로 자세히 다룰 수 없었다.

비공식적이지만 학원관련법의 철폐가 규제 완화라는 이상적인 기대선에서

촉구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률」을 중심으로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차원에서 노출되어 온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논

란을 거듭해 온 평생교육법 상에서의 학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선은 어떠한

지 명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원교육문제의 근간이

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한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후속 연구과제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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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학원설립·운영과 규제관리

1 . 학원 설립·운영의 역사

가 . 일제시대의 학원의 설립·운영

개화기 이후에 학술강습회, 학술강습소 또는 야학이라는 형태로 조직되기

시작한 민중교육은 오늘의 학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

부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3년에 부령 제3호로 사설학술 강습회에 관한 건

을 공포하여 조선인들의 사설학술강습소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선총

독부 부령 제3호는 전문 4조로 되어있다. 이 영에 따르면, 강습회 개최 시에

도장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강습회 활동이 정당하지 않거나 유해

하다고 인정할 때인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규제사항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인으로서 학술연구를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함.

1. 강습의 목적

2. 강습의 시간 및 장소

3. 강습의 사항

4. 강습원의 자격 및 정원

5. 강사의 주소, 성명 및 경력

6. 경비조달의 방법

제2조: 도장관은 특히 강사의 선정 또는 파견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

임.

제3조: 도장관은 강습회에 대해 그 방법이 부적당 또는 유해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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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는 변경을 명하거나 제1조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4조: 제1조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강습회를 주최하는 자가 있을 때는 도

장관은 그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법적인 규제는 조선인들의 강습회 조직을 억압하기 위한 것

이었다. 그러나 사설강습회 운동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

다.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소개된 것만 해도 50개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1925년까지에 설립된 여자야학의 수도 5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강습회인 농촌야학도 1920년경부터 점

차 증가하여 1927년에는 그 수가 317개로 늘고 있다.

나 . 해방 후 학원의 설립 (1945 - 1960 )

해방직후 증가하기 시작한 강습소 및 학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1946

년 5월 31일자로 각종 강습소 및 학원을 정리하여 공민학교로 통합하고 있

다. 그러나 강습소, 강습회, 학원, 학관, 연구소 등의 다양한 이름의 장소에

서 학원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방 후에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사설학원으로는 타자학원과

미용학원을 들 수 있다. 타자학원은 미군의 주둔과 미군정의 실시로 영문

타자수의 직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용학원은 해방 후 여성의 생활 스타

일의 서양화로 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자교육은 반드

시 독립된 타자학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종합학원이나 기술학원에 타자과를

두어 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6.25 한국전쟁 후에는 미용, 양재, 편물, 속기, 자동차, 타자 등의 교육 수

요가 크게 증가하여 서울을 위시한 지방 도시에 각종 학원이 설립되기 시작

하였고, 대한민국 고시제도 채택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시학원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강습소 및 학원이 증가하게 되자 서울

시교육위원회는 이들 사설강습소 및 학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규칙, 즉

사설강습소 규칙 을 제정하여 모든 학원의 인가사무와 지도·감독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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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강습소나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

었는데 간호계열 학원은 보사부, 자동차교습소는 각 시도 경찰국 관할의 교

통안전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미용학원도 처음에는 보사부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

다 . 1960년 이후의 학원 개설

1960년까지의 각종 강습소와 학원은 법적으로 공민학교나 각종학교 범주

안에 속하거나 또는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의 지도감독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특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경에

강습소 형태의 학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원운영에 관한 문제가 빈번하

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학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5.16 군사혁명후인 1961년 9월 18일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9호)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은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이 법률제정 취지를 보면 그 당시의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의 필요가 절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학원의 설립을 통제하는 동시에 학원운영을 감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학원의 수도 증가하여 동 법이 실

시된 다음해인 1962년에는 등록된 각종 강습소가 512개소에 이르렀다. 이

숫자는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63년에는 804개소로 그리고 1965년에는

1,137개소로 3년간에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학원의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1970년에는 1,412개소로 1960년의 3배로 증가하였다.

다음 <표Ⅱ- 1>에는 1962년 이후의 학원의 수적 증가 현황이 계열별로 제

시되어 있다. 1962년에는 문리계, 기술계, 가정계, 사무계 뿐이었으나, 1963

년부터는 예능계와 종합계가 추가되어 학원의 계열별 분류가 보다 상세화되

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당시부터 확대된 학원 교습과정의 등록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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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표Ⅱ- 1> 1962- 197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기타 합계

1962 126 100 - 165 59 - 71(취미) 521

1963 149 48 99 407 48 53 - 804

1965 - 182 193 336 92 94 26 1,137

1966 214 198 205 334 120 99 29 1,206

1967 221 182 225 325 135 80 30 1,211

1968 234 196 236 336 136 84 37 1,267

1969 242 236 243 338 161 62 47 1,337

1970 230 299 253 306 242 55 36 1,421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설립된 학원의 수가 3배로 증가한 것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자리잡기 시작한 현대적 경제구조의 정착과 1960년대 후반

에 태동하기 시작한 산업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산업화에 따른 기술인력수급에 대처하고

있다. 학원과 강습소 등은 정부의 직업훈련법에 따른 근로자교육이나 학교

에서의 직업훈련과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성인교육, 즉 기술,

문화, 예능, 가정, 사무, 체육 제 영역에서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학원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수요는 70년대에 더욱 격증되어

1970년에 1,421개소에 불과하던 학원의 수가 1975년에는 2,977개소로, 그리

고 1980년에는 5,854개소로 확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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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2> 1971- 198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 독서계 기타 합계

1971 218 351 307 293 330 66 336 - 81 1,982

1972 210 513 412 200 385 46 420 321 108 2,615

1973 225 399 478 227 445 71 436 373 92 2,746

1974 238 386 508 181 491 87 409 430 77 2,807

1975 253 408 561 160 517 82 439 495 62 2,977

1976 257 407 656 169 641 82 543 572 63 3,390

1977 288 422 741 159 782 50 644 640 67 3,793

1978 304 452 822 161 931 65 721 618 74 4,148

1979 282 609 936 137 985 61 827 654 66 4,555

1980 381 651 1,485 162 1,367 101 918 730 59 5,854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입시학원 인가 억제 정책을 펴게 된다. 그러나

학원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980년에 전체 학원수가 5,854개소였

던 것이 1985년에는 13,56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7년의

민주화 조치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1990년에는 32,89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조치로 입시학원의 설립이 완화된 후 문리계

학원수가 급증하여 1990년에는 2,359개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민주화 선언

이전 해인 1986년을 기준으로 하여 불과 4년 동안에 그 규모가 4배로 증가

하고 있다.

1980년대의 학원의 계열별 또는 전공과정별 증가현상 중에서 특히 유의할

만한 현상은 속셈학원과 독서실이다. 1985년에 인가가 시작된 속셈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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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만인 1990년에는 그 수가 5,69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인가를 받기 시작한 독서실은 1981년에 828개소이던 것이 1990년에는 그 수

가 4,033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실의 수는 10년만에 5배로 증가하고 있

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점은 예능계 학원의 양적 성장이다. 1970년에 불과

253개소 지나지 않던 예능계열 학원이 1980년에는 1,458개소로 그리고 1990

년에는 9,615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예능계열학원은 인가된 학원이외에 예능

계 과외교습소까지 합치면 그 크기가 엄청난 규모가 된다.

<표Ⅱ- 3> 1981- 1990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문리계 기술계 예능계 가정계 사무계 종합계 체육계독서계 기타 합계

1981 379 718 1,985 130 1,326 61 1,025 828 61 6,513

1982 359 749 2,049 120 1,362 50 1,013 1,169 132 7,003

1983 434 814 2,495 145 2,169 59 1,110 540 238 8,004

1984 456 1,072 3,147 141 2,606 11 1,170 1,963 249 10,815

1985 544 1,250 4,293 129 3,428 42 1,310 2,328 242 13,566

1986 605 1,077 5,082 113 4,165 38 1,603 2,528 297 15,508

1987 682 1,304 5,922 67 5,143 - 1,901 3,212 - 18,231

1988 818 1,728 6,622 74 6,302 - 2,079 3,487 - 21,110

1989 1,334 2,930 7,975 83 8,594 - 2,274 3,818 - 27,008

1990 2,359 4,629 9,615 80 12,179 - - 4,033 - 32,895

* 자료: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1990),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개혁 방향.

1997년까지 증가가 지속되던 학원은 1998년도에 이르러 점차 감소를 보이

고 있다. 보통교과·행정·경영·어학 등이 포함되는 문리계 및 예능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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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속셈·주산·타자 등이 포함되어 있

는 경영실무계 및 2개 과정 이상을 교습하는 종합학원의 수는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기술계 학원이나 독서실의 수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교습소만 늘고 있을 뿐 타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계열별 특징을 살펴보면 경영실무분야 학원이 감소하고 문리분야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학원 설립 규모상의 변화는 보통교과를 불법으

로 교습하여 왔던 주산 및 속셈 학원이 소규모 입시학원인 보습 또는 단과

학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리나 예능분야 학원의 증가

는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보육기능 요구, 소득수준 향상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Ⅱ- 4> 1994- 1998년간의 학원의 연도별 계열별 증감 추세

(단위: 개소)

년도 기술계 문리계 경영실무계 예능계 종합 독서실 합계

1994 6,764 5,388 20,710 18,038 653 4,986 56,539

1995 6,883 8,796 19,763 19,555 582 4,883 60,462

1996 6,961 11,647 16,703 23,347 590 4,564 63,812

1997 6,702 14,139 14,413 25,254 521 4,444 65,473

1998 6,351 13,240 12,481 25,206 475 4,279 63,032

* 자료: 교육부 (1998), 교육부 내부 자료.

1994- 1998년간에는 등록된 교습소의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4년에 52,907개소에 이르던 등록교습

소의 수가 1998년에는 45,234개소로 감소하고 있다. 교습소가 이렇게 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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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형화하여 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며, 소규모로 운영되던 속셈·주산·타자 등은 수요자의 감소로 자연적으

로 폐소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업으로 운영

하던 교습소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2 . 법·제도적 규제 대상으로서의 학원교육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 법 ) 제2조에서 사인 (私人)

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

식·기술 (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

설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기타 사회교

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등은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학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습과목은 다양하다. 1999년 5월 11일

개정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습과정은, ① 직업·기술, ② 국제화, ③

인문·사회, ④ 경영실무, ⑤ 예능, ⑥ 입시·검정, ⑦ 독서실의 일곱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교습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가리킨다.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

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 22 -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나 대통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교습소에서 행하는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학원이나 교습소는 법적으로 규정된 정식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인이 경영

하는 비공식적 차원의 교습 행위나 장소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가 지니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종종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그 실질적인 역할이 제한적으로 설명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

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이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개념의 확산이 유동적인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의 문제의 시각은 우선 학원과 교습소를 개별적으로는 시설규모 등

외형적인 형체를 인식하는 선에서 교육기관으로 볼 것이냐 또 학원의 수나

교습소의 수 등 양적인 규모에 있어 학원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할 것이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등록학원의 수는 학원교육에 대한 비중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동안 학원교육이 지니고 있던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 바로 이러한 양적 성장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학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학원교육도 정규 학교교육에 못지

않은 교육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 지도·관리의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피동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학원교

육도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되어야 한다는 기능 중심 시각이 강조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학원이 수행하게된 교육 기능을 중심으로 증대된 학원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학원이 담

당하고 있는 가르치는 행위를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서, 위에 지적한 학원의 확대된 양적 비중 및 현실적으로 확산된 역할 수행

이 본래 학원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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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의 변동에 대한 교육 내·외적 사회 경제적 요인의 내용이 무엇이

든지 간에, 현재의 학원이 양적으로 융성하게 된 원인으로,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에 대한 가정에서의 집적된 관심과, 가계수입 증대를 위한 맞벌이

현상의 확대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을 학원 등에서 담당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비율이 줄고

교육에 대한 투자의식이 더욱 고조되는 등의 요인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학원의 역할 수행은 학원교육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

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원교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

의가 요청되고 있다. 개념적 측면의 학원교육의 의미 및 역할 확대 가능성

및 그 범위의 탐색은 물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역할 규정과 함께,

늘어난 학원의 교육 기능에 맞는 평생교육시대의 교육과 학습의 특징적인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의 효용성에 대하여 재인식을 요망하고 있다.

학원교육기능이 지녀야할 이상적인 정형이라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

원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하고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투

명하게 이끌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급변하

는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태세의 구비와

그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 등을 중심으로 학원

교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모으는 노력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기대와 함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학원의 존재 이

유중의 또 다른 하나는 학원경영이 추구하는 영리성이라 할 수 있다. 학원

이 교육 시설로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도 있으나 영리 중심의 기업성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학원교

육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교육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학원경영

이 지향하고 있는 큰 두 축인 영리성의 도모와 교육성의 강조는 그 균형점

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따라 학원경영의 형평성은 물론 학원을 통한

교육의 합리성이 확보되는 근거라 하겠다.

본질적으로는 학원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주장에는 반

론이 있을 수 없고 그 결과 교육적인 처방이나 기대만을 강조하다 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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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목표인 영리성을 간과하여 자칫 형평을 잃는

육성책이나 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교육 목적을 중시하는 경우 자

연 관리·감독적 방안이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수익성을 고려치

않고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은 치열한 학원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마찬

가지로 기업성이나 영리성만을 중시하다 보면 학원교육도 전체교육에 기여

하는 일부분이라는 소속감에서 일탈한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 사업적 측

면만이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이다.

<표Ⅱ- 5> 학원 경영 기반으로서의 영리성 측면과 교육성 측면

영리성 측면 교육성 측면

① 단기간에 재산 축적을 위한 상업

수단 내지는 상품으로 학원을 경영

② 이를 위해 개인의 독자적인 경영

시도 또는 프랜차이즈 학원체인을 이용,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는 경우도 있음.
개인경영의 경우에도 탄탄한 사업기반

이 없어도 약간의 사업자금을 갖고, 경
영 노하우를 익히면서 사업발전 시도가

가능

③ 궁극적으로 실패의 여지가 많을 것

으로 보임. 아무리 기업 마인드의 학원
경영 노하우가 특별하더라도, 교육을 경
시하거나 또는 교육 초보자일 경우 교

육에 대한 기본적 윤리성 없이는 성공

불가능

① 교육에 대한 윤리와 양심을 지키며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원을 경영

② 교육밀착적이고 교육친화적인 경영

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조할 수 있

지만, 수익성이 소홀히 되면 경영기반이
약해질 수 있음. 큰 규모의 전문 프랜차
이즈 학원체인이 경합하여 영리성 경쟁

을 벌일 경우, 그 세력에 밀려 경영방어
력을 상실할 수 있음.
③ 대부분 고전할 가능성이 큼. 양심적
으로 교육을 중시하여 궁극적으로는 학

원학습자의 수적 증대를 가져와 미흡한

영리성이 보전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

나 그때까지의 시간을 감당할만한 여력

을 소유하느냐가 관건임

<표Ⅱ- 5>에는 학원 경영이 지니는 영리성의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이 대

비되어 있다. 양면 모두 학원경영이 지니는 장단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

한, 그 정도와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양면이 병존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형

임을 암시하고 있다. 학원 경영이 지니는 영리성 측면은 교육 사업 수완과

관련하여 최대화되는 금전적 급부에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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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관심이 부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학원 경영은 적어도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교육이 지니는 독특한 양면인 교육성의 강조와 영리

추구의 측면을 고루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상 양립하기 어려운 일이

다. 표면적으로는 학원운영자가 설립자와 동일한 현재에 있어서는 학원의

속성상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학원운영자 1인이 교육과 경영 모두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경영을 차

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의 문제의식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학원교육을 인식하는 데에서 표출

된다. 학원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원은 사인이 경영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교육 방법에 있어 그 실질적인 내용은 형식교육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정선된 구조화와 동원되는 교수방법 및 규모 면에서 차이

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교육기술의 발전 및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요구의 변화는 그 수요

의 인식 및 대처 방향의 탈바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사회교육 시

설의 운영과 함께 기존 학원의 역할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

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과 학원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변화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학원의 가치와 발전 방향은 유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학원 설립·운영에 대한

기대 및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원 형태의 예측 등은 바로 이러한 맥락

에서 그려지는 학원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의 개선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제도의 설립·

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 학원 설립·운영 제도가 갖는 불합

리성을 확인하고, 그 개선점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추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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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학원교육이 갖는 이상적 교육기능의 확보 방안과 (2)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원 설립·운영 제도가 갖추어야 하는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

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학원교육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의

추구는 학원이 여타 교육 시설이나 교육활동과는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제도

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 학원교육 육성·지원책으로서의 규제관리전략

가 . 일반적 규제관리전략

규제의 의미는 다각도로 파악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법·제

도의 운용과 관련되는 준수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수의

책임이나 의무가 강조되는 제1차적인 대상은 정부나 제도라기보다 일반 국

민 또는 해당 법·제도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하여 문제의 시각을 갖게되는 것은 이러한 이익이나 혜

택이 아니라 그 규제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개개

인의 재산권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점에 있다. 특히, 이

렇듯 규제가 갖는 폐해는 그것이 존재함으로 해서 비용이 유발된다는 점이

규제의 관리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는 규제를 문제시하는 차원에서 지적 또는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게된 연유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규제와 관련하여 개혁 차

원의 노력은 최근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 택 (1998)은 우리 나라에

서의 규제개혁의 기원으로 1977년의 수입자유화정책 또는 1979년 경제안정

화 종합시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

라의 경우에 무려 20여 년의 규제개혁 역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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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성 속에서 행정규제 완화 또는 쇄신 및 경제행정과 기업활동

규제 심의 등이 민간주도경제를 표방하면서 또는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 개혁을 정부가 수행

해야 하는 기능 중의 하나로 보고 이를 전담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규제개혁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

한 영역에 걸쳐 국익에 보탬이 되는 규제개혁차원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통상부문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정부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신설하고자 하는 규제보다는 이

미 존재하고 있는 규제들에서 중점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설규제들은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되어 그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표출되

기 이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를 야기하는 정도가 기존의 규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존규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는 크게 규제의 강화책과 완화책을 들 수

있다. 기존 규제와 관련한 규제개혁이 완화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강화를

의미하는가? 는 규제관리에 있어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규제강화책은 국민의 생활질서에 있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규제의 준수가 미흡한 경우 그 강도를 제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모를 최대화하여 법·제도가 보호하여야 하는 영역을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규제개혁의 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

을 수 있다. 또 규제강화책을 통하여 관련 법질서 유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전 분야에 걸친 대폭적인 규제개혁인가 아니면 특정영역에 한정하는

작은 규제개혁인가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반면 규제완화책은 규

제개혁의 실험적인 예에서 상식과 경험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규제의

최소화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책의 경우 규제유지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규제이냐의 문제가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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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규제개혁 또는 규제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

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

검토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비공

식적인 규제들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안전·보건 등의 영역과 밀착되어 있어 그 존속이 불가피한 사회적 규제들

은 적극적인 폐지보다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내용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규제관리방향은 신설규제를 마련하고 그 합리적 관리에 동원되

는 방법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규제완화라는 대전제 아래에서는 산출되는

새로운 규제는 제한적인 것이 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할 수 없이 새로운

규제가 필요로 되는 경우에도 그 규제가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규제 산출 과정을 강화하여 규제의 누적적 증대를 방지하는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신설되는 규제가 갖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며, 필요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또한 규제 총량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신설규제의 도입과 함께 기

존규제를 폐지하여 규제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설정과정에 관련자들이 충분히 참여하게 하여 규제 내용이 사전

에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곁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행정 편의적인 은밀한 과정으로 구축되는 규제보다는, 공청회나 입법예

고 등을 통하여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제관리절차를 확립·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법·제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국회의 책임입법을 강조할 수도 있다.

법밖에 규제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시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입

법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거나 관련장치를 가동하는 것이다. 입법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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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임규정 등을 삽입하는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게 하고, 철저한 심의를

강조한다. 이 경우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실제규제내용을 충실

히 담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긴 하나 그만큼 규제관리의 관점을 폭넓게

가져간다는 규제관리전략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 학원교육에 있어서의 규제관리전략

1) 규제의 합리적 관리

규제의 합리화에는 규제수단과 방법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규제수단

과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규제의 유효성을 확산하는 전략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복된 법령이나 규제를 찾아 통합 정비하는 등의 규제

관리 전략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목적이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규제 및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규

제관리방향은 현실을 중시하여, 규제환경이 지니는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

여도 필요로 된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제가 갖는 문제 인식의 측면을 유추해

보면,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 시책을 규제 일변도로 추진하는 나머지 규제

를 회피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급기야 학원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도 있는 학원만의 독특한 교습과정의 운영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결국 학

원교육의 질적 저하 등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데에 있다.

규제의 관리방향이 어떠하든, 그 노력은 해당규제가 관련되어 있는 행정

사항과 관련한 제반 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학

원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되거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관련행동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의 강화나 유지가 강조되어야 하고, 반대

로 규제의 완화책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규제

가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학원교육관련 규제의 개혁에 있어서의 문제라면 규제완화와 규제

강화의 영역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에 대한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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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학원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학원교육의 육성 및 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규제관리전략의 탐색·적용을 모색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의 발전·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발전의

자율화의 유도나 규제강화를 통한 학원교육제도의 선명성 확보 중 그 어느

것도 결정짓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관련법 상의 규제완화책과 규제강화책에

대하여 인간적인 이기주의와 명분주의가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학원교육관련 규제관리방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학원관련법의 정비를 통하여 학원에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해서 학원이 평생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제시되는 학원교육을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부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반된 기득권적 요소인 영리성의 추구 노력과 결부되어 학

원교육의 교육성을 강조하는 명분이 퇴색될 수도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경제학자 케인즈는 저축의 역설 (逆說) 이란 개념

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축의 역설이란, 수요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들이 증가된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

어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를 역설이라 지칭하는 이

유는 저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국민들이 더욱 잘 살

게 된다는 당시의 통설에 정면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의 부흥을 위해서 소비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된 모든

것이 소비된다면 경제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 질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렇듯 저축과 소비의 양 축에서 한 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어느

것으로도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제도의 실제를 검토하면 이러한 저축의 역설의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설립·운영제도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한 쪽만으로의 방향이 부각

될 수는 없다. 양자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아서 한쪽만 선택할 때 더 이

상 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레는 균형을 잃고 결국은 부서져 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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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원교육의 발전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의 목표를 추구해야 하

는 학원의 설립·운영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 더욱 엄격히 해야할 부분과 더

욱 완화해야 할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학원교육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교육이라는 부분과 영리라는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성 때문에 발

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

촉진의 도구를 마련하여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중이 수레바퀴의 양면에 동일하게 걸쳐 있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모두가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 촉진의 도

구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성 교육성

(규제강화) (규제완화)

학원운영 내실화

생산성제고 사회교육에의 의무의 공유

적극적인 참여

학원교육

[그림Ⅱ- 1] 학원운영 목표와 학원교육의 기능

이러한 생산적 규제합리화는 [그림Ⅱ-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육

시장에 임하는 학원교육이 규제완화책과 규제강화책을 동시에 수용하고 영

리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이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로 대개의 학원운영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리성의 폭을 크게 하는 것이 학원이라는 사회교육기관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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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추구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

교육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혜택과 권리를 함께 누리는 자

세가 필요로 되며, 인간개발에 동참한다는 소명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최상의 욕구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적인 생활양상을

확보하여 학원교육의 안정망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2 ) 학원교육 정선·발전을 위한 규제강화전략

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될 수 있는 규제의 관리방향은 학원 교

육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또는 신규 규제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

는 차원을 들 수도 있다. 이 규제관리방향에서는 규제개혁 작업의 재점검

및 규제의 신설과 도입할 때 그 규제들이 갖게 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

려하고 정책집행을 인한 부작용과 실제 효과를 비교·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강화는 규제완화와 함께 학원교육의 성장·발전

을 위해 필요로 되는 각종 준수사항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규제강화책은 규제완화책과 상보적이거나 대조적인 상황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방향이 옹호하는 경험적인 예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1) 규제 폐지 후 사후 감독 철저로 결과를 굳힌다는 것은 자칫 소극적

인 지원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규제폐지라는 규제완화의 측면보다

처음부터 규제강화로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낫다.

(2)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관련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원칙의 적

용은 관련 규제가 저절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되는 상황의 자연적인 성숙

을 기대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 관리 공백이 될 공산이 크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의 도래가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완화

나 폐지보다는 법·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의 강조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규제관리정책의 주요내용은 단기적으로 약간 출혈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학원학습자와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현재의 규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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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지속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결과를 당분간 수용하는 규제강화를 의미

한다.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영역들에서 규제강화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 불공정한 경쟁의 제동

- 강사 자격의 강화 및 현안 문제인 학원 강사의 양성과 수급체계 확립

그리고 학원강사의 연수 정례화와 같이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에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의 강화

- 평생학습 강화를 돕기 위한 평생학습 노력에 대한 지원

- 학원교육의 소비자인 학원학습자들의 교습과정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관

련된 정보의 정확한 유포 (학원 이름, 정원 표시, 합격실적 등의 표시,

수강료의 표시 등) 및 학습지도와 관련한 계약제의 도입 등 학습활동

관련 사항의 계도

- 학원 산업의 보호와 질 유지를 위한 진입규제의 유지

· 신규등록제도의 개선: 지역별, 계열별 교습수요에 맞는 학원 신설 등

록

· 시설기준 엄격 적용 등 설립 요건의 강화

- 사교육비 증대 요소에의 적극적인 대응

- 학원장 자격 규정의 강화 등

3 ) 규제완화를 통한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

학원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규제관리정책은 학원에 의해 주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교육활동이 자율경쟁에 터하여 학원교육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기본적인 취지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규제관리는 자율화를 통한 학원육성 즉, 학원 설립·운영 관련 규제의

철폐, 완화, 개선을 통하여 학원이라는 교육적 장치를 평생교육 실현의 시대

에 맞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측면

의 규제관리전략을 통하여 학원교육에 대한 기대하는 것은, 정규교육 중심

의 전통적 교육에의 접근을 지양하고, 대신 학원중심의 소규모 사설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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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능의 수행에 거는 기대를 증대·발전시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관리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학원교육에 있어서의

규제관리전략 중 규제완화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

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회피규제를 확인하여 완화 조처하

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확인하여 철폐하고, 규제로서의 규정의도가 모호한

규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전략적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

다. 그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처 완화되지 못한 규제들을 확인

하고 그 이유를 분석해 낸 뒤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규제의 현황 및 종류를 살펴보면, 훈령, 예

규, 고시 등 행정지도성 규제로부터, 계약 관행 등 관행성 규제에 이르기

까지 그 종류가 많다. 규제관리 유형별로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만

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단속, 금지, 기준설정, 추천, 허가, 인가, 승인, 결정,

지정, 명령, 행정질서벌, 지도, 제출의무, 신고의무, 고용의무, 등록의무, 보고

의무, 증명 등 의미의 내용과 차이에 있어 쉽사리 구분을 할 수 없는 다양

한 규제들이 설정되어 있다. 학원관련법 상에서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주요영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원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그들의 학원교육에의 참여를

다양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 교습과정운영과 관련된 제 규제

- 정부주도의 학원관리관행을 완화하는 동시에 학원 측의 자율관리체제를

강화하여, 학원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구비

토록 하는 시설설비상의 규제

- 수강료 책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대, 학원의 자율역량의 신장과 동시

에 학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도감독형태의 개선

- 강사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규제

이들 영역에서 규제사항으로 인식되어 1998년 8월31일 현재 규제위원회에

관리대상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 중 아직 잔존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불법 과외 예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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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학원의 폐쇄

- 미등록 학원의 설립, 운영자 벌칙

-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신청서류

- 학원 등록 사항 변경 등록

- 학원 등록 말소 명령

- 학원원칙 기재사항

-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

- 학원의 설립, 운영 조건부 설립 등록

- 학원 관련 각종보고, 검사,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 학원 설립, 운영자의 결격 사유

- 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변경 신고)

- 교습소의 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등

-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설비 완성 신고

- 학원의 시설기준

- 유해업소 인근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설립 금지

- 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시 교습과정별 등록

-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 교습과정

- 학원수강료 등의 게시

- 학원수강료의 반환 등

- 학원수강료 등의 조정

- 과태료 부과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학원강사 인적 사항 게시

- 교습소의 강사 채용 제한

- 교습자의 자격기준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은, 모법에는 근거도 없는

훈령이나 예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모법을 확인하고, 학원 제도 운영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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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훈령, 예규, 지침, 규정 등)들을 확인·분석하여 학원교육활동을 위축시

키는 규제내용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한 훈령

이나 예규가 갖는 구속력이 모법 이상으로 확대·적용되어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학원 제도 운영 규제

가 분석되어, 위의 모든 것들처럼 준법주의 국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완화

하는 선에서 규제관리의 기본목적이 설정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

부 규제들을 철폐하여 학원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규제관리 체제의 정립과

준수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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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학원 설립·운영 규제에 대한 인식

1 . 교습과정의 설치·운영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법 제8조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은 교습과정별로 일정한 기

준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는 학원의 설립·운영은 물론 시설기준 설정, 수강료 수준결정 및 학원

관리·감독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학원

의 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법

조항을 중심으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교습과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습과정1)의 재분류

학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습과정과 관련한 학원의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으로는, 먼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들 수 있다. 동 조

제1항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등록 및 교습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교습과정은 크게 직업·기술, 국제

화,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독서실의 7개 분야로 분류된다.

1)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의하면, 계열 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

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교습과정 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

합을, 교습과목 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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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분야는 다시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 간호보

조기술, 문화관광의 5개 계열에 42개의 교습과정으로 분류된다. 국제화 분야

는 외국어계열에 3개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분야는

4개의 교습과정으로, 경영실무는 경영관리와 사무관리의 2개 계열에 13개

교습과정이 있다. 예능분야는 14개 교습과정으로, 입시·검정은 보통교과과

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Ⅲ- 1>과

같다.

<표Ⅲ- 1>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

분야 계 열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

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

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 사진
정보처리기술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화 외국어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경영실무
경영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입시·검정 보통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됨.

이 분류표에 의하면 직업·기술분야는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

계, 전기, 정보, 화공, 산업안전, 건설, 농림수산, 식품, 의복, 방송, 산업응용,

간호, 이·미용 등 기술계열의 과정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분류된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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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화공 등의 계열은 산업기반기술 일반으로 통합·단순화된 반면,

통신 기기·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정보통신·인터넷과 같은 정보처리분

야와 캐릭터·출판·광고·관광과 같은 문화관광 분야는 신설 또는 세분화

되어 이 분야의 증대되는 직업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계열에 속한 세부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계열

에는 세라믹·조선·항공·섬유·광업자원·국토개발·해양·에너지·공

예·교통과 같은 과정이, 산업응용기술 분야에는 식음료품 과정이, 문화관광

분야에는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광고·캐릭터·관광 등의 교습과정이

추가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문리분야는 각각 인문·사회와 입시·검정으로 명칭을 변

경하면서 학습대상에 따라 교습과정의 계열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실무 예능 독서실은 종전과 같으나, 국제화가 새롭게 추가되어 모두

5개에서 7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그 밖에도 어문이 어학, 통역, 번역으로 바

뀌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사회의 요구에 대처하고, 학원

의 사회변화에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

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 유사교습과정에의 등록 및 복수교습과정 허용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 보다 융통성 있는 학원운영을 위하여

<표Ⅲ- 2>에 포함되지 않는 교습과정의 등록은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

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면 어떠한 교습과정이

든 모두 개설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또한 법 시행령은 동일한 학원 내에서는 1개의 교습과정만 설치할 수 있

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동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원설

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학원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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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여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 문제점

1) 교습과정분류의 포괄성 미흡

법 제6조와 동 시행령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설

립·운영의 등록은 교습과정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여기서 규정한 학원 교습과정의 분류는 최근의 새로운 직업적 요구를

상당분 반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모두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을 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교습과정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원운영자에게는 학원의 설립·등록 면에서 규제할 소

지가 있다. 또 학원학습자에게는 교습과정 분류에 속해 있지 않은 첨단분야

또는 특수분야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가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학원운영의 신축성을 기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분류표에 속해 있지 않은 과정의 등록은 유사교습

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7조의2 제2항). 그러나 유사교습

과정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한 과정이 남아 있거나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함

께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컨대, 창의성학

원, 논리력학원, 수리학원, 경호학원, 경비학원, 왕따학원 등의 학원은 유사

등록과정으로도 등록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학원 설립·

운영 법·제도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Ⅲ-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습과정 분류방식에 대하여 학원운영자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의 정도는,

불만족 이 32.2%, 만족 이 16.2% , 보통 이 51.0%로 불만족의 정도가 만족

의 정도보다 높다. 이를 학원계열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실무분야의 불

만족 정도가 36.4%로 가장 높으며, 문리분야 (34.5% ), 기술분야(33.7% )의 불

만족이 예능 (28.5% )이나 기타분야 (26.1% )보다 %포인트 수치상으로 높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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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Ⅲ- 2> 개정교습과정분류에 대한 학원분야별 만족 정도

(단위: 명, %)

학원 분야 만족 보통 불만족 계

기술 14(15.7) 42(47.2) 30(33.7) 89(100.0)

문리 33(20.0) 75(45.5) 57(34.5) 165(100.0)

경영실무 17(13.2) 65(50.4) 47(36.4) 129(100.0)

예능 38(15.0) 142(56.1) 72(28.5) 253(100.0)

기타 5(21.7) 12(52.2) 6(26.1) 23(100.0)

계 107(16.2) 336(51.0) 212(32.2) 659(100.0)

2 =21.167, df=12, p< .048

<표Ⅲ- 3> 교습과정분류 타당성에 대한 학원분야별 인식 정도

(단위: 명, %)

학원 분야 타당하다 보통 타당치 않다 계

기술 16(20.3) 40(50.6) 23(29.1) 79(100.0)

문리 37(23.7) 91(58.3) 28(17.9) 156(100.0)

경영실무 17(14.2) 77(64.2) 26(21.7) 120(100.0)

예능 49(20.9) 153(65.1) 33(14.0) 235(100.0)

기타 6(35.3) 10(58.8) 1(5.9) 17(100.0)

계 125(20.6) 371(61.1) 111(18.3) 607(100.0)

2 =16.939, df=8, p< .031

그러나 교습과정 분류방식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보통 이

61.1%, 타당하다 는 의견이 20.6% , 타당치 않다 는 의견이 18.3%로 대체

로 교습과정 분류방식의 타당성이 보통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Ⅲ- 3>참조). 분야별로 보면, 타당치 않다 는 의견에 대해 기술분야와 경

영실무분야의 반응이 각각 29.1%와 21.7%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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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시행령의 교습과정분류가 보통

또는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기계·전기·정보처리·산업안전·건설·식

품·제품디자인·간호·보통교과·대학입시·어문·워드프로세서·서예·음

악·미술 등의 과정은 80% 이상이 그렇다고 보는 반면, 컴퓨터·성인고

시·주산 과정은 50%이상이 타당치 않다 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담당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분

류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 체계에 익숙한 학원운영자들

이 그 분류 방식을 그대로 인정·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학원계열에서 법 상의 교습과정 분류가 나름대로의 타당성

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컴퓨터분야와 같이 관련영역이 정보처리기

술·경영실무·사무직 등에 산개되어 있어 이러한 교습과정분류 방식에 대

하여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 계열·교습과정·교습과목의 애매한 구분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교습과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동일한 과정이 서로 다른 계열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기술분야의 정보처리기술계에 속해 있는 모든 과정과 경영실

무분야의 사무관리계열에 속한 워드프로세서는 모두 컴퓨터 관련 분야로

영역 구분이 산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처리기술계열에

는 통신 기기·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정보통신·인터넷·컴퓨터과정이

있으나, 광의로 보면 컴퓨터과정은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영실무분야의 워드프로세서과정도 컴퓨터의 한 분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법 상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들 분야별 등록은 개별적으로 진행되

어야 하고 별개의 교습내용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교습과정내용을

교습함으로써 워드프로세서로 등록한 학원과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로 등록

한 학원간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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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전문 컴퓨터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컴퓨터의 전 과정

을 엄격한 구분 없이 넘나들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학원설립·등록과정에서의 혼선, 컴퓨터 관련학원간의 학원학

습자확보를 위한 경쟁, 그리고 하나의 과정만 등록하고 다른 유사한 과정을

모두 가르치는 불법·무등록 학원의 출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예능분야의 예능계열에 속해 있는 미술과정과 직업·기술분야의

산업응용기술계에 속한 디자인과정도 같은 분야 내에서의 충돌이 예상된

다. 미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에 예시된

학원지회장 면담결과는 예능·경영·입시학원간의 갈등을 뒷받침해준다.

속셈이나 웅변, 주산과 같은 경영계 학원의 경우 등록된 교습과정은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습과정만 등록했을 때 학원학습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셈이나 웅변학원은 미술, 음악도 가르치고 학교공부도 도와주는 종

합학원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능학원과 입시학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입시학원은 입시학원의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경영계학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교육대상별 학원학습자의 분포를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영

계학원에서의 그러한 교습행위는 불법이고 법적으로 예능계와 경영계, 입시학

원의 대상을 구분 짓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원 서로간의 반목과 이익다툼

으로 연합이 잘 안되고 있다. 또한 입시학원은 독서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입시학원들의 경우,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고 또 독서실을 마련해서

학원학습자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

서실의 불황의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G지회).

3 ) 불분명한 교습과정 내용

경영실무분야의 사무관리계열에 속한 속셈과정은 어떤 과목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속셈과정은 현실적으로 보습학원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면서, 교습

과정 분류로는 사무관리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욱 불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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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예능분야의 예능계열에 속해 있는 웅변과정과 화술과정도 역시 교

습과목이나 교습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치 않다.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속셈학원이 현재 국어, 산수, 영어 등 초

등학교 교과내용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

내용과 학원시장의 실제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불분명

한 교습과정을 그대로 남겨두면 현재 불법으로 속셈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자신의 학원 교습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등학생 과외

교습을 허용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

제발생의 소지를 법령상에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면담조사결과

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

주산은 없어져야 할 교습과정이고 속셈은 내용도 없는 분류이다. 이 교습과

정들은 기존 학원의 반발을 의식하여 남겨 둔 것이라 하나, 현실성이 없는 판

단이다. 산수도 구분이 모호하다(K지회).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법 상의 교습과정분류가 학원의

설립·등록시점에서 등록을 위한 분류수단일 뿐, 실제로 학원교육의 기능이

나 학원의 운영에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습과정 분류가 형식적인 구분체계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 유사교습과정 등록으로 문제 야기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교습과정분류에 속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의

경우 약간이라도 비슷한 계열 또는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교습과정을 통한 학원 등록을 인정하는 입법 취

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의 폭을 갖고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즉, 분류표에 속해 있지 않은

과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유사교습과정을 통한 학원의 등록·설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점들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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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사교습과정을 통한 등록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교습과정분류표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교습과정분류에 따라 학원

의 설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7조의2 제1항은 형식적 법률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원난립 현상에 따라 소규모의 학원을 중심으로 음성 고액과외 불

법 과외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현재와 같이 보다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

는 경우에도 편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유사교습과정의 광범위한 인정은 이러한 사례를 양산할 소

지가 있다.

셋째, 학원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전문성이 상실될 수 있다. 현재에도

각각의 등록증과 각각의 학원설비를 갖추면 동일한 건물 내에서 피아노, 미

술, 속셈 등의 교습과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유사교습과정의 설립·운영을 인정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면담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지금까

지 독특하게 전문성을 축적해온 교습과정 및 교수학습방법들을 중심으로 학

원교육이 자랑하던 전문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 , K교육청,

D지회).

넷째, 계열내 및 계열간 유사교습과정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러므로 유사

교습과정의 설치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한 규정이다. 실제로 학원 측

에서도 이러한 법조항의 효과성을 의문시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K , J지회).

교습과정분류는 제도의 관리·감독도 중요하나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용하

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운용기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요구

수용 체계로서의 교습과정분류체계의 미흡성은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제도면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 교습과정분류에 있어 학원학습자에 대한 배려의 미흡

현행법상의 교습과정분류는 내용상의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원교육에 대한 독특한 요구는 교습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중심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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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는 반면, 교육대상자별로 선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중심분류는 동일 내용영역내에서도 상이한 학원학습자군

이 혼재되게 되는 문제가 따른다. 일테면, 미성년과 성인학습자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컴퓨터에 대한 학습은 학원학습자에 따른 분류가 아니면 한 교

실에서 성인과 아동이 혼재된 가운데 학습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학원 내에서 성인반과 학생반 등으로 반편성을 다르게 할 수도 있으나 이를

교습과정분류에서 고려하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형태를 의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분류는

유해업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

우 보다 명확하게 지도·감독대상이 구분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용중심

의 분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교습과정분류는 결과적으로 학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및 탈법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 초등학교학생 대상 교습과목의 확대 요구

최근 학원가에서 현안과제인양 등장하고 있는 초등학생 과외교습금지에

따른 문제도 일부분 학원학습자 중심 구도를 소홀히 한데서 그 문제의 근원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상으로는 예체능 외 과목의 학원 과외교습이 허용

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보습학원 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교습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바로 보습학원이

라는 내용 중심 분류의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편법 운영이 가능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 운영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보편화되자 아

예 확대 또는 허용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법에 의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학습자의 교

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보통교과에 대한 학원수강

을 허용하고 있는 중등학생 대상 학원과 보통교과의 교습이 가능한 어린이

집 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일부분

학원 교습과정 분류기준에 있어 학습자 중심 구도를 의식한 문제제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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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다.

한 편 학원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원교습과정은 형식교육의 교과과목과

의 연관성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학교교과에의 접근을 우려하

여 형평에 어긋나는 초등학생 대상 과외교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학교교

육의 질의 문제이지, 학원교육이나 학원관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

다 (K지회). 다음의 면담결과는 학교교육과 학원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학원

운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학원이라는 곳은 정규 교육제도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부족한 부분

을 보충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초등학

교 때 기초를 닦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

도록 해줘야 한다(G지회 경영계).

......학원학습자 1,300만 명 중 절반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초등학생의 보

충 학습에 대한 권리는 확대되어야 한다. 학원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

는 특정한 과정, 예컨대 속셈과정(만개 정도) 같은 몇몇 학원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과외교습을 푸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초등학

생 과외교습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문제는 곧바로 사교육비 부담 증대로 연

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학원교육비와 공교육비의 공존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학습욕구충족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

항이다(T , J지회).

결국 중등학교나 유치원, 놀이방 같은 교육기관은 교습과정에 있어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과외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상 어긋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생각할 때 초등학생의 과외교습 금지는 수요자도

가르치는 자도 행정부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을 제외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다보니, 다수의 예체능 또는 속셈학원

이 학원을 폐업하고, 어린이집을 개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습과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과교습 및 예체능 교육

을 무분별하게 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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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S , K교육청).

또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외교습의 허용 대상이 3세에서 초등학생 이상

(5세 이상)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학원교육 대상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음악 등 예능계학원은 취학 전 아동의 대

다수가 다니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5세 이하 아동을 교육하는 무상교육기

관에 학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C지회).

2 . 강사 자격의 관리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1) 학원강사의 배치 및 자격기준

법 제13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게 되어 있다. 또 학원강사

는 동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

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및 적정수의 배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학원강사

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원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원자격소지자,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유경력자,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전국규모대회입

상자 등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 4>에 제시되어 있다.

학원강사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최대한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정부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 자에게만 강사자격을 인정하던 종전의 법

규정을 개정하여 <표Ⅲ- 4>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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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일반학원(자동
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

는 학원을 제

외)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 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

1. 학과강사는 23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관
련업무 또는 자동차운전 교습과정 학원 관련업무(이하, 이 표에서 당
해 업무 라고 함)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동일한 과
목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업무
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기능강사는 23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동일 차종의 운전경력이 2년(실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에서 자동차 과목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인 자
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교습소는 학원과는 달리 강사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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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설립자가 직접 교습하도록 되어있는 교습소에는 강사

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교습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임시 교

습자의 자격기준은 학원강사자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 학원강사의 관리

학원강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강사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조 동

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자격·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

여야 하는 강사의 인적사항으로는,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학력

(전공과목)·경력·소지자격증·채용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는 학습자가 보기 쉬

운 장소에,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이를 게시토록 하고 있다.

법 제13조제3항은 교육감의 강사에 관한 연수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

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한편 학원의 건전 운영을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원 말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등은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 강사자격요건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 변화에 대한 인식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교육활동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학원강사의 자격을

정하느냐는 것과 이에 대한 학원운영자 및 학원학습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학원운영자 및 학원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학원강사와 관련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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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원운영자를 대상으로 강사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

사한 결과,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8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없어도 된다 는 의견은 17.3%에 불과하다 (<표Ⅲ

- 5>참조).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경우, 그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각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자 (36.0% ),

해당분야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 (30.5% ),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

자 (17.7% ), 해당분야의 학력이 높은 자 (14.8% ) 순으로 응답하여 학원운영

자들은 학력보다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나 교수능력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

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 5> 학원운영자들의 학원강사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자격조건이 있어야한다 578 81.3

2. 자격조건이 없어도 된다 123 17.3

3. 잘 모르겠다 10 1.4

합계 711 100.0

2 =762.90, df=2, p< .00

<표Ⅲ- 6> 학원운영자들이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해당 분야의 학력이 높은 자 89 14.8

2. 해당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자 217 36.0

3.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자 107 17.7

4. 해당 분야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 184 30.5

5. 기타 6 1.0

합계 603 100.0

2 =229.10, df=4, 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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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학원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Ⅲ-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원학습자들은 학원

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경험이나 자격증 (68.5% )을

꼽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기술 (23.0% ), 대학졸업 (6.9% ), 상관없

음 (1.6% )을 들고 있다.

<표Ⅲ- 7> 학원학습자가 느끼고 있는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단위: 명, %)

연령층 대학졸업 경험·자격증
가르치는

기술
상관없음 계

7세 이하 2( 5.0) 24(60.0) 14(35.0) 0(0.0) 40(100.0)

8- 13세 15(10.3) 100(68.5) 30(20.5) 1(0.7) 146(100.0)

14- 19세 21(10.4) 120(59.4) 55(27.2) 6(3.0) 202(100.0)

20- 23세 0( 0.0) 41(75.9) 13(24.1) 0(0.0) 54(100.0)

24- 35세 0( 0.0) 79(82.3) 16(16.7) 1(1.0) 96(100.0)

36- 45세 1( 3.7) 21(77.8) 4(14.8) 1(3.7) 27(100.0)

46세 이상 1( 7.7) 11(84.6) 1( 7.7) 0(0.0) 13(100.0)

계 40( 6.9) 396(68.5) 133(23.0) 9(1.6) 578(100.0)

2 =37.897, df=18, p< .004

또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4- 35세의 연령층과 46세 이상의 연령층은 경험이나 자격증 을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평균이상으로 훨씬 강조하고 있다(각각 82.3%와

84.6% ). 7세 이하와 14- 19세의 연령층도 경험이나 자격증 을 학원강사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응답자 전체 평균수준보다 덜 강조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20세 이상의 성인 연령층일수록 경험이나 자격증 을 더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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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인층이

자격 등 공식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연령층의 학원학

습자들은 이러한 자격 요건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강사의 자격요건

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학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전체응답자의 54.4%가 강사자격완화를 찬성하고 있고, 41.6%는 반대하

고 있다. 또 이러한 반응은 학원형태별, 학원분야별, 학원규모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학원형태별로 보면, 학원운영자들은 학원강사자격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58.1%로 높고 반대는 37.7%에 불과한 반면, 교습소운영자들은 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76.1%로 찬성의견 20.9%보다 훨씬 높아서 학

원측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Ⅲ- 8>참조).

<표Ⅲ- 8>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 차이

(단위: 명, %)

학원 형태 찬성 반대 잘 모름 계

학원 351(58.1) 228(37.7) 25(4.1) 604(100.0)

교습소 14(20.9) 51(76.1) 2(3.0) 67(100.0)

계 365(54.4) 279(41.6) 27(4.0) 671(100.0)

2 =36.912, df=20, p< .000

교습소의 강사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응답이 높은 이유는 다음 <표Ⅲ- 9>를

분석해 보면 보다 자명해진다. <표Ⅲ- 9>에 의하면, 강사자격완화를 찬성하

는 의견은 문리계 (69.5% )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영실무계 (65.6% ), 기타

(52.4% ) 순으로 찬성하는 반면, 학원강사자격 완화를 반대하는 비율은 기술

계가 6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능계가 48.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교습소는 대부분이 예능계열 중심으로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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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예능계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그만큼 교

습소의 반대의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계는 다

른 분야에 비해 강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강사자격

완화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Ⅲ- 9> 학원강사의 자격완화에 대한 학원분야별 의견 차이

(단위: 명, %)

학원 분야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기술계 23(26.7) 58(67.4) 5(5.8) 86(100.0)

문리계 116(69.5) 45(26.5) 6(3.6) 167(100.0)

경영실무계 84(65.6) 41(32.0) 3(2.3) 128(100.0)

예능계 126(47.7) 127(48.1) 11(4.2) 264(100.0)

기타 11(52.4) 8(38.1) 2(9.5) 21(100.0)

계 360(54.1) 279(41.9) 27(4.1) 666(100.0)

2 =55.345, df=8, p< .000

<표Ⅲ- 10> 강사자격완화에 대한 학원규모별 의견 차이

(단위: 명, %)

학원규모(등록인원) 찬성 반대 잘 모름 계

20명이하 14(31.1) 26(57.8) 5(11.1) 45(100.0)

21- 50명 67(42.1) 87(54.7) 5( 3.1) 159(100.0)

51- 100명 126(63.0) 69(34.5) 5( 2.5) 200(100.0)

100- 150명 58(53.7) 45(41.7) 5( 4.6) 108(100.0)

151- 200명 39(65.0) 15(25.0) 6(10.0) 60(100.0)

200명이상 52(60.5) 32(37.2) 2( 2.3) 86(100.0)

계 356(51.4) 274(41.6) 28( 4.3) 658(100.0)

2 =42.002, df=10,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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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원규모에 따라서도 강사자격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의 총 등록인원이

50명 이하의 소형학원일수록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한편, 151명 이

상의 대형학원일수록 강사 자격완화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표Ⅲ- 10>참조).

<표Ⅲ- 11>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해당 분야의 경험 또는 능력이 많은 강사 채용가능 344 83.5

2.학원강사1인을 여러 방면에 활용가능 20 4.9

3.학원강사 모집에 어려움 개선 44 10.7

4. 기타 4 1.0

합계 412 100.0

2 =759.73, df=3, p< .00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거나 완화 또는

강화하는 문제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학원형태, 학원분야 및 학

원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자격조건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강사의 확보가 쉬워서 (10.6% ),

강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8% )와 같이 학원 운영상의 이유보다는,

능력 및 경험 있는 강사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 (83.6% )이라는 교육의 질

과 관련된 요인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표Ⅲ- 11>참조). 그리고 학원

강사자격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부적격한 강사를 채용할 우려가 있어

서 (59.4% ),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38.4% ), 기타 (2.2% )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Ⅲ- 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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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12> 학원운영자가 학원강사 자격완화를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부적격한 학원강사의 영입 188 58.4

2.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훼손 127 39.4

3. 기타 7 2.2

합계 322 100.0

2 =158.02, df=2, p< .00

4 ) 학원학습자의 강사에 관한 정보 인식 수준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여 학원학습자가 보

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토록 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러한 조치

는 학원학습자가 학원교육의 핵이 되는 학원강사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따

라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정보와 연결시켜 학원에서의

학습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학원학습자는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학원의 강사의 인적사항에 대하

여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원교육 전반에 관한 정

보에 대하여 알 권리와 좋은 강사를 선택하여 그에게서 효과적인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원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학습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응답자 중 잘 모름 이 27.0% , 출신

대학 24.9% , 강의경력 24.4% , 자격 22.8% , 기타 0.9%로 나타나고 있

다. 학원학습자의 연령별 분포에 따라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7세 이하와 13세 이하의 학원학습자는 강사

에 대해 잘 모름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14- 19세와 20- 23세는 강사의

출신대학 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24- 35세와 45세 이상은 강의경력 을,

36- 45세는 강사의 자격 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다. 결국 저 연령층일수

록 학원강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높은 연령일수록 강의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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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 대해 더 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Ⅲ- 13> ). 특별

히 고연령층의 학원학습자들일 수록, 학원학습자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비

추어 그와 유관한 관련성 속에서 학원강사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려

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 13> 학원학습자가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단위: 명, %)

연령층 출신대학 강의경력 자격 잘 모름 기타 계

7세이하 11(27.5) 6(15.0) 9(22.5) 14(35.0) 0(0.0) 40(100.0)

8- 13세 37(26.1) 28(19.7) 30(21.1) 44(31.0) 3(2.1) 142(100.0)

14- 19세 57(29.2) 28(19.7) 30(21.1) 44(31.0) 2(1.0) 195(100.0)

20- 23세 18(32.7) 11(20.0) 15(27.3) 11(20.0) 0(0.0) 55(100.0)

24- 35세 12(12.8) 34(36.2) 22(23.4) 26(27.7) 0(0.0) 94(100.0)

36- 45세 3(11.1) 9(33.3) 11(40.7) 4(14.8) 0(0.0) 27(100.0)

46세이상 3(23.1) 7(53.8) 2(15.4) 1( 7.7) 0(0.0) 13(100.0)

계 141(24.9) 138(24.4) 129(22.8) 153(27.0) 5(0.9) 566(100.0)

2 =40.908, df=24, p< .017

한편, 학원강사와 유관된 사항으로 법 제13조 제3항은 사회교육담당자로

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2조에는 학습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

하여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

들에 나타나 있는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학원스텝을 적극 초빙하여 교습활동을 돕는 요원으로 확보하기보다

는 그 용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나머지 이러한 유관 스텝들을 학원 내에

배치하지 않고 형식적 조항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

5 ) 강사자격요건의 관리에 대한 관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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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원교육을 지도·감독하는 관리자 측인 정

부는 강사자격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그 수준을 낮추어 나

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래와 다르게 학원·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관련

된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자에게도 강사자격을 인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

책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학원은 학원강사자격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서 강사의

자격조건의 강화 또는 완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원강사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

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학원강사가 학원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교의 교사 못지 않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미흡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

육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면담 조사 결과를 보면, 특별히

음악·미술처럼 초기 입문과정의 교습이 중요한 실습과목의 경우는 더욱 영

향이 막대하고, 학부모들도 강사가 해당 과목의 전공자인지를 따지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C지회, G지회 경영계).

둘째, 학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면에서 볼 때 강사자격을 완화했을 경

우,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학원교육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으로 학

원의 위상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학원강사자격에 대한 고려는 학원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학원관련자들의 면담 결과, 학원교육의 전문성 확보는 학원교육이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정규학교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학교교육

과 질적인 수준이 비슷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도 학원강사의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 이하로 완화해서는 아니 되며, 음악이나 미술 교습과정이

나 기술계 교습과정 등은 학원강사 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C지회).

한편 학원강사의 자격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행법상의 대학 졸

업을 중심으로 한 학력의 자격시하는 부분을 더욱 낮추어 전문대학졸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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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일반적인 자격 수준으로 정하고, 능력·경험·학습수준·자격증 등만

있으면 누구든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강사자격규제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시·도지회 대상 면담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측에서 강사자격 완화를

찬성하는 근거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도농간, 지회간 및 전국적으로 강사자격요건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

문에 농촌으로 갈수록 자격요건이 모호해지거나 학력을 강조할 수 없는 형

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일수록 강사자격수준을 더욱 낮춰야 한다

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강사 자격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K지회).

둘째, 계열별로 강사자격 요구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계열에

있어서는 강사자격을 강화 또는 종전 수준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표명은 교습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강사의 자격

에 따른 학습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강사자격을 일률적으로 정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일반과목은 완화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예능 및 기술계는 자격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사자격을

완화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자격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력 외의 다른

자격기준을 강조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어 능력 같은 경험이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예능 및 기술계도 그 분야의 오랜 경험과 교육경력이 우수강

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지회).

학원도 문화사업 영역이 있다고 볼 때 다른 사회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위

화감, 질 하락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원강사의 자격을 제

한하기보다는 학원운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강사를 자유롭게 활용하

는 방향으로 자격 제도의 철폐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D지회). 강사자

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로 고정시키기보다는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채용하도록 열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근

저에는 강사자격을 자율화하더라도 학원 존립의 요건이 되는 보다 높은 학

원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학원측이 우수강사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으며 학원학습자들의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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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기도 하다.

나 . 문제점

1) 학력 위주의 단일화된 자격기준

법 시행령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원자격증 소지자, 관련과목 전공자,

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공인증명 위주로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학원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의 능력 및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대

졸자에 준하는 강의경력 등으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를 제공해

준다.

먼저 이 규정은 좋은 강사=학력이 높은 강사 라는 도식 속에서 관련분야

경력자나 관련시험성적 우수자들 예컨대, 영어능력시험성적우수자, 관련직종

장기근무 경력자 등 다른 기준에 입각한 능력 있는 강사의 학원진입을 제한

하고 있다. 또한 학력 위주의 단일화된 자격기준은 서예, 바둑, 펜글씨 같은

공인된 자격제도가 없는 분야나 만화 같은 대학졸업자가 배출되지 않은 첨

단분야 학원의 강사확보 및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원지회장 대상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대학이 적은 경우

또는 대학이 있어도 예능이나 기술 등 특정계열의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

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대학이나 학과가 있는 경우에도 그 수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강사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겪을 수밖에 없으며, 모자라는

강사를 타 지역에서 초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타 지역에서 강

사를 초빙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 비용의 부담 등으로 학원운영에 있어 인

건비 부담의 폭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하고 있다 (G지역, 경영계).

학원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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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시설·설비 를 들고, 다음으로 학원강사

(21.9% )를 꼽고 있음을 볼 때, 학력을 기준으로 선발된 현재의 학원강사에

대하여 학원학습자들이 만족하는 정도가 그리 높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Ⅲ- 14>참조).

<표Ⅲ- 14> 학원학습자가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단위: 명, %)

연령층 학원강사 강의교재 시설 강의방법 시간표편성 기타 계

7세이하 9(30.0) 1( 3.3) 9(30.0) 3(10.0) 6(20.0) 2( 6.7) 30(100.0)

8- 13세 31(25.0) 4( 3.2) 65(52.4) 3( 2.4) 7( 5.6) 14(11.3) 124(100.0)

14- 19세 33(19.8) 5( 3.0) 75(44.9) 10( 6.0) 27(16.2) 17(10.2) 167(100.0)

20- 23세 8(16.3) 6(12.2) 26(53.1) 2( 4.1) 6(12.2) 1( 2.0) 49(100.0)

24- 35세 17(18.9) 8( 8.9) 37(41.1) 9(10.0) 8( 8.9) 11(12.2) 90(100.0)

36- 45세 7(31.8) 2( 9.1) 6(27.3) 3(13.6) 1( 4.5) 3(13.6) 22(100.0)

46세이상 3(25.0) 0( 0.0) 8(66.7) 0( 0.0) 1( 8.3) 0( 0.0) 12(100.0)

계 108(21.9) 26(5.3) 226(45.7) 30( 6.1) 56(11.3) 48( 9.7) 494(100.0)

2 =46.477, df=30, p< .028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학원강사를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연령층은

36- 45세 이상(31.8% )이며, 그 다음으로 7세 이하(30.0% ), 8- 13세 (25.0% )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강사자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학원들의 강사인건비부담을 가

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요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연

구결과 (1997)에 의하면, 학원에서 지출하는 비목 중에서 강사의 인건비구성

비율이 52.9%에 달하고 있어, 학력위주의 단일화된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능

력 있는 강사들의 학원진입을 막고, 학원운영자에게는 강사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인건비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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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사자격 판별기준의 미흡

법 시행령은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자에게도 강사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원설립·운영자의

학원운영 면에서 강사수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학원

강사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학원학습자들이 전문강사

에 의한 교육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3 ) 미흡한 강사 연수

강사연수 관련조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강사에 대하

여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표Ⅲ- 15> 교수능력개발 장치에 대한 학원형태별 의견의 차이

(단위: 명, %)

학원 형태 자격강화 체계적 연수 자신의 노력 기타 계

학원 90(15.0) 404(67.3) 100(16.7) 6(1.0) 600(100.0)

교습소 26(40.6) 33(51.6) 5( 7.8) 0(0.0) 64(100.0)

계 116(17.5) 437(65.8) 105(15.8) 6(0.9) 664(100.0)

2 =27.430, df=3, p< .000

학원운영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강사의 교수능력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장치로 강사에 대한 체계적 연수 의 실시라

는 의견이 전체응답자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표Ⅲ- 15> ). 연수를 통한

강사의 능력 개발에 대한 기대는 다른 장치들, 예컨대 자격강화 (17.5% ),

강사자신의 자율적 노력 (15.8% )에 맡기는 것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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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반응은 학원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학원이 교습

소보다 강사의 체계적 연수를 보다 강조하는 반면(학원 67.3%, 교습소

51.6% ), 교습소는 자격강화 를 상대적으로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

습소 40.6%, 학원 15.0% ).

그러나 학원교육의 질 향상 및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서 학원강사의 자질

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강사연수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과

는 달리, 현실적으로 학원강사연수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

원지회 대상 면담조사결과를 보면, 학원강사자격을 강조하는 것만큼 학원의

인적자원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

만, 실제로 학원강사에 대한 연수가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는 거의 전무

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학원지회가 나름대로 자체연수 또는

시·도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강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D지역의

경우 수시 연수에서 학원강사의 자율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정기연

수에서는 관련 법령 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특

히 계열별 전문화를 위한 연수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예체능의 경우, 실제

활동에 대한 강사의 기능 전문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 (D지회). 그러나 이러한 연수활동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극히 부

정적이다. 연수의 실시보다는 일단 모였으니 그 기회를 활용하여 회원의 회

비를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활용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K교육청).

4 ) 학원장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학원강사와 함께 학원의 인적자원 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학원장

의 자격 문제이다. 학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학원장은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자라는 반응이 전체응답자의 89.3%로서 대

부분의 학원운영자들은 자신들을 교육자로 인식하고 있다(<표Ⅲ- 16> ). 한편

학원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경영자를 선생님(교육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봉사자(37.2% ),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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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 17>참조).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 주변에서는 학원경영자를 교육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Ⅲ- 16> 학원운영자의 성격에 대한 학원운영자 자신들의 인식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교육전문가 398 54.3

2. 교육자 242 33.0

3. 사회봉사자 45 6.1

4. 사업가 48 6.5

계 733 100.0

2 =474.62, df=3, p< .00

<표Ⅲ- 17> 학원학습자들의 학원운영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선생님(교육자) 478 76.0

2. 사회봉사자 45 37.2

3. 사업가 106 16.9

계 629 100.0

2 =474.62, df=3, p< .00

그러나 학원운영자 (학원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학원장의 자격

기준은 자연인에 준하고 있어 교육자적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요건의 구비

는 거의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인에 준한 자격은 교육

자로서의 전문성보다는 경영자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학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를 학원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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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어 학원장의 자격요건을 경영자로서의 자격이냐 아니면 학원장의 강의

가능성을 고려한 강사로서의 자격이냐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후

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영세학원의 경우 학원장이 직접 강의를 담

당하는 사례가 많고, 한편으로는 수요자들도 학원장의 직접 강의를 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사자격과 함께 학원장의 자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경영자인 학원장의 자격강화와 관련하여 학원지회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학원을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고 학원장의 자격도 유치원 원장 자격정도로, 현재의 자연인

중심에서 기능인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Q지회). 둘째, 학원장

을 사학의 이사장시하자는 입장인데 학원지회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르나 특

징적으로 그려지는 학원장의 모습을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자는 자연인, 운영자는 교육적 전문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다 (K지회). 경영자로서 학원장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법에 학원운영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 조항을 삽입하여 학원과

공교육이 대등한 입장으로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학원장에 대

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Ⅲ- 18> 학원운영자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찬성 406 59.2

2. 반대 98 14.3

3. 현재로가 좋다 182 26.5

계 686 100.0

2 =221.71, df=2, p< .00

학원운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원장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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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가 전체의 59.2%, 반대하는 경우가 14.3% ,

현재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26.5%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장의 자

격조건 부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Ⅲ- 18> ).

3 . 수강료의 관리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1) 수강료 수준의 관리

학원이나 교습소는 학원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수 및 학습행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을 수단으로 영리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전적으로 학원수강료에

의해 충족되기 때문에 그 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원수강료는 법을 비롯하여 시행령이

하 시행규칙, 조례, 조례규칙 등의 일정한 법률체계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때로는 유기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학원수강료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학습자로부

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이하 수강료 등 )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부령이라 함은 법 시

행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다음 서식(<표Ⅲ

- 19> )에 의거하여 수강료 등을 기재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표Ⅲ- 19>의 수강료서식을 보면 동 서식 안에는 교습과목을 기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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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고 기입된 교습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수강료와 수강료징수단위를

적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강료명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

라 학원학습자들이 이 게시문만 확인하면 수강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 19> 수강료 게시 서식

수강료(교습료) 게시

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교습과목 수강료

(교습료)

징수단위

(월, 분기)

수강료(교습료) 명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위와 같이 게

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서명 또는 인)

자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한편 법 제15조 제3항에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 교육감은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인 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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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제5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시

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관련단

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제3항). 게다가 수강료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상의 법률 규정을 보면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그 액

수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수강료 규제는 법 상의 규제는 아니지

만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시·도의 운영상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법 제15조

제4항은 결국 학원의 수강료 등을 정부가 관리하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6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

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이 수강료 관리에 대한 것이다. 즉, 교육감은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장부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법 제17조에 의하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

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항

제6호). 또한 법 제23조에 의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수강료 등을 게시하

지 않거나 수강료 등을 허위로 게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

게 되어 있다 (제1항 제3호).

2 ) 수강료의 반환

학원의 수강료 등에 대한 징수·감면 및 반환도 법에 따라 행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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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법 제18조를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

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한 수강

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2항). 대통령령인 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학원의 설립·운

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학습자 또는 학습장소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등

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항).

또한 동조 제2항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

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이다. 둘째,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

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본

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수강료가 반환되

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반환 사유

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학원의 등

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와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

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둘

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3 ) 수강료 조정과정 및 수강료 수준

수강료 조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원수강료에 대한 기본 가

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교육장이 수강료 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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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교육장이 수강료 조정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조정하되, 이를 수용하

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교육장은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수강료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전조정을 한

다. 교육장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수강료 조정을 명령한다.

이와 같이 학원수강료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물가안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관리는 각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안정관리 추진계획의 경우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수강료가 관리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Ⅲ- 20>에

는 1996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보통교과 교습학원의 적정 수강료 기준이 임

대보증금을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다. 이 내역은 10평 강의실 종합반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한 것이다. 또 <표Ⅲ- 21>에는 수강료수준의 결정에 있어 참조

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표Ⅲ- 20> 임대보증금별 수강료 상한선 기준

(단위: 천원)

평당보증금 1,600 1,8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적정수강료 203 206 209 212 215 218 221 224

* 자료: 교육부 (1998), 평생교육법 초안, 78쪽.

1997년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평균 인상률 5.0%범위 내에서 지역

별·계열별로 차등 관리하되,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적정수강료 수준의 산정

방식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정수강료 기준은 입시계·외국어

계·전산·교과목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학원 등 물가영향도가 높고

학원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학원들을 중점 관리·지도하기 위해 책

정한 것이다. 그 밖의 기술계, 예능계, 가정, 독서, 사무 등 학원 대외개발

대상 계열 학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학원은 자율적으로 책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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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도록 하고 있다.2)

이 기준들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1996 이후 IMF관리 체제 이후 도

래된 경제 위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동결하여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가관리 대상이 되는 학원의 적정수강료 수준은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보통교과목 교습학원의 적정수강료수준 산정방식을 준용하되, 지역적 특성

과 학원의 시설 및 교습프로그램의 내용, 강사의 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설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표Ⅲ- 21> 수익자부담금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방 송

수업비

보 충

수업비

자 율

수업비

논 술

지도비

모 의

고사비
비 고

금 액 10 36 15 30 3

외부모의고사

비는실비수준

으로 인정

* 자료: 교육부 (1998), 평생교육법 초안, 78쪽.

이를 토대로 하여 계열별 현실을 고려한 수강료 운영의 예를 들어보면,

기술계학원의 경우, 먼저 수강료 구성요소별 현실화 수준을 감안하여 시설

및 장비의 유지비에 해당하는 주요설비 및 장비에 한해 적정비용을 인정하

고, 실습재료비도 설비수준의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계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별로 현실에 맞는

적정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고시학원, 경리학원, 회계학원, 관광학원, 꽃꽂이학원 등 성인대상

학원과 같은 학원들도, 교습과정별 수강료수준과 운영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들 학원의 수강료

2) 한국학원총연합회(1998), 보습학원원가자료 조사용역보고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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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설정할 때도 위에 예시한 보통교과목 교습학원의 적정수강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과 교습과정별 투입비용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3)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대로 수강료의 책정·운용 상태가 관리된다면 사실

상 개별 학원별 수강료의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학원교육

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이나 학원 모두 현재의 수

강료책정 및 관리 방식에 있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원의 계

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강

료가 책정·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에도, 어떤 경우에는 학원을 시

내 중심가로 이사와서 임대료나 관리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 수강료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형편이라서 탄력적인 수강료 운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K , B지회 경영계).

또한, 학원교육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수

많은 학원의 수강료를 소수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정할 때에 해당 학원이 그만큼 수강료를 받을 만

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의 질, 시설·설비여건 등 학원의 사정을 정확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과는 달리 실질적인 내용

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능

력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4 ) 수강료에 대한 일반적 요구와 기대

학원수강료는 학원학습자가 학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인 동시에 학원운

영자에게는 학원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원운영자 및 학원학습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원수강료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 중 86.2%의

3) 교육부 (1998), 평생교육법 초안,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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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10.6%정도여

서 정부의 수강료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Ⅲ- 22> 참조> ).

<표Ⅲ- 22> 학원운영자들의 정부의 수강료규제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찬성 76 10.6

2. 반대 616 86.2

3. 모르겠음 23 3.2

합계 715 100.0

2 =903.57, df=2, p< .00

<표Ⅲ- 23> 학원운영자들이 희망하는 수강료 징수방법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 34 4.7

2. 지역별로 관리 109 15.1

3.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신고 568 78.7

4. 기타 11 1.5

합계 100.0

2 =1138.28, df=3, p< .00

이러한 결과는 <표Ⅲ- 23>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되는 바, 수강료 징수방

법으로 정부에서 일괄고시를 바라는 의견은 7.1%에 불과한 반면,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신고하기를 바라는 의견은 7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관리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도 15.1%나 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망된다. 한 편,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들의 면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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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면,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청인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수준의 수

강료기준이 일괄고시의 형태 또는 조례보다 상위의 법 조항에 명시되어 제

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G, J , K교육청).

나 . 문제점

1) 적정수강료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며, 또한 물

가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책정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지도·감독될 필요가

있다.

학원의 수강료수준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원운영자의 64.1%가 현재의 학원수강료가 싼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33.7%는 적정하며, 2.2%만이 비싼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표Ⅲ- 24> ).

<표Ⅲ- 24> 현재의 학원 교육비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비싼 편이다 16 2.2

2. 적당하다 245 33.7

3. 싼 편이다 467 64.1

합계 728 100.0

2 =419.12, df=2, p< .00

또한 학원지회 대상 면담결과를 보면,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특별

활동에서 책정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비를 교육의 성과면과 교육활동에 투

입되고 있는 시간량을 고려하여 비교해 볼 때 학원수강료가 오히려 비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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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P지역의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은 일주일에 2회

수업을 받는데 과목당 최저 2만원, 기악 성악은 5만원 선을 받는 것으로 말

하고 있다. 동일지역에 있는 학원의 경우 1주 5회 2시간 내지 3시간씩 강의

를 하는데 월 수강료가 5만원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과후 특별교육활동

교육이 월 8회 8시간에 2만원, 학원이 월 20회 40시간에 5만원 선이라고 보

면, 1시간당 수강료는 방과후 특별교육이 2,500만원, 학원교육은 1,250원이라

는 계산이 나오므로 학원교육의 교육비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결과, 학원이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싶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그러한 교육적 욕구를 미

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학원의 주 재정수입원인 수강료의 운용

이 미흡하여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 등 교

육여건 개선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교육의 질에 따라

수강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현재의 수강료 수준으로는 학원교육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Ⅲ- 25>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의 어려움 329 46.1

2.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 99 13.9

3. 변칙적 학원운영 271 38.0

4. 기타 15 2.1

합계 714 100.0

2 =359.99, df=3, p< .00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과 고시되는 수강료 수준의 차이는 불법학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말하고 있

다. <표Ⅲ- 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학원운영자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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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의 어려

움 (46.1%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학원운영자들이 느끼

고 있는 수강료 규제 관련 문제로는, 변칙적 학원운영 (38.0% ),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13.9% ), 기타 (2.1% ) 순이다.

한편, 학원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특별히 지원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49.4%가 재정지원 이라고 응답하여 학

원운영자들이 안고 있는 영세한 재정형편을 우회적으로 반영하고 있다하겠

다. 재정지원 다음으로는 시설지원 (15.8% ), 학원관계자 지위개선 (13.0% ),

강사지원 (12.3% ), 프로그램개발 (7.8% ), 기타 (1.8% ) 의 순으로 정부가

학원교육을 육성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Ⅲ- 26> ).

<표Ⅲ- 26> 정부지원에 대한 학원분야별 기대

(단위: 명, %)

분야별 학원강사 시설지원 재정지원 학원관계자

지위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타 계

기술계 11(12.1) 43(47.3) 26(28.6) 4(4.4) 4( 4.4) 3(3.3) 91(100.0)

문리계 15( 8.7) 11( 6.4) 106(61.6) 23(13.4) 12( 7.0) 5(2.9) 172(100.0)

경영실무계 16(11.9) 18(13.4) 61(45.5) 23(17.2) 13( 9.7) 3(2.2) 134(100.0)

예능계 34(12.5) 39(14.3) 144(52.7) 34(12.5) 21( 7.7) 1(0.4) 273(100.0)

기타 4(15.4) 1( 3.8) 9(34.6) 8(30.8) 3(11.5) 1(3.8) 26(100.0)

계 80(11.5) 112(16.1) 346(49.7) 92(13.2) 53( 7.6) 13(1.9) 696(100.0)

2 =107.225, df=20, p< .000

2 ) 수강료 관리와 관련한 학원운영자, 감독청, 학원학습자간의 갈등

시장가격과 차이가 현격한 수강료 책정으로 인하여 학원학습자와 학원운

영자, 학원운영자와 학원감독청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강료 수준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현 수강료 관리체계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과정상으로 보면 수강료 상한선 책정시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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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과정별 교육시설, 강사여건,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원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학원지회 대상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학원은 교습과정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시·도 조례에 의해 책정되는 상한선은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사채용에서 보다 고가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요청이나, 교육과정 운

영시 한 교실을 대화수업이 가능한 10명 내지 12명이하의 소규모로 편성해

야 하는 문제, 학원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능력별 반편성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수강료 책정시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지

회).

그 밖에도 학원수강료와 관련하여 학원과 감독청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

음의 면담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수강료는 신고사항인데 감독관청의 감각적 수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를 받

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제도권의 수강료에 대한 일방적인 자료수집과 해석은

학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자료만 모아지는 경향도 있다. 학원경영현장에서는

법범의 경지를 벗어나고자 시간 개념을 섞어 변형·운영하여 해결하고 있다

(J지회).

수강료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감독청에서 달리 통제할 방안이 없다.

지역마다 수강료 수준이 다르게 수용되고 있는 처지이고, 감독관청의 수용 태

도 또는 배짱에 따라 신고 수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다. 전국의 통일적인 차원

의 수준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K지회)

그러나 학원의 지도·감독청인 시·도교육청학원담당자는 이러한 의견과

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강료 상한선은 보통 재학생이 66%까지

충원될 경우, 즉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6명 정도만 차면 이익이 된다

는 가정 하에서 계산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수강료수입이 적다는 것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 즉, 66명 이상의 학원학습자를 모으

지 못하는 학원 운영상의 문제이지 수강료 단위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학원학습자가 많으면, 적은 수강료로도 충분히 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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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학원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관계자의 의견

처럼, 모아지는 학원학습자의 규모를 통해 학원운영의 채산성을 이해하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되는 수강료의 최고가, 즉 수강료 상한선의 관리방식이 모호한

문제도 있다. 신고되는 수강료의 최고가가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과

다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된 최고가의 수강료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조정

의 의미 및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원측은 신고되는 수강

료수준이 물가상승폭을 고려한 수강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도 감독의 입

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측면을 감안한 기준의 제시라고 주장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있어 서로 견해의 일치를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조정 필요성의 인식이 현실 순응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3 ) 실효성 없는 학원수강료 조정과정

수강료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성 문제도 예측

된다. 예를 들면, 조정위원이 특정 교습과정 분야에 대해 편중된 시각을 갖

고 있어 그 분야를 대변하는 경우 조정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무리 정선된 수강료 산정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산정된 수강료의

합리성이 특정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된 수강

료로서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잃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그 필요성에 밀착

하여 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방교육자치단체

인 시·도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들의 면담조사 결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예를 그다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지역 시·군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 조정위원회

가 열리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부록 면담결과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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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가 . 학원 시설 및 설비의 법적 조건

학원이 갖추어야할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단위 면적기준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서 지정된 학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

수시설로는, 강의실과 열람실,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

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등이 있다. 이러한 필수시설의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

용은 <표Ⅲ- 27>에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 강당, 회의실, 사무실, 학습자료

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타 편

의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권장되고 있다.

<표Ⅲ- 27> 필수시설의 기준

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강의실

·30m 2 <일반강의실< 135m 2

·60m 2 <운전면허학원< 135m 2

·30m 2 <보통교과계열 종합반< 85m 2

·1m 2 당 수용인원 : 1.2인 이하
·교습편의를 위한 칸막이 : 15m 2이상

열람실
·60m 2 이상
·1m 2당 수용인원 : 0 .8인 이하
·남녀별로 좌석 구분 , 좌석 구분을 위한 칸막이 : 15m 2이상

실험·실습실
·45m 2이상
·실습편의를 위한 칸막이 : 15m 2이상
·음악·피아노·조율학원의 칸막이 : 3m 2이상

화장실·급수시설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 , 남녀별로 구분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

채광, 조명 , 환기,
냉난방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
·야간 교습학원 조명시설 : 책상과 흑판면 조도가 150럭스이상

방음시설 및 소방
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소방법의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 필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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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동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서 단위시설기준은 시·도 조례

내에 교습과정별·지역별로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이 규정되게 되는데, 그

중 강의실의 경우 시·도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Ⅲ- 28>과 같다.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660평방미터에서부터

전라북도의 30평방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30평방미

터가 모든 학원계열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Ⅲ- 28> 시·도별 주요교습과정별 강의실 규모

(단위: m 2 )

시·도별 입시(종합)
입시(단과),

단과 기타
검정고시 보습 어학 속셈

서울특별시 660 - 480 70 330 90

부산광역시 500 단과 90 150 - 90 60

대구광역시 230/ 130 - 130/ 100 - 130/ 100 80/ 60

인천광역시 300/ 150 90/ 60 120/ 60 - 120/ 60 90/ 60

광주광역시 150 - 150 60 150 60

대전광역시 300 - 300 - 150 90

경기도 330/ 160/ 90 - 160/ 90 60- 330 160/ 90 60

강원도 190/ 150 90/ 60 120/ 90 - 90/ 60 60/ 50

충청북도 210/ 150 90/ 60 90 - 90 60

충청남도 120 60 60 - 60 60

전라북도 30

전라남도 210/ 150 120/ 90 120/ 90 - 120/ 90 60

경상북도 210/ 150 90/ 60 120/ 90 - 120/ 90 90/ 60

경상남도 강의실8실 4실/ 2실 4실/ 2실 - 2실 1실

제주도 300 180/ 80 90/ 60 - 90/ 90 60/ 45

* 경상남도 단과학원은 인구 30만 이상과 기타로 분류한 것임(강의실 1실 면적: 30m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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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한 입장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좀더 기준이 엄격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둘째는 학원

운영자에게 자율권을 더 부여하고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학원운영자들은 이미 학원 운영에 있어서 기득권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비의 조건 완화로 신규 등록 학원의 진입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학원

교육정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원운영자들에게 좀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법 및 동 시행령에서 시설·설비 규제를 대폭

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학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학원교육의 질

적 향상과 상업적 이미지 배제, 그리고 학원의 난립을 위해서 시설·설비

기준이 좀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학원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

고 그들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을 막고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시설·설비에 대

한 규제사항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학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 이유로, 소

비자 선택권의 강조, 개성 있는 학원, 자율적 경영, 자유경쟁 등을 들고 있

다. 예컨대, 이 입장에서 볼 때, 강의실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서의 면적제한

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첫째, 21세기에 들어 학

원교육이 네트웍 화된다면 면적 제한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으며,

둘째, 인터넷을 통한 과외교습이 가능하게 된 시대에 강의실 면적을 법적으

로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다. 미래 사회에는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

공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원교육 수요자에 비해 학원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열악한 학원 시설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법으로 규제할 필

요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소비자의 선택의 경

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의 입장에서도 쾌적한 교육환경의 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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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할 점이다.

최소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최소 규

정이라도 과정별, 대상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측면

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설여건은 학원학습자 확보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 규제만 있어도 학원 스스로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둘째, 학원의 시설수준은 학원학습자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시설규제가 없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C지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설비와 관련한 규제강화 및

완화의 양 측면이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원 측은 일단 기득권을 확보

한 뒤에는 학원설립 관련 규제들의 강화를 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K지회). 반면, 시·도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들은 강의실 면적제

한 등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설면적제한이 없다면 영

세학원과 불법학원이 양성화되어 학원교육의 질을 떨어드리게 된다는 것이

다.

학원운영자들의 경우 학원의 자율권을 더욱 부여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

각되는 바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시설·설비에 대한 조건들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 중 어느 부분이 특히 규제되

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응답자의 35.9%가 수강료 와 함께 시

설기준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Ⅲ- 29> ). 학원운영자들이 시설기준에 대하

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법·제도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규등록 학원의 설립의 기준을 엄

격히 제한함으로써 경쟁적인 학원의 출현을 방지하여 기존 학원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학원운영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 <표Ⅲ- 30>과 같이, 학원교육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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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6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지지

될 수 있다. 즉, 학원운영자들은 대체로 학원의 시설·설비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더욱 중점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Ⅲ- 29> 학원에 대한 중점 규제 분야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수강료 255 35.9

2. 시설기준 255 35.9

3. 정원관리 19 2.7

4. 강사자격 108 15.2

5. 기타 74 10.4

합계 711 100.0

2 =326.63, df=4, p< .00

<표Ⅲ- 30> 학원운영자들의 학원 시설·설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필요하다 484 68.7

2. 필요 없다 171 24.3

3. 모르겠다 50 7.1

합계 705 100.0

2 =426.90, df=2, p< .00

학원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학원학습자들 또한 학원의 시설·설비가 규제

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원교

육이 법과 질서를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물은 설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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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전체응답자 중 36.1%가 시설기준 과 관련된 규제를 꼽고 있다(<표Ⅲ

- 31> ).

<표Ⅲ- 31> 학원학습자가 인식하는 법질서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분야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수강료 104 20.5

2. 시설기준 183 36.1

3. 정원관리 35 6.9

4. 강사자격 172 33.9

5. 기타 13 2.6

합계 507 100.0

2 =235.43, df=4, p< .00

또한, 학원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및 앞으로 학원의 발전을

위해, 학원 자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원 (강의실)을 넓혀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책상·

에어컨과 같은 설비확충·휴게실·양호실 등의 시설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수강료 수준의 하향 조정 등 실제로 학원학습자들의 직접적인

금전적 지출과 관련된 사항보다 학습생활의 질 또는 풍요로움을 의미할 수

도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요청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설기준에 대한 학원학습자의 요구는 학원운영자와는 다소 다른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원운영자의 경우, 이권의

확보를 위해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학원학습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의 정도가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학원학습자들은 법 규제의 강화를 통해서라도 시설·설비 수준을 끌

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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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원교육 환경

법 제5조, 동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이 금지되

어 있다.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서 교육환경

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허가, 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전에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

록 되어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사항).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범위로는,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를 제외)로 편성된 학원, 컴퓨터 학원, 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학

원, 음악·미술·무용·웅변학원, 그리고 독서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해업소로는, 극장, 도축장, 오물수집장소,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

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컴퓨터 게임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비

디오감상실 등 (당구장·만화가게는 유해업소의 적용제외)이 규정되어 있다.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거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

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유해환경과 관련된 입법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 유해환경 규제를 완전히 풀어놓음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

과, 둘째, 학교보호법의 제정처럼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향이다.

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으로 하여 학원주변

의 유해환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

답자 중 86.2%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Ⅲ- 32> ). 한편,

학원학습자들도 학원주변의 유해환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7.2%에 이르고 있다(<표Ⅲ-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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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32> 학원운영자의 학원의 유해환경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찬성 604 86.2

2. 반대 83 11.8

3. 잘 모르겠음 14 2.0

합계 701 100.0

2 =890.59, df=2, p< .00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유해업소는 학원교육과 별 상관이 없다고 보는 데서 연유한다. 유해업소는

학원의 근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서 유해업소가 학

원 가까이 있으면 미관상 또는 선입견으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회장 대상 면담

조사에서 학원측에서는 유해업소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더

라도 학원 스스로가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C지회).

<표Ⅲ- 33> 학원학습자의 학원의 유해환경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필요하다. 411 67.2

2. 필요 없다. 96 15.7

3. 모르겠다. 105 17.2

합계 612 100.0

2 =315.26, df=2, p< .00

학원운영자들에게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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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11.8%에 해당하는 응답

자들이 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그 반대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원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을 믿는다 는 의견이 4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해

환경에 대한 범위가 임의적이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39.6%, 그리고 마지막

으로 자율적인 학원운영이나 설립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 이라는 의견이

16%에 해당한다.

<표Ⅲ- 34> 학원운영자의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반대 이유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믿으므로 59 41.0

2. 유해환경에 대한 범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57 39.6

3. 자율적인 학원운영이나 설립에 걸림돌이 되므로 23 16.0

4. 기타 5 3.5

합계 144 100.0

2 =58.33, df=3, p< .00

<표Ⅲ- 35> 학원학습자가 학원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능력에 맡겨야 하므로 116 67.1

2.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34 19.7

3.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7 9.8

4. 기타 6 3.5

합계 173 100.0

2 =172.36, df=3, p< .00

학원학습자들에게 학원학습자를 대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15.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필요 없다 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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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자율적 판단을 믿는다 는 의견이 67.1%,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가 19.7% , 그리고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 고 보는 학원학습자가 9.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 35> ).

학원학습자에게 유해환경에 주로 언제 가게 되는 지를 물어본 결과, 학원

수강과 상관없이 유해업소에 가게 된다는 반응이 51.4%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학원교육의 운영과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표Ⅲ- 36> ).

<표Ⅲ- 36> 학원학습자들이 유해환경에 가게 되는 시간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학원에 오기 전 47 10.3

2. 학원교육을 마치고 나서 174 38.2

3. 학원교육과 상관없이 234 51.4

합계 455 100.0

2 =120,21 df=2, p< .00

학원교육을 위해 유해업소를 더욱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모든

교육은 모방에서 비롯되므로 모방해서 좋지 않을 것을 배움을 위해 존재하

는 학원 가까이 둘 필요가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학원연합회지회 대상 면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유해업소와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청소년문화마당처럼 유해환경도

일정한 공간에 모아 세우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C지회 예능계). 또, 사회정화위원회에 학원관계자가 참여하여 학원교육환경

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D

지회).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학원학습자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G지회). 이러한 입장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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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들은 반드시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원학습자와 학원교육을 보호하는 장

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특히 유아를 대상으

로 하는 학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유해업소에 대

한 규제를 푼다는 것은 학원을 구멍가게 로 보는 것이라는 것이다(G지회

예능계).

이들 면담조사결과와 함께 설문조사결과도 미성년자 대상학원에 대한 유

해환경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학원에

대한 유해환경 법적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왜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유해환경은 학원학습자

의 탈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48.8% ), 유해환경은 학원 학원학습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32.9%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을 방해

하므로 (17.3% )라 응답하고 있다. 즉, 학원운영자들의 경우, 학원학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Ⅲ- 37> ).

<표Ⅲ- 37> 학원유해환경 법적 규제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찬성 이유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유해환경은 학원학습자의 탈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307 48.8

2.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을 방해하므로 109 17.3

3. 유해환경은 학원 학원학습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207 32.9

4. 기타 6 1.0

합계 629 100.0

2 =318.63, df=3, p< .00

학원학습자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를 자유응답의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첫째로 탈선과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

서이며, 둘째는 공부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 나쁜 친구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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귈 수 있기 때문에, 넷째 이유로는 인성이나 정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처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원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클 때,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학원운영자들은 대체적으로 거리규제를 통한 학원교육 보호

방안을 꼽고 있다(<표Ⅲ- 38> ).

<표Ⅲ- 38> 학원교육 보호 방안에 대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거리 규제를 통해 학원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421 72.1

2. 학원설립 전용구역을 정해야 한다 61 10.4

3. 학원 설립자와 학원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88 15.1

4. 기타 14 2.4

합계 584 100.0

2 =709.85, df=3, p< .00

나 . 문제점

1) 시설·설비 기준의 모호한 근거

첫째, 현재 시·도 조례를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학원시설기준을 정

하고 있어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되어 있다. 지역 실정에 따른 적정

규모 학원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기보

다는 기준의 현실성이 의문시되거나 기준내용의 타당성 등이 학원을 설립·

운영 제도의 운용에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 하

한선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학원설립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지

리적 조건이나 학원설립·운영에 있어 상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

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도 구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원설립등록여부가

- 92 -



다르게 결정되어 학원설립등록과 관련하여 불평·불만이 제기될 수 있게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어학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330m 2이상, 부산광역

시에서는 90m 2이상, 광주광역시에서는 150m 2이상, 충청북도에서는 90m 2이상

으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시·도별로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어학원의 330m 2이상의 기준에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이 포함된 것으로 법 시행령상의 규정인 30m 2이상,

135m 2이하의 기준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다. 충청북도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강의실만 표시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90m 2이상, 경기도는 330m 2이상으로

기준을 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어학원의 강의실 기준이 330m 2이상이라

면, 법 시행령에서 제한한 135m 2이하의 기준을 넘어선 것이 된다.

둘째, 교육청의 학원담당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시·

도 조례에서 실험·실습을 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설비 대상 품목과 수량을

정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시·도 조례상에서 설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설정되기보다는 타 시·도 조례

의 설비 기준을 참작·반영하는 행정 행태가 특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처럼 설비 기준은 교습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에 일반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지방색을 표현할 대상이 아닌 것이라는 것

이다. 예컨대, 미용기술을 교습하는 데에 가위와 보자기가 필수적으로 필요

한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방의 특색을 고려하여 철가위와 무명천이나 놋쇠

가위와 실크보자기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K , J , D교육청).

셋째, 법 시행령 상 단위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고 권장시설과 필수시설의

규정 의도가 모호한 것도 문제이다. 화장실과 급수시설의 경우 학원의 규

모에 따라 적절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모의 산정이 임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확한 제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관리감

독을 하기가 어렵고 해석상 적절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의 경우 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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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절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 사항도 그 내용이 너무 모

호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든 필수적으로 있을 수 있

다고 판단되는 사무실을 권장시설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사무실이 없는 학원은 거의 없으며 권장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 학원 강습 규모에는 변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개정된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과정을 2개 이상 허용하고 있다. 그

러나 교습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이 애매하다. 미술과 피

아노를 하는 경우 미술학원이 시설기준과 피아노학원의 시설기준을 합산해

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교습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중복·활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설의 중복·활용이 금

지되는 것이라면 허용된 교습과정의 복수 설치 규정의 실현성이 의문시된

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의 학원담당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에서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시설설비 기준제한을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

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설비 기준의

경우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완전한 형태의 지방교육자치

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관

례나 타 시·도의 사례가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인 기준이나 참조가 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K , J , D교육청).

또한 시·도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어려움도 행정낭비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현재 교육관련 시·도 조례의 개정에는 정상적으

로 전 과정을 거치는 경우 5단계 이상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기 때문이다. 또 도의원·시의원이 학원운영자 출신이나 또는 관련자

들이 많은 관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의

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별 시설설비

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학원관련자들의 로비에 따라 좌우되

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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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적 및 거리와 관련한 제한 규제의 타당성 미흡

이상의 조사결과와 현행 법 및 동 시행령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학원

의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습소의 면적제한 문제이다. 30제곱미터로 제한되었던 면적제한을

철폐하고 있다. 그러나 교습소학습자의 수용인원수를 규제하고 있다. 단지 1

제곱미터당 0.3인 이하로 수용해야 하는 규정과 함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9

인 (피아노 4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못하다. 강의실은

얼마든지 넓게 만들 수 있어도 단지 9인만 수용해야 하는 것은 교습소 평수

제한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유해환경과의 관계에서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학원과 교습소의 설

립은 거리제한을 받고 있다. 상당 부분 거리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규제 대

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없다. 거리제한은 단순한 공

간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교습소의 진입여부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유해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거리제한 내에 학원이 먼저 설립되어 있을 경우에

는 유해업소는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교습소가 있을 경우 유해

업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진입이 가능하다.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관계

에서 교습소가 제외되는 이유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3 ) 학원학습자들에 대한 유해업소의 개념 규정 및 관리상의 문제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유해업소는 학원학습자

의 탈선을 조장하거나, 학원교육을 실제적으로 방해, 또는 암묵적으로 학원

학습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업소에 대한 개념의 시간적 변화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업소로 규정하기에 애매한 업소들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불

합리한 면들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PC방 또는 인터넷방과 같

은 경우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장려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 95 -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학원이 있는 동일한 건물로 들

어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해업소와 대응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학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문제

시되는 부분이 있다. 유해업소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범위에서 살펴보면, 컴퓨터 학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교습과정을 살펴

보면 컴퓨터는 직업·기술 분야에서 정보처리기술 계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이 계열에서의 학원학습자들은 대부분 성인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

러므로 미성년자를 수강대상으로 하는 학원 중의 하나가 컴퓨터학원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 학원중 미성년자를 수강자로 하는 학원으로 규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관리·감독

가 . 법적 근거 및 현황

1)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 및 신고 절차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교습과정별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수준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 학원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

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등록신청서: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등 기재

② 학원운영원칙: 학원명칭·설립목적·교습과정·교습기간·수강료·과

정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학원카드

④ 학원의 위치도

⑤ 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

⑥ 학원의 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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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⑧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정관·법인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⑨ 건물임차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 종명

서

또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운영신고서와 첨부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

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습소

신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① 운영신고서: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학력 및 경

력,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② 교습소의 위치도

③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주민등록사본

⑥ 건축물대장등본

⑦ 시설평면도

⑧ 교습장소 시설사용권 증명서류

2 ) 조건부 등록 절차 및 규제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

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설

립·운영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때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나 6개월의 추가 연

장도 가능하다. 조건부등록은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등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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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등록시 1차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등 기재

② 학원운영원칙: 학원명칭·설립목적·교습과정·교습기간·수강료·과정

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③ 학원의 위치도

④ 학원의 시설 평면도

⑤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조건부등록시 2차 구비서류: 학원시설·설비완비신고서

① 학원카드

② 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

③ 건물 임차의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3 ) 무등록 교습행위의 관리

현재 학원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

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범위네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습소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교습소를 폐지할 수 있다.

등록한 사항 중 학원위치와 교습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관청에 변

경등록을 해야하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할 경우 등록을 취

소하거나 1년 범위 내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교습소 폐지 명령

이나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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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원관리·감독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

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

원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참한 관계공

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과 동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감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처분으로서 학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

정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시설기준미달,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수강료

를 초과 징수한 경우, 과대·허위광고를 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습소 폐지를 명령하거나 6월 이내의 교습정

지를 명령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등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처분,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운영자나 교습자가 계속 교습을 하는 경우에 간판

이나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거나 학원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

치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고하지 않은 시설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

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할 수 있다.

셋째,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으로서는 세 가

지 종류가 있다. 우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다. 이 벌칙은 과외교습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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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다. 둘째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

소를 설립·운영한 자, 간판 기타 표식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 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가 그 대상이 된다. 세 번째 범칙금 규정은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

료이다. 이 경우는, 휴원·폐원 또는 휴소·폐소를 신고하지 않은 자, 강사

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교육감이 요청한 자료

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도는 기피

한 자,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다.

<표Ⅲ- 39>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 현황 (1998)

(단위: 건)

구분

등록 무등록

실시 적발
조치사항

세무
통보 적발

조치사항
세무
통보폐원 정지 경고시정 계 폐쇄 고발 기타

학원 17,107 7,652 454 703 6,495 7,652 139 112 65 35 18 44

교습소 4,408 1,801 439 151 1,211 1,801 8 73 44 29 - 11

계 21,515 9,453 893 854 7,706 9,453 147 185 109 64 18 55

이러한 법제 도에 하여 1988년도 1년간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현

황을 보면 21,51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실시한 결과 9,453개소를 적발하

여, 893개소를 폐원, 854개소를 정지 조치하고 있다 (<표Ⅲ- 39> ). 무등록 학

원 및 교습소도 185개소를 적발하여 109개소를 폐쇄, 64개소를 고발, 55건에

대해 세무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 감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관계자는 학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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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K교육청). 학원교육정책은

규제보다는 양성·진흥·육성 쪽으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

원진흥법에는 규제조항보다는 우대조항만을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운영을 잘하는

곳을 선정하여 학원학습자1인당 교육비보조 또는 학원학습에 대한 학점인

정의 확대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경우라 하

더라도 규제로는 최소한만을 관리하는 제도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현

실적인 규제로 인하여 관리의 불합리성이 충만 되어 있고, 과중한 업무부담

으로 인한 실질적 지도·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5 ) 학원 등록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현재 평생교육기관은 학력의 인정의 여부에 따라 학력인정기관은 등록

을, 비학력인정기관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이러

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채 학원은 무조건 등록을, 교습소는 신고를 하

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학원이나 교습소도 앞으로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에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학점비인정기관의 경우에는 신고제를

정착시킬 방침을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도 일반사회교육기관처럼 학점인정의 경우가 아

닌 경우에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는 학원의 등록 및 운영을 정부가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원등록과 관련한 학원운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학점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학원설립시 등록의 범

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Ⅲ- 4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응답자의 53.5%가 학점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학원관리는 등록제를 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인정기관은 등록 , 학점 불인

정기관은 신고라는 부분에도 30.7%가 응답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원

의 신고제를 바라고 있다. 학점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는 것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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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존 학원의 이권을 상실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원을 경영하

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Ⅲ- 40> 학점인정여부와 관련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내용 빈도 퍼센트

1. 학점인정학원은 등록 , 학점 불인정 학원은 신고 216 30.7

2. 학점인정학원은 신고 , 학점 불인정 학원은 등록 57 8.1

3. 모두 등록 376 53.5

4. 모두 신고 54 7.7

합계 703 100.0

2 =401.96, df=3, p< .00

학점인정 여부에 따른 등록 범위에 대한 의견 외에도 수강대상자의 연령

에 따라 등록의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교습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의 연장 또는 보완하는 선이나 취미활동보다

는 직업생활과 관련되어 새롭게 유입되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학원운영이 필요로 되어 신고제를 확립

시켜야 한다는 보는 것이다.

등록제 아래에서는 교습과정 변화에 따른 학원 시설·설비, 학원의 규모,

수강료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학원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변경

등록의 절차 또한 신규등록의 절차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 되므로 학원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보호 차원에서 학원의 설립 등록 사항을 엄격히 규

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단순한 신고 절차만을 통해 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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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대상자별로 학원의 등록범위가 어떠해

야 하는 지를 물어본 결과, 다음 <표Ⅲ- 41>과 같이, 53.1%가 대상자별로

등록·신고의 차이가 없이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Ⅲ- 41> 학원수강대상자별 구분에 의한 학원등록범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등록 , 대학생·성인대상 학원은 신고 126 18.5

2.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신고 , 대학생·성인대상 학원은 등록 82 12.1

3. 모두 등록 361 53.1

4. 모두 신고 111 16.3

합계 680 100.0

2 =292.01, df=3, p< .00

이렇듯, 학원의 신규 등록의 범위 및 절차를 현재 보다 엄격히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고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원운영자들은 학점인정여부나 수강대상자에 따른 등록의 차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면담조사결과를 보면, 학원의 등록에 대한 학원측의 입장은 양분

되어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 절차 및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는 입장에서는 현행의 등록제에 대해 불만이 없다. 학원등록시에 명기하게

되어 있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교습과정·강사명단·수강료·시설설비·개

강예정연월일 등의 등록사항은 비록 복잡하지만, 학원설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정도는 등록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C지회).

또 등록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원이 많아지면 기존 학원의

존립이 위태로우며 학원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학원의 난립은 규

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G지회 경영계).

반면, 현행 등록제를 완화하여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교습소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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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학원의 등록이나 폐쇄에 관한 문제들도 신고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K지회). 왜냐하면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학원의 개설·등록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학원의 규모는 학원교육에서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입시학원의 경우, 앞으로는 입시를 위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업형으로 대형화된 입시학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

부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학습효과의 제고 면에

서는 대규모 학원 형태보다는 소규모의 교습소 형태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 )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2조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 (10인) 이상의 학

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

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교습소

라 함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

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나 대통

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는 교습소에서 행하는 과외학습으

로 보지 않는다.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습소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고 신고만 하면 교습

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양자간의 큰 차이점은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운영자가 강사를 고용해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으

나, 교습소의 경우에는 재능이나 지식, 기술이 있는 자가 부업의 형태로 직

접 교습을 한다는 점이다. 학원과 교습소간의 차이점은 영역별로 구체적으

로 <표Ⅲ- 4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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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영역 학원 교습소

1. 설립

<등록/조건부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수준의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

해야함(법 제6조, 동 시행령 제5조)

-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등록

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범

위내 교습정지명령가능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

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설

립·운영 등록을 할 수 있음(법 제7조,

동 시행령 제6조).

-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

니할 때 등록을 말소함.

<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신고서와 첨부자

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3조)

-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교습소 폐지

2. 등록·

신고사항

<등록신청서>

① 설립자의 인적사항

② 교습과정

③ 강사명단

④ 수강료 또는 이용료

⑤ 시설·설비

⑥ 개강 예정년월일

<운영신고서>

①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

록번호 및 직업

②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③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④ 교습과목

⑤ 교습료

⑥ 교습장소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 105 -



<표Ⅲ- 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계속)

영역 학원 교습소

3. 등록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학원운영원칙

③ 학원카드

④ 학원의 위치도

⑤ 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

⑥ 학원의 시설평면도

⑦- 1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⑦- 2 법인: 정관·법인 등기부등본, 이

사회 회의록 사본

⑧ 임차: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

① 운영신고서

② 교습소의 위치도

③ 교습소의 건축물 대장등본

④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주민등록사본

⑥ 건축물대장등본

⑦ 시설평면도

⑧ 교습장소 시설 사용권 증명 서류

4. 등록확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부 교습소신고필증 교부

5. 등록변경

<변경등록사항> 교습과정 및 위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말

소하거나 1년이내의 교습정지명령 가능

<변경신고사항> 위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습소

폐지 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교습정

지명령 가능

6. 시설기준
필수시설 + 권장시설

단위시설기준 있음.
-

7. 일시수용

능력인원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

0.3인 이하

9인이하(피아노 4인이하)

8.유해업소와

의관계

법 제5조로 규정

미성년자 대상학원 규정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있음

동 시행령 제16조로 규정

미성년자 내용 없음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있음

9. 설립자의

자격
자연인 교습자 자격(학원강사자격과 동일)

10. 강사자격
있음 강사 둘 수 없음. 단, 출산·질병으

로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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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 42>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계속)

영역 학원 교습소

11. 관리. 감독

다음 사항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

나 1년이내의 교습과정 정지 명령

- 시설기준미달

-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 과대·허위광고를 한 경우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

우

행정처분: 다음의 경우 폐지를 명령

하거나 6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

우

학원과 교습소는 일시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첨예한 이해

관계와 정부 방침 및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 복잡한 이유로 해서 활동내용

상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분리·관리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학원과 교습

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대

로 계속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둘째는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학원·교습소를 현재대로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평수, 학

원학습자수, 과정제한 면에서 학원과 교습소가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그 구

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통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학원

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든지, 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학원에 대한 것과 같

은 수준으로 강화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C, H지회). 특히 교습

소의 상당수가 예능계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능계 학원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와 같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이 학원이 교습소에 비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판단

하며,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학원과 교습소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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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당장 학원수의 폭증으로 기존 학원들의 존립 문제가 심각히 제

기되기 때문이다. 통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소의

면적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교습소의 대형화가 현재만으로도 충분히 크기 때

문이다.

둘째, 학원과 교습소와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습소와

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강사의 사용문제이다. 학원의 경우에는

강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운영자가 곧 교습자이며 강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건부로 일정한 사정이 생길 경우 강사를 채용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채용과 관련한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다.

<표Ⅲ- 43> 학원 및 교습소의 통합에 대한 학원운영자의 의견

(단위: 명, %)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1. 통합되어야 한다. 318 46.5

2. 계속 분리되어야 한다. 365 53.5

합계 683 100.0

2 = 343.85, df =1, p< .00

이러한 배경에서, 학원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어본 결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6.5%, 계속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계속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Ⅲ- 43> ).

학원과 교습소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학원과 교습소의 각각 살

펴본 결과, 교습소 측에서 학원과 교습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

되고 있다. 학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데 반

해, 교습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학원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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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교습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등록기준을 구비한 통합을 진

지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교습소에서는 통합될 경우 좀더 크고 세련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원과의 경쟁에서 감내해야 할 운영상의 어려움을 예

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원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통합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자유응답형으로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

이 교습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고 있으며, 둘째 이유로는 교습소의 불법운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밖의 응답내용으로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습

소의 예능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습소에

대한 사회인식의 회복을 위해서,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한 규제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학원운영자의 창구 단일화 차원에서, 서로의 단합을 위해

서, 수요자의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자율경쟁을 위해서 등이다.

이와는 반대로, 학원과 교습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한 자유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내용이 시설 및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 교습소를 영세하다고 여기

기 때문에 학원교육의 질 하락이 예상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

해서 계속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원은 전문적인 교육기관, 교

습소는 기초과정 교육기관, 학원은 전문성 성장, 교습소는 취미, 학원은 그

룹지도, 교습소는 개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양자는 합쳐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나 . 문제점

1)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이나 신고상의 문제

학원 및 교습소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중첩·복잡성으로

- 109 -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학원운영원칙의

내용 중 교습과정과 수강료가 중첩되고 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내용 중

수강료와 강사명단은 등록 또는 신고 후 곧 바뀔 소지가 있으나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변경등록 시 초기 등록과정을 그대로 반복

해야 하므로 변경등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교습정지명령이 가능할 정

도로 관리·감독차원에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실상은 변경등록을 회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규건축물에 유해업소가 들어온 경우 학원 설립이 어려워지는 것

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등록을 가능하게 했으나, 이를 악용해서 시설·설

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원을 경영하는 불법학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학원의 등록과 교습소의 신고의 차이 구분의 불명확화로 불법학원

의 출현 가능성이 팽배되고 있다. 교습소로 신고한 후 학원처럼 경영하는

불법학원이 늘어날 수 있다. 즉, 교습소의 신고는 용이하므로 교습소로 신고

한 후 학원처럼 대형화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원의 건

물을 이용하여 교습소로 신고한 교습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넷째, 학원의 등록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중의 하나는 소위 사이버학원

의 무등록 문제이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학원 형태의 교습행위가 이루어

지고, 학원이라는 명칭까지 쓰고 있지만, 등록과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2 )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 감독상의 문제

현행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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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들은 학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학원 수에 비

해 매우 적어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은 지

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학원 측에서 개진되고 있다. 2∼3명의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두 세 명의 담당 직원으로는 관리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K지회). 이에 따라 학원교육의 발전할 수 있

도록 육성·지원되기보다는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통제 및 관리에 머무르게

되고, 특별한 신고에 근거한 불법상황의 단속에나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많은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아예 지도·감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청의 학원업무

담당자가 일년에 한번 정도 학원을 방문지도하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K , J , D 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의 수는 약 3만 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4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체계적

인 지도나 감독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게다가 복잡한 학원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잦은 민원제보에 따른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경우를 회피

하려 들거나 그로 인해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과도하

게 염려하여 근무의욕이나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

둘째,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학원은 교육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

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관리·감독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관심을 교육적 측면으로 확대할 여지가 없다. 학원운영

자는 사회교육자 내지 교육자이므로 지도·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현재에는 법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을 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부족한 면을 깨우쳐 도와주는 지도·육성이어야 하는데 오직

적발·처분하는 것이 지도·감독의 주된 목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

다 (C지회).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지도·감독이 너무 규제일변도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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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 애매하고 불공평하게 되기

쉽다. 게다가 이러한 처분이 인간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 확인되어 법적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벌칙,

과태료를 부가하는 경우에도 재수가 없어 걸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

히, 시설이나 설비에서 안타깝게 수치상의 문제로 불법이 되는 경우 그 한

계가 모호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경우

가 많다. 권한의 위임 위탁의 법적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형태

의 시행규칙 내 규정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미심쩍은 경우가 많다. 상하법

상의 규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수강료의 경우

조례에 허용하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상위법에 의해 통제하려고 하는 경

우가 많다. 상위법에서 허용 적인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로 된다 하겠

다.

넷째,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태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 경상북도 지역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학원이 등록된 학원수

의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납부 후

1주일간 교육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므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두 차례의 경고는 교

습정지, 세 차례 경고는 등록취소를 결과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경고조치

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데에도 정작 지도·감독의 결과를 인식·수용하는

면에 있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케

하는 것이다.

다섯째, 감독청 실무자의 전문성 부재이다. 학원 측은 지도·감독청이 탁

상공론식 얘기만 하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도교육청의 학원

업무 담당공무원들은 학원의 교습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

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학원교육의 불법이나 탈법을 지도한다는 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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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기술계 학원은 지도감독청인 교육청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교육과 관련한 규제의 시행과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한 단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S교육청). 또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

원업무 담당 부서가 사회교육체육계에서 평생교육체육과 또는 과학평생

교육과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처럼 부서가 바뀐 의미도 명확하게 전달되는

바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학원 측에서는 학원교육의 현실을 이

해할 수 있는 동조자 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태도를 갖고 있는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C지회). 또한,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청의 현실

로는 학원담당공무원이 소임을 빨리 끝내고 다른 부서로 발령 받기를 학수

고대하는 것이 흔히 있는 기대라고 말하고 있다 (K , J , G교육청).

여섯째, 학원교육에 대한 감독청의 지도·감독의 목적 또는 명분의 부재

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보조가 없이 학원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감

독·지도·점검을 행한다는 것은 그 근거나 타당성을 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도·감독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도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안내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처벌하기

위한 심판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권이 없는

처지인데도 법규정을 집행해야 하는 관리·감독상의 어려움도 예측된다.

일곱째, 학원교육과 경쟁적 관계에 설 수도 있는 학원교습유관행위에 대

한 인식을 여하히 선도해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학원측은 1983년 이후 허용

되고 있는 대학생과외교습은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나

이것도 엄연한 무등록 교습으로서 교습 사실 만이라고 신고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원측은 출판사의 학습지 배포행위도 무등록

교습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무등록 교육기관의 불법교습행위

및 사기행각에 따른 학원학습자의 피해와 이를 단속할 법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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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체계 관리 및 운용상의 문제

학원관련법에 나타나 있는 문제라면 전체적인 법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나

타나고 있는 입장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원교육의 지도·감독청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보면,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법 철폐를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정책

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교육

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학원도 이러한 사교육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2) 미래 학원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질 관리와 수

요자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3) 학원관련법은 평생교육법과 관련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현재처

럼 특별법 형태로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학원측은 표면상으로는 규제완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학

원측의 여러 주장들의 이면에는 기존학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다음과 같은 예측에 그 근거

를 두고 있다.

(1) 학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학원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2) 규제완화정책이 신설학원의 확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설학원이 등장할 수록 한정된 교육시장을 잠식하여 기존학원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에 있어서 비슷한 입장 차이가 엿보이고 있다. 교육부

는 학원에 대한 규제를 법령 차원이 아닌 조례 차원에서 제정하도록 한 것

은 학원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각 지역의

특수성 및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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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다.

- 시행령, 조례, 조례규칙으로 규제하려다 보면 규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 학원경영자가 자신들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기존 학원측의 기득권을 최

대로 확보하려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원경영자 출신의 시·도

의원들을 통해 세부적인 규제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측은 시·도 조례로의 위임사항이 많을수록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용이한 면도 없지 않다.

- 현재의 조례 제정·개정과정 및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

- 특색이 있고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정보라인을 개

통해 조례의 내용 및 제정시기 등을 평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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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미국과 일본의 학원 설립·운영 사례 및 시사점

1 . 학원 설립·운영 실태

가 . 학원의 설립 및 등록 제도와 학원학습자 현황

일본에서의 학원의 설립은 법규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그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조건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학원 설립은 상점의 문을 여는 것만큼이나 쉽다고 할 수 있다.

학원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보니 그 설립된 형태와 규모 등이 다양하고 그

에 따라 학원교육이 지향하는 학원교육의 내용도 복잡다기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정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인 숙(塾)이라 하겠다.

이처럼 숙의 경우를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학원의 설립은 쉽게 되어있지만

일단 학원을 개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과중하여

그 경영이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주규제규약에서 교육기관

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삼자에 의해 수행되는 평

가결과에 터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해야 하는 등 성공적인 학원 경영을 위하

여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원과 관련된 독립된 법은 따

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교육법(EDUCAT ION CODE )에서 초·중등 학교

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직업교육·사회교육 등에 관한 규칙을 다

루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1989년 사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개혁 시행

령 (SE CT ION 94700- 94705)을 공포하면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사회교육기

관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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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립 교육기관은 주정부의 교육 체제 속으로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

다. 둘째, 부적절하게 또는 표준이하로 운영되는 교육으로부터 시민을 보호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 약 2,300개에 이르는 학문·직업 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복

지와 교육을 보호하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설학원과 관련한 일반적인 개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사설학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수업이나

훈련, 또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수업료, 요금, 그리고 기타 다른 부가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 수업이나,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학생의 대부분은 12개월 동안에 중

등교육과정을 끝마치거나 또는 정규적인 고등학교에 출석할 만큼의 연령층

의 사람들이다.

(2) 12개월 동안에 수업, 훈련,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수입의

50% 이상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관이다.

(3) 12개월 동안에 수업, 훈련, 교육의 50% 이상의 시간이 중등교과과정

을 끝냈거나 고등학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공되어야 한다.

(4) 실제 수업의 부분은 중등교육과정을 끝냈거나 고등학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기관은 여기에서 일컫는 의미

있는 사설학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통틀어 모든 수준의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기관

(2) 교육 자체가 직업과는 무관하며 취미 활동을 전달하는 기관

(3) 무역이나 사업, 전문적이고, 또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으로부

터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

(4) 연방정부나 또는 정치적인 배분에 의한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5)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유지, 운영, 통제, 소유된 비영리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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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그 개념이 확정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신청서

(2)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3) 증명할 수 있는 고용의 내용

(4) 이전에 가진 교육적 경험에 대한 증빙 문서

이 때, 교육서비스를 위한 권위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1) 강사들은 첫째, 정하는 규칙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으며, 둘째, 각자가

적어도 3년간 자격증을 가진 분야에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셋째, 학

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자격증이 표시되는 분야에서 적어도 동

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2) 학원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공립학

교나 혹은 승인된 사설 중등과정 이후의 학교에서 행정가의 위치로 3년간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조합에서 정하는 규칙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규교육의 대상이 아닌 집단을 겨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주요 학원학습자

들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전체 학생 중 학원학습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통숙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권에서 통숙률이 급증하고 있다.

소학 4년생 때 급증하기 시작하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수험 준비가 시작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학 5년부터 중학 3년까지는 일정한 비율

로 증가하다가 중학 3년이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숙에 다녀본 경험을 갖

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 학원의 정규학교교육에의 연계

이렇게 학생들의 통숙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정규학교와 학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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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위한 관련자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징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든다면, 입시학원 숙장, 진학지도 담당강사·직원,

중학교·고등학교 수험생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상담회 또는

간담회 등이다. 이 사업은 학원학습자나 보호자에게 정규학교에의 진학을

위한 지망교 선택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거나, 적정한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

여 망설이고 있는 학생·보호자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숙

장 (학원장)이 직접 사학의 담당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

기도 한다. 이 외에 숙장연수회, 진학정보전, 학원과 학원학습자들에게 도움

이 되는 교재교구전, 사학정보전 등이 있다.4) 학원이 정규학교의 교무연수정

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되거나 교직원 연수장소로 제공되기도 한다. 사

단법인 전국입시학원협회의 경우, 이러한 모임이나 연계 활동은 전국적으로

8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와 학원이 연계하고 있는 모임의 이름과 참가대상자를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 진학정보교환회합(숙의 강사)

· 사립중학교·고등학교 진학상담회 (수험생과 보호자, 숙의 강사)

· 진학상담회(수험생과 보호자, 숙의 강사)

·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수험생과 보호자, 숙의 강사)

· 교재·교구전 (숙의 강사)

· 학교와 학원·서로 이야기하고(학원강사와 공립중교사)

· 공립중학교 교직원과의 의견 교환 (숙의 강사와 공립중 교사)

· JJA (전국학습숙협회)세미나·연수회(숙의 강사)

다 . 학원의 관리

일본에서는 학원교육의 질 개선 및 학원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

4)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w .../ inde,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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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도·감독 등 많은 부분이 학원의 자율규제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예

컨대 일본입시학원협회의 자주규제준칙에 의하면 학생의 건강, 학습환경,

부적정한 광고 및 광고 내용의 표시기준, 납입금 지급·중도해약 및 반환방

법, 출석지도, 정원의 표시 등 학원운영 또는 학원관리와 관련된 많은 부분

이 국가 사회의 법령이 아닌 학원경영자들의 모임에서 정해진 자주규제를

통하여 실천되고 있다.

자주규약의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학원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자들의

공동 노력 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들도 전개하고 있다. 각 단체별

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사숙협동조합

1986년 아이치 (愛知)현 사숙협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확

산된 사숙협동조합은, 학습숙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 전수, 학습숙

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신뢰 확보, 국민 교육력 향상을 통한 일본

의 산업경제 발전에의 기여, 학습숙 경영자 상호 부조라는 결성목적을 표방

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중소 사업자로

서 학습숙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입희망에 따라 될 수 있

다. 조합의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인 현 (縣)의 장이 하고 있다.

조합의 조직으로는 이사장, 이사회,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각각 그 명

칭에서 그 기능이 예측되는데, 모의실행위원회, 공동구매위원회, 연수위원회,

광고위원회, 복리후생위원회, 자주규제규약운영위원회 등의 6개 위원회를 기

본으로 하며, 각 지역 특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발전실행위원회, 금

융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합의 운영에 충당되는 재원으로는, 조합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소속 현

으로부터의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받는 보조금((예 : 아이치현의 경우 해

마다「조합정보화촉진기회조사사업」, 「연수ㆍ교재전시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소속 현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음), 그리고 기타 잡수입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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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관의 찬조금이 있다.

조합의 결성 목적과 가장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의 사업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9 가지 영역에 걸친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 구매에 관한 사업 : 교재ㆍ교구 사무 집기 등의 공동 구매

(2) 공동 선전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이 경영하는 숙의 지명도를 이고, 학

원학습자 모집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3) 시험 실시에 관한 사업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험 문제 공동 출

제·제공, 공개 모의 시험 실시 등

(4) 기금의 대부에 관한 사업 : 조합원 사업 자금의 대부 알선, 은행ㆍ조

합 중앙금고 등의 금융 기관 소개, 조합원끼리의 상조회를 결성하여 대부

(5) 교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방식ㆍ경영 기법ㆍ기술 개선 등을 꾀하기 위

한 교육ㆍ정보제공

- 각종 전수회 및 연수회ㆍ세미나 개최

- 교사 및 경영자를 위한 강습회ㆍ연수회 개최

- 교육 기자재ㆍ교재ㆍ교구전 개최

- 교육 기법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 교사의 자질 향상에 관련된 각종 연구 수행

- 교육에 관련된 각 방면의 관련 정보 제공, 교육에 관련된 각종 조사

ㆍ연구 수행

(6) 복리 후생에 관한 사업 :

-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단체 협약 체결

- 조합원의 사회적 신뢰 확립에 관한 자율 규제 실시

- 조합원의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한 복리 후생 사업

(7) 자주규제규약운영에 관한 사업 : 조합원에 대한 자주규제규약운영 지

도 및 감독ㆍ자율 정화

(8) 수험 정보 교환 및 교육 수준 향상에 관한 사업 : 지역 내 사학 또는

국ㆍ공립 교육 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및 입시 정보 교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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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입시대책실』,『사립입시대책실』등으로 나눠 정확한 입시 경향 분석 및

이에 따른 교육 실시)

(9) 우량 학습숙 소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자체적으로 조합원 숙에 대

한 정확하고 엄격한 평가로 우량 학습숙 선발 및 육성

이 외에 조합원·일본 내 타 지역 조합·국공사립 교육조직·교육행정조

직·지역사회 등과 연계된 정보망 구축으로 각종 정보 교환 및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 사단법인전국학습숙협회 (Japan Juku A s s oc iat ion : JJA )

소화 63 년 (1986년) 3월 10일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학습숙협회는, (1)

학습숙의 건전한 발전 도모로 국민 교육력 향상과 산업경제발전의 역군 육

성에 기여하고, (2) 사회적으로 다소나마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학습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입장을 자각하여 사회적인 신뢰와 인식의 개선,

적절한 평가 부여를 의도하며, (3) 아무런 제약도ㆍ보장도 없는 학습숙 경영

환경에 있어 경영자들의 단합으로 사회적인 영향력 배양과 건전 경영 합리

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4) 학습숙 경영과 교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연구

에 관한 사업 수행으로 학습숙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결성된 단체이다.

통상산업대신이 그 설립을 허가하는 이 단체는, (1) 학습숙 사업에 관한 조

사 및 연구, (2) 학습숙 사업에 관한 연수회 급의 세미나 및 연찬회의 개최,

(3) 학습숙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학습숙 사업에 관한 자주

규제규약의 제정 및 보급 촉진, (5) 학습숙 사업에 관한 내외관계기관 등과

의 교류 및 협력, (6) 위 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합원의 모집은 가입희망자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자격은 정회원과

찬조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회원은 학습숙 사업 경영자인 개인으로 하고, 찬

조회원은 학습숙 사업 경영자는 아니나 이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찬동하

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요 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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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사, 고문, 목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합 운영의 재원으로는, (1) 조합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3) 사업 실시로 인한 수입, (4) 기타 잡수입 및

관계 기관의 찬조금, 기부금품 등이 있다.

학원학습자의 확보가 성공적인 학원경영의 열쇠인 바, 이를 위해 행해지

는 광고 등 마케팅 전략의 수행에 있어, 상호 협조와 협력을 제공하는 활동

이 두드러진다. 광고 전단, 신문광고, 텔레마케팅 등의 공동 전개를 통한 교

육 홍보 활동의 비용 분담책을 강구하고 있다.

3 ) 도쿄사설글방협동조합5)

일본사숙협동조합과 유사한 단체인 도쿄사설글방협동조합은 입시학원의

경영을 하는 사업자와 조합의 지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

업자들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공동구매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들이 사들이고 비용의 절감을 도모

하기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상품을 조합원의 위탁에 의하고 조합이 구매하

는 것에 따른다.

(2) 공동홍보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의 학원 지명도를 올리고, 학생 모

집의 안정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조합에 대한 홍보

를 한다.

(3) 시험의 실시에 관련되는 사업 : 이 사업은 조합원에 대하고 도쿄도 의

실정에 맞는 시험문제를 제공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4) 자금의 대부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의 사업자금의 원활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은행·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조합

원에게 대출한다.

(5)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련되는 사업 : 조합원에 대하여 경영관리 및

5)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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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술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강사세미나 및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강습회·연수회 개최, 정보의 제공, 교재·교구전의 개최

(6) 복리후생에 관련되는 사업

4 ) 수도권의 숙 관련 단체6)

이외에 수도권에 숙 경영 관련 단체로는, 임의단체 연락회, 입시학원 전국

연합협의회, 전국사설글방협회, 일본사설글방회, 사설글방협의회, 숙교육연구

회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설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들을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1) 학원들은 모두 교육의 질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

의 기준을 확인한다. 그럼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사설 학원에서 완벽한 코

스웍과 학점이나 수료증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재고시키며 결국에는 학생

들이 동등한 수행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2) 교육의 질과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표준을 마련한다. 이 표준들은 저급

한 학원 교육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윤리, 사업, 안전, 그리

고 경제적인 책임감에 대한 것이다.

(3) 잘못된 자격증의 수여를 금지한다.

(4) 사설 교육기관이나 또는 그 기관의 대행업체들의 허위·과장된 문구

나 광고, 권유 또는 설명 등을 금지한다.

(5) 각 주에서의 활동들을 보조하기 위해 신청비용이나 갱신비용, 그리고

연방정부의 기금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승인을 받는 과정들을 위해 적절한

기금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6) 소비자와 학생들을 사기꾼이나 잘못된 광고, 또는 교육비로 제공된 기

금을 낭비하도록 오도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 JJA - kanto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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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원으로 하여금 완전히 인정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전달 체제와 교수방법과 같은 현장연구를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8) 승인이나 인가를 주정부의 관리감독권으로 이양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승인의 절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만약 승인의 절차가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교육에 있어서 합법적이고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못할 때에는 사설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9)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학식 있는 개인들을 초빙해서 행정적인 대행인

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절차나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

는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한 책임감에는, 포괄적인 정책들을 운영하는 것,

사설 학원이 대중과 함께 하는 단체임과 독립된 교육 공동체로서 분명히 자

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주정부의 책무성

을 향상시킬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들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운 단체는 이 지역 공동체에서 강력한 사설학원의 분야를 개발하고 유

지하는데 필요한 계획 수립과 지도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라 .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학원의 기능

일본은 학원 및 교습소를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

다. 일본 정부는 노동성 주관 하에, 긴급 고용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조성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급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능력개발을 위

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새로운 급부제도이다. 일정 요건

을 충족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인 재직자 또는 이직자가 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여 수료한 경우, 교육훈련 시설에 지불

한 교육훈련경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인 상한 20만 엔을 공공직업안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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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정보처리기술자 자격, 부기 검정, 사회보험노무사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나, 비즈니스 캐리어제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전문적 지식·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좌 등 일하는 사람의 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강좌가 지정되고 있으며, 이때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활용하는 것이 일본 노동성지정 교육훈

련강좌를 보면 다음과 같다.7)

(1) 제1영역 : 제2영역에 제시되는 내용 이외의 것

- 기술관계훈련 : 광공업·농림 수산·식품기술자, 건축관계·토목·측

량기술자, 정보처리기술자, 정보처리관계기술자 (정보처리기술자 제

외), 기타의 기술자

- 의료·보건위생·사회복지 관계

- 법무·재무·경영노무·부동산관계 : 법무 전문직, 세무사, 재무전문

직(세무사 제외), 사회보험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노무·경영전문직

(사회보험노무사와 중소기업진단사 제외), 기타의 전문직

- 교육관계

- 사무처리기능 : 비서기능, 번역·어학기능, 통역·통신, 필기기능, OA

기기 조작기능, 부기검정, 회계 사무처리 기능 (부기검정 제외)

- 영업·판매, 서비스, 보안 관계기능(택지건물거래 주임자 제외)

- 운수·통신 관련 기능

- 농림 관련 기능

- 채굴 관련 기능

- 제조 관련 기능

- 기관·건축기계운전, 전기·건설·토목공사, 기타 관련 기능

- 기타

(2) 제2영역 : 비즈니스·캐리어제도 인정 강좌에 해당되는 것

7)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w ..../ inde, 2.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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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능력개발·통신

- 경리·재무·통신

- 영업·마케팅

- 생산관리·통신1 통신2

- 법무·총무

- 홍보·광고

- 물류관리

- 정보·사무관리

- 경영 기획

- 국제업무

이상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은 헤이세이 11년 4월1일 현재

모두 65개 시설로서, 여기에는 국가기술자격센터와 일본 산업카운슬러협회

를 비롯하여, 예술학원·컴퓨터교습소·영어교습소·기업경영통신학원·세

무사학원·택견학원·비즈니스학원·경리학원 등과 같은 학원 및 교습소가

포함되어 있다.8)

마 .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실시

일본 통상산업성은 헤이세이 9년 9월부터 「서비스업에서의 평가시스템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연구회를 개설하고,9) 미쯔비시 총연에 위탁하여 입

시학원의 교육내용의 질 및 서비스업으로서의 질에 관하여 서비스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10) 이 평가의 대상은 사단법인 회원학원에 한하지 않고,

원하는 학원은 모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여타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서

비스의 경제화나 국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사업자 쌍방모두

8)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w ..../ inde, .ht
9)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w ..../ eserv0j .htm
10)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 .../ mai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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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서「사회에 묻혀졌던 시스템」을 부각시킨다는 인식에서 대두되고 있

다. 일본에서 서비스산업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 및 필요성은 크게 다

음의 두 가지로 요약·이해된다.

첫째, 소비자들은 그들이 특정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그 서비스의 획

득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거나 자신들이 획득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자율경쟁이 강조되는 자유

시장에서는 소비자는 자기책임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같이 선택의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으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 내용에 대

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유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상호관리전략에 따라서「눈에 보이지 않는」서비스를 평가·공표

하여 그 정보 내용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지원차원의 평가

시스템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평가 기제의 도입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경제의 국제화·정보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서비스업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시

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서 연유된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바로 엄정한 서비스

평가에 터하여 결실을 맺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생명·

건강에 관계되는 분야, 구입가격이 고액인 분야, 피해의 회복 곤란성이 인정

받는 분야 전반에 걸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입시

학원, 영어회화학교 등을 비롯한 14개 분야11)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러 업종 중 입시학원의 평가는「사단법인전국입시학원협회」가 희망학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학원은 서비스 평가 신청

11) 14개 분야는 구체적으로 입시학원, 영어회화 학교, 가정교사, 에스테틱 살롱,

골프장, 호텔, 장의사업, 여행업, 금융기관, 의료, 노인홈, 재택 간호서비스. 주

택개량업, 결혼식장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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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제출서류로, 조사표의 회답용지 , 신년도 모집용 전단지, DM , 신

년도·입숙안내서, 신년도·입숙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통

산성의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미쯔비시 총연, 사단법인 입시학원협회, 그리

고 각종 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통산성의 홈페이지는 통상산업

성 생활산업국 서비스산업과가 작성하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쯔비시종합

연구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통산성에서 서비스평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은 서비스 평가의 사례를 넓게 수집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평

가결과의 개요, 평가 실시 주체, 평가 결과의 입수 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어느 사업자가 적당한지를 판단

할 수 없을 때, 홍보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서비스업의 평가

결과를 폭넓게 공표하고 싶을 때에 등록할 수 있다.

헤이세이 11년 1월 현재, 통산성의 서비스평가에 등록된 학원의 수는 약

230개이다. 서비스 평가 사례의 등록 기준은 등록을 희망하는 평가 실시 주

체이면, 기본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단지 등록을 희망하는 내용이 다음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청의 판단으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특정인물이나 특정조직을 비방하는 경우

· 지적소유권의 침해할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제의 안정성,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기, 기만행위 등)

· 반사회적 행위에 결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그것을 방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통달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 기타 운용 담당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의 과정은, (1) 자기 신고에 의하는 평가 희망자를 모집한 후, (2) 채

점방법 및 평가의 기본 방침, 평가순서, 채점방침·기준을 정하고, (3) 채

점·평가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으로 수행된다.

일본의 외국어학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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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트 양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2)

* 먼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대 이상

[직업] 1. 농림어업 2. 상공 서비스업(자영) 3. 회사원 4. 공무원, 단체직원

5. 전업주부(시간제 포함) 6. 학생 7. 무직 8. 기타

* 당신이 입학했던 외국어 학교는 어느 것입니까? 복수 입학했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을 선택하십시오(평가를 신청한 학원 모두 제시).

* 예약의 용이성, 수업료, 강사의 질, 도중 해약가능성 등 당신이 선택했던 외국어 학

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종합적인 만족도를 5단계로 평가하십시오.

1. 아주 만족 2. 약간 만족 3. 어느 쪽도 아님 4. 약간 불만 5. 아주 불만

*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각각 5단계로 평가하십시오.

(1) 담당강사의 지도 능력 수준에 대한 만족도

1. 아주 만족 2. 약간 만족 3. 어느 쪽도 아님 4. 약간 불만 5. 아주 불만

(2) 도중 해약이나 그것에 따르는 수강료 반환에 관련되는 정보의 명시 상황

1. 아주 만족 2. 약간 만족 3. 어느 쪽도 아님 4. 약간 불만 5. 아주 불만

(3) 학습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만족도

1. 아주 만족 2. 약간 만족 3. 어느 쪽도 아님 4. 약간 불만 5. 아주 불만

* 당신이 선택했었던 외국어 학교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조사에 터하다 일본정부는 고객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사업자 랭

킹을 공표하고 있다. 랭킹으로 표시되는 득점은 아주 만족(5점), 약간 만족 (4

점), 어느 쪽도 아님 (3점), 약간 불만 (2점), 아무 불만 (1점)의 5가지 척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안심도가 A의 수량으로 정해지는데, 트리플A (AAA )는 안

심도가 90%이상인 입시학원 (1998년의 경우 6곳)을, 더블A (AA )는 안심도가

80%이상인 입시학원(1998년의 경우 22곳)을, A는 안심도가 70%이상인 입시

12)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 hyouka- e.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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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1998년, 23곳)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랭킹은 영속적인 것은 아니

며, 랭킹유효기간(예, 평가결과의 유효기간: 1998. 3. 1부터 2000. 3. 31까지)

이 있어 학원의 자기갱신노력과 학원간의 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안심도 A에 랭크되는 학원이면 입시학원의 교육환경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보가 명시되며, 계약관계가 적절하고,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행해지고 있

고, 소비자인 학생·보호자가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서비스업의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정보·명

시·계약 등과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

일 뿐으로 학원의 경영상황·교육내용·지도방법에 대한 랭킹이 아니기 때

문에, 일본정부는 입숙·입회에 즈음해서 입학금·수업료 및 경영상황 등의

확인과 함께 지도방법·교습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바 . 공정한 학원교육경영을 위한 유도

일본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사회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

여 학원업계의 경영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단순한 관심의 표명 차원이 아

니라 거래질서의 유지 확립을 위해서 제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설명해 주는 실 예로 다음과 같은 영어회화학교의 홍보 및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리의 단면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회화교실에 다니는 소비자가 증대하고 영어회화 교실의 수도 증가하

고 있지만,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가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 시점에서 장

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

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에 관해

심사하고 있다. 실제로 레슨을 수강하고 나서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거래내용의 불확실성·불투명성을 수반한다는 것이 영어회화교실

- 132 -



에서 소비자가 부딪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 증대하고 있는

예약제 (유효기간이 정해졌던 일정 회수의 레슨의 수강요금을 지불하고, 수강

하는 일시는 학원학습자가 수시로 예약하는 것) 수강형태의 경우에는 수강

일이 불특정하기도 하고, 또 계약기간의 장기화와 레슨회수의 중대에 따른

일괄 선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강료가 고액인 등의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에 관하여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선전 활동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광고전단 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어회화 교실에서의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소재하고 있는 영어

회화 교실을 영위하는 10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표시 실태에 관하

여 조사를 하고, 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방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광고·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헤이세이 10년 6월 26일 공표).

그 중에서 부당한 내용표시로 우려된다하여 지적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1) 영어회화교실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표시

· 실제로는 수강할 수 있는 요일·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

고, 언제라도 예약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다는 등의 표시

· 실제로는 충분한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어회화교실에 비

하여 당해 영어회화교실의 교수법이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다는 등의

표시

· 실제로는 일본인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전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강사라고 표시

(2) 영어회화교실의 서비스 가격 기타의 거래 조건에 관한 표시

· 실제로는 중도해약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이 간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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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실제로는 고액의 해약금을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이 간

단하게 가능하다고 표시

· 해당 레슨의 단가가격이 싼 것만을 강조하여, 해당 영어회화교실의 레

슨 요금이 현격히 유리하다는 식으로 표시

이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이 됐던 영어회화교실 및 영어회화

교실의 사업자 단체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정정

을 요청하는 동시에, 예약제를 취하고 있는 영어회화교실 (학원학습자 300명

이상의 교실 등을 대상) 중, 부당한 내용 표시로서 문제의 우려가 있는 사업

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시내용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지도에 근

거하여 각 사업자들은 표시내용을 재평가하고, 그 개선상황을 보고토록 하

고 있다.13)

헤이세이 10년 12월 3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도했던 영어회화교실

은 16사업자, 지도표시건수는 25건이다. 표시내용을 보면 예약제의 내용에

관계하는 것이 8건, 해약조건에 관계하는 것이 14건, 수강요금, 교수방법 등

에 관계하는 것이 3건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어회화교실의 소비자 거래는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약제의 구체적인 내용, 교수방법, 수강요금 및 중도해약 등

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광고·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영어회화교실에 대

하여 표시내용의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결과가 모

든 영어회화교실에서의 광고·표시의 적정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한 평가기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만 모든 사설학원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지키면서 운영되기를

기대 받고 있다.

13) http:/ / ipcgi.channeli.net/ cgi- bin/ T GNT .DLL?URL=I0*!ww .../ 98120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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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은 학원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실시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야 한다.

(2) 학원은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건 혹은 모방하건 간에

잘못된 어떤 종류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학원은 주 (州)안에서 서비스 대행자로 지정된다.

(4) 학원은 수업료 반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

다. 즉, 수업의 60%나 그 이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원은 비율로 계

산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5) 문서로 작성된 계약조차도 학생이 학원에 방문해서 첫 시간의 수업을

받아본 후에야 실행된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계약에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통신수업이나 원격교육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교육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첫 페이지에는 12폰트 굵기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쓰여 있어야 한다.

당신이 만족스럽게 대답을 듣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관한

것은 어떤 질문이든 Priv ate Post secondary E du cat ion , Sacram ento,

California 95814.에 통보되어야 한다

- 학생이 서명을 하게되는 부분에는 학생이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기입해야

한다. 즉, 수강료·교실·책·자료·보조자료·이밖에 학생이 등록시

지불하는 요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반환 불가능한 요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 기술되어 있는 계약관련 문건에는, 학원이 공개되어 있는 요구사항들

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주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재정지원프로그램

이 행정적으로 요청되는 제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내용

이 담겨 있어야 한다.

- 학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수업을 받게 되는 곳의 주소

- 수업의 내용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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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의해 동의되고 학원에서 인정하면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진술문

-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를 분명하게 알리는 진술문

- 수강료 반환 방침에 대해 알리는 글

- 12폰트로 된 다음과 같은 진술문 아래 학생이 사인을 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나의 권리와 책임감에 대해서 동의하며,

학원이 계약 취소와 수강료 방침에 대해 나에게 분명하고 설명해 주

고 있음을 동의하고 이에 사인을 한다.

(7) 학원이나 학원의 용역 대행업체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성을 띤 어떤 종

류의 일도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8) 학원은 학생들에게 등록에 앞서 최소한의 기준이 담겨져 있는 안내책

자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 시간, 출석일과 휴일, 수강료, 등록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주 정부 재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의 유무, 자료, 학생이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학원에 대한 정보가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강제

성이 없게 된다.

(9) 학점이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

서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0) 수업을 만족할만하게 마쳤을 때에는 학생들은 학점이나 수료증을 받

게 된다.

(11) 만약 학생이 수강료 계약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교육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적이나 학점 수여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12) 적절하고도 정확한 기록들이 학원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13) 학원은 최소한 5년간의 성적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14) 수업은 교육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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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과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 . 학원 설립의 용이성 및 엄격한 학원교육 경영

일본과 미국 공히, 학원 설립이 용이한 것이 특징적이다. 누구나 준비가 되

어 있으면 학원을 설립하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일단 설립된 학원이나 사숙은 교육성을 강조하며 철저히 경영되어야 한

다. 진입과 관련된 규제는 거의 없으나, 진입 후 전개되는 교육활동에는 많

은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하겠다. 일견 허름한 진입규제가 학원교육에 대

한 소극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릇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그

후 전개되는 교육적 노력과 철저한 관심의 강조는 실천 중심의 사고를 반영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학원 설립 및 운영 실제는 학원교육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법·

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학원이나 기타 민간운영 교육기관의 자생력과 자율

경쟁을 토대로 하는 기능 중시의 사고로 충일된 학원 경영관이 사회교육풍

조로 정착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학원교육을 사회교육실

현의 관점에서 그 대상활동내용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엿보이게 하

는 예라 하겠다.

학원교육이 정규학교교육과 다른 점이라면, 교육활동에의 용이한 접근, 정

규교육에서 대상으로 하는 관심집단과는 다른 특별한 학습목표나 개인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 교육대상집단 (예를 들면, 성인 등)들을 교육활동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 사회교육기제로서의 교육기관임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나 . 학원교육과 정규학교교육간의 연계 가능성 탐색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학원교육은 정규교육의 보완적이고 확대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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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고려되는 교육방식이자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육과

정규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전체 교육체제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을 전개하는 선에서도 학원교육과 정규학교교육간의 연계

또는 교류가능성이 적극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라면 이러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교육성취도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순수한 교육적 의미로 해석되는 연계 및 교류

차원의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공동 노력 또는 교류를 탐색해 볼 만하

다.

- 인적교류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학원학습자의 학교교육과정에의 등록,

학원강사와 교사와의 교류, 행정스텝의 공동 확보 등

- 물적 교류면: 재정지원 및 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 아이디어의 교류: 모임 및 회합 등의 공동 주선 등을 통한 활동의 교류,

기타 정보의 교류 등

다 . 규제의 의미의 재정의와 그에 따른 학원관리의 효과성 도모

일반적으로 규제란 준수사항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규제완

화 일변도의 행정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인상이 짙으나, 이 경우의 규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규제라기보다는 정부차원의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개인의 일도 그러하지만 조직이나 기관 나아가 전체사회가 관련되는 일이

나 활동에 있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준수사항 즉,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학원교육의 경우 법·제도상의 규제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되겠

지만, 일반적으로 학원가에서 관행으로 강조되는 준수사항들이 있다면 이는

개인적이며 자주적인 규제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를 광의로 해석하여 규제관리정책이나 전략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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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 아니면 협의의 의미로 판단되는 정부규제만을 놓고 그 관리정책이나

전략을 추구할 것이냐가 먼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학원 등 사설 또는 민간의 교육활동의 전개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준수사항들이 일

탈되거나 회피되기보다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준수사항들이 강조 또는 존중

되는 풍토로 인식되고 있다. 즉, 자주규제의 존재와 이의 준수를 위한 노력

과 민간 위양에 대한 표준의 제시 등을 통하여 교육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근거하여 학습활동의 이수에 따른 자격의 수여 등이 지도·감독

되고 있다. 또한 적정한 형태의 평가기제의 도입을 통하여 민간의 공교육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내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의 경우도 모든 것을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양 인식

하고 있고 마치 규제완화가 자율적인 성장과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

인 조건인양 미화시키고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교육활동인 학원교육

이 궁극적으로 발전 육성될 수 있는 규제의 준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

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학원의 기능 강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학원교육기능의 일부를 실직자 재교육훈련기관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능력의 재교육훈련은 일시적이

고 미봉적인 차원에서 강조·실시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학원에서 두 가지

로 대분되는 영역별로 나누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와 다른 점이라면 이러한 직업교

육훈련활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

에서 국민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학원교육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능을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 장점을 수용하여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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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분으로 그 필요성을 구축하여 교육기반을 충실히 다질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현재의 실직자 재교육훈련 차원의 학원교육기능을 확대하여 평

생 직업능력의 확충·보완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현재의 재정지원 등의 소극적인 육성 지원

방식을 확산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설·운

영을 유도하는 장기적 차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수준의 폭넓은 정책적 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 .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학원교육은 민간이 그것도 대개의 경우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활동이다. 그

러나 학원교육이 비록 공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타 공적 (公的) 사업에

버금갈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공식적 교육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교육을 준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육은 단순한 사인 (私人)의 활동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공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학원교육 또는 민간의 교육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평가를 엄정히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적절한 방식을 통하여 공표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활동은 사회의

일부분인 학원교육에 대한 공동이해의 도모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이 되는 학

원교육 자체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원교육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증하여 사회체제의 유기적인 일부분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궁

극적인 목표의 성취와 함께, 학원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원으로 하

여금 자유경쟁시장에서 자생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소비자 중시 차원에서

의 학원교육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학원교육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평가 내지는

홍보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

히 인식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평가 기제의 도입을 적극 시도

- 140 -



해 봄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서비스업 평가의 일환으로 일본

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평가나, 미국에서 교육활동 표준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노력이나 사례들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 공정한 학원교육운영 유도 노력의 전개

학원교육은 교육활동의 표방과 함께 영리성의 도모라는 독특한 목표 지향

적인 활동임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서, 학원운영에 있어 경영 안목

및 소비자의 참여를 필수로 한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양측 면의 존재는 학원교육이 지녀야 할 질서개념을

양면에서 암시해 주고 있다. 즉, 학원경영의 입장에서는 학원교육이 표방하

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인 교육활동의 전개에 있어 소비자에게 신뢰로운 서

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받는 교육수혜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불에 유의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

립을 위하여 상호조력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학원수강료의 단속보다는 학원수강료

를 사교육비시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나머지 물가관리차

원에서 거래질서를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

립을 위한 노력 속에는 비단 수강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의 구성 및 그 내용의 확정에

있어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의 영어회화교실의 선전문안에 대한 지도·

조언 노력과 미국에 있어서의 민간교육의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역할 강조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원교육내의 공정거래를 실질

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학원경영자와 학원학습자간의 교육서비스 계약 개념

및 절차를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외국의 좋은 경험을 원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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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정책 제안

1 . 학원의 발전 방향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과 영리의 도모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학원교

육으로서는 어느 한 쪽으로의 편중된 지향 의지를 가질 때 학원교육발전이

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경우 그 결과로 인한 좌

절과 소망이 교차될 수 있으며, 규제강화의 경우 그 반사 이익과 그에 터한

강조점이 더욱 늘게 된다. 양면이 갖는 관점의 주안점은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의 규제관리 관점에 대한 이해와 얽혀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학원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라 문제시되는 과제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사회면에서 보면, 학원교육 문제는 정규교육의 파행성

으로 인한 사회의 학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안목에서의 관점의 교정이 필요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부나 학원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학원의 팽창으로 인한 지도·감독관청의 구태의연한

사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능력의 한계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실

제로 학원연합회시·도지회와 시·도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결과 이러한 양면성에 근거를 두고 서로 상이한 이해가 노출

되고 있다. 또한 위의 학원 설립·운영 제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영역별

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이원적 실상이 표출된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학원 수의 양적 팽창에 맞는 학원교육 운영의 질적 국

면에 대한 자체의 재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학원학습자와 같은 수요자

측에서 보면, 자신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학원의 정확한 선택에 바탕을 두는

학원교육의 효과적인 수혜를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갖고 있다.

학문 면에서는 팽창된 학원교육의 양적 규모와 이에 따라 요청되는 질적

발전 모습에 대한 이론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원은 정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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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버금갈 만한 규모와 질적 향상을 이루어오고 있다. 학원측의 주장이지만

학원교육은 정규교육의 보완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는 정규교육기능을 대체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보면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원교육의 볼

륨만으로도 학문의 연구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다. 정규교육의 입

장에서는 학원교육을 단순한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교육 영역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수용 태세를 정립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원교육에 대한 문제의 시각적 인식은 학원 안에서도 추출되어야 할 것

이다. 양적 성장 면을 보면 학원교육의 장점과 가능성이 충분히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원교육관련자들의

다양한 시각 속에서도 비슷한 이해 정도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운영 체제, 학원학습자의 잦은 진입과 퇴출 그리고 그에 따른 학원 운영의

난맥상이 자주 노출되거나 앞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는 것이 학원

교육이 지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규교육에 대한 경쟁의 확

보, 영리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는 위협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반복적인 지적일 수 있지만 학원의 성장관점은 이원적이다. 학원이 교육

기관인 이상 교육적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함께 학원경영의 측

면이 기업적 특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성의 추구 또한 경시할 수 없

는 부분이다. 이처럼 한 정점을 향하기보다는 이원적인 목표의 추구라는 다

소 흐트러지기 쉬운 다양한 복수적인 학원교육목표의 추구는 학원교육의 발

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영리성 확대를 통한 기업 혁신

과 교육성 강조를 통한 교육의 질적 확보라는 이질적일 수도 있는 목표의

공존은 학원 교육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기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 첫째, 학원 기능의 미래화를 위한 학원의 교육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원 설립·운영상의 요건들을 정비함

으로써 학원의 신규 교육수요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내용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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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학원 스스로가 이를 수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원에 단기적 교육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직자 재취업교육 기능을 국민의 직업능력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학원에 위탁하는 체제를 확대시키고 정례화 시키는 것과 같

다. 학원으로 하여금 정규교육제도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원학습자 관리체제를 구비케

하는 노력으로서 육성·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에서는 학습자 개인에

대한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 학습자 개인의 발전 의지가 철저하

게 존중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의 협업과 분업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선

에서 그 기능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

동을 학원과 연결하여 좀더 다양한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 프로그램을 공

유하도록 하며, 학교에서의 진학 상담시 학원학습자의 입시상담을 할 수 있

는 기능을 보다 더 밀착된 수준에서 학원에 부여하는 등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다섯째,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학원에 대

한 행·재정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활

용하는 학습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세금공제 혜택·면세·근로

소득공제를 통한 학원교육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학원진흥·공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제의 마련에는

일본의 예를 참작할 수도 있다. 일본의 통산성서비스산업과가 주도하고 있

는 서비스업종 평가제도는 학원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

가가 여하히 학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원교육과 관련한 규제의 관리전략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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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경쟁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규제관리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강화책보다는 규제완화책이 정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원교육이 사회교육으로서 그 가치를 본질

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 즉, 자체적으로도 필요시 되는

이른바 자주규제들까지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이 더욱 강조되는 나머지 법·제도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동참하는 의식과 그 결과 학원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들을 강조하고 준수하려는 자율 의지의 확인이 필요로 된다.

2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 영역별 개선안

학원교육 설립·운영 제도의 개선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면 다

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학원 설립·운영이 궁극적으로 학원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수레의 양 바퀴에 해당하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양면에서의 개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원교육의 발전을 위

하여 교육기관인 동시에 영리기관이기도 한 학원교육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학원교육 육성지원정책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에 근거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의 운용 영역별로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구

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교습과정의 관리

1) 개선 방향

교습과정 관리 면에 있어서의 개선방향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146 -



첫째, 교습과정은 실질적인 학원 운영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이자 분류

로서 이를 현실화하여 각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체 학원계의 성장을 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원의 현실과 학원학습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

리한다.

· 불법 학원 설립·운영의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학원의 자율적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합리적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둘째, 학원교육은 정규학교교육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는 바, 학원교육을 특화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는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

다.

· 교습과정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 새로운 학습욕구의 출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 개선 방안

가 ) 교습과정분류표에 기준을 두는 학원등록제의 철폐

교습과정분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되므로, 교습과정을 자율적으

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만 하도록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이 가능한 교습과정을 제시하여 규제하지 말고, 개설이 불가능한

교습과정의 범위만 정하여 제시하는 최소한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습과정을 예로 들면, 정의·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신학, 의학 또는 종교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되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과정 분류를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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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 동일 계열내의 중복될 소지가 있는 과정을 통합한다.

· 타 계열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계열을 통합·재분류한다.

· 경영실무계의 워드프로세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하므로 정보처

리기술계열로 통합한다.

· 속셈을 현재의 사무계열에서 문리계로 이동·분류한다.

(3) 첨단매체를 이용한 교습과정을 인정한다. 말하자면, 원격영상강의, PC

통신 등 첨단정보매체활용 원격교육 및 재택교육을 확대 적용한다.

(4) 학원의 교습과목과 운영형태를 문화센타·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형태로 다양화·다원화한다.

나 ) 교습과정분류표상의 분야 , 계열 , 과정의 전면 재조정

첫째, 현재의 교습과정분류를 존속시키나, 불법·불합리한 운영의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불합리한 교습과정분류의 개정을 통하여 학원

교습과정의 체계화는 장차 예상되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습과목의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교습과목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교습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컨대 미술과정에서 유아미술과정

을 독립시킨다.

셋째, 누락된 교습과정을 보완·첨가한다.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에서 누락

된, 창의성학원, 논리력학원, 경호학원, 경비학원, 왕따학원 등 및 앞으로 창

출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마

련한다.

넷째, 교습내용이 불분명한 과정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 및 내용을 명

기토록 한다. 예컨대, 보습학원이나 속셈학원 등 현재 그 구분에 있어 모호

하고 그로 인해 탈법·불법의 소지가 많은 교습과정 분류에서 교습이 가능

한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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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 개선 방향

학원교육이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는 강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원학습자들은 지도력 있는 학원강사를 따

라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수강사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유능한 학원강사의 유치·보존은 학원 소기의 목적 달성에 관

건이 되기 때문에 학원강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학원강사의

평생학습 지원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현행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최소기준만을 설정하며, 학원강

사 자격 부여 및 활용에 정부의 역할 수행을 최소한으로 한정

첫째, 학력기준 중심의 강사자격기준을 철폐한다. 백화점 및 언론기관 문

화센터, 일반사회교육시설 등에는 강사자격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학원의 강사 자격도 철폐한다.

둘째, 민간자격증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관련분

야에 일정기간이상 종사한 자, 관련분야 시험성적 우수자, 관련과목 일정학

점이상 이수자, 관련협회·단체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실질적

으로 해당분야에서 강의자격을 갖춘 자에게 강사자격을 부여토록 한다. (2)

학원계열, 과정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신고토록 한다. (3) 미자격자를

고용한 학원에 대하여 자체 벌칙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교습소에

도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나 ) 학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의 유지 또는

강화와 지속적인 연수활동 전개

첫째, 학원강사의 자격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강사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

립한다. 구체적으로, (1) 부적격한 강사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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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자격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2) 학원강사가 학원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 학원교육의 질을 결정짓게 되므로 학원교육의 발전을 기

하는 측면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강조한다. (3) 아무나 가르

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유될 수도 있는 학원강사자격의 완화는 학원교육

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학원강사자격제를 도입한다. 우수 강사의 육성·활용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육성과 활용의 양면이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있어 입증된 경력을 기초로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자격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보조강사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

격으로는 미흡하나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감안한 우수한 수업지도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강사자격증 발급 체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집단 자체적으로, 계열·분과별로 마련하고 정부는 인증만 담당한

다.

· 입시계학원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다,

· 기술계학원은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준 한다.,

· 예능계는 전국대회 입상자,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공인된 자격 소지

자 등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 자격등급

· 초급/중급/고급수준

· 취미/직업기술 수준

- 자격부여대상별 분류

·유치원교원자격증 소지자 : 유아대상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학생대상

셋째, 법령상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연수규정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연수의무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한다. (2) 학원강

사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넷째,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다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리감독청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150 -



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원운영자는 학습자와 계약

체결 당시 강사의 인적사항을 알려 줄 의무규정 삽입토록 한다.

다섯째, 학원장의 자격조건 강화한다. 예컨대 경험 및 학원교육에 대한 기

여도를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 수강료의 관리

1) 개선 방향

수강료의 관리에 있어 학원운영자의 영리의식을 포함한 학원교육에의 투

입요소를 적극 고려하고, 학원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정

비 또는 도입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현재의 수강료 상한선 신고 규제를 철폐하고 , 수강료 수준을 학

원시장에서 자율 결정

첫째, 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액수를 신고만 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가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

도록 하며, 아울러 학원교육의 질 제고와 병행하여 수강료 수준을 결정한다.

셋째, 수강료 관련 학원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 수강료 수준에 따른 학원교육의 질 평가를 강화하고, (2) 수강

료관련 민원사항을 토대로 불공정, 고액의 수강료 징수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나 ) 학원학습자의 교육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원교육에 실제적으

로 투자되는 교육비용을 충분히 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

강료 책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

첫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한다. 예컨대, 현재의 수

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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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강료 상한선 신고제를 재검토하고 물가안정

차원의 수강료 관리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수강료

책정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 계열별·교습과정별·도농간, 학원교

육 표준교육비 및 최고 및 최저교육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

시하고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관리한다. (2) 계열별, 교습과정별, 도농간 차

등 반영 방법을 정교화한다. (3) 수강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

치는 제반 요인들 예컨대, 임대료, 인건비, 시설수준, 교육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적극 고려한다. (4) 수강료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 일부 교육청단위에서

물가 변동률만을 반영했던 방법을 정교화한다.

셋째, 교수-학습계약을 명료화한다. 구체적으로, (1) 수강료 산출근거를 명

시하고, 총수강시간 및 수강내용에 따른 수강액을 산출한다. (2) 수강료 게

시의무를 강화한다. (3) 고액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과다인상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넷째,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통하여 학원 측에서

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한다.

다섯째, 사교육비와 학원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한다.

라 .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의 구비

1) 개선 방향

첫째, 학원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학습자들의 요구

에 맞는 좋은 학습환경을 구비케 하는 시설·설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토록

한다.

둘째, 학원운영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방향을

취한다. (1) 시설·설비는 쾌적한 학습과 학습결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학원학습자들에게 인기 있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 스스로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결국 시설·설비의 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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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의지와 직결되는 바, 최소한의 시설·설비의 구비를 강조하고 나머

지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운영자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학원관련법상의 시설·설비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 또는 최대한

으로 완화

첫째, 학원 강의·실험·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

로 규제하고, 기타 시설 및 기준·규모 등은 학원설립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 시행령상의 애매한 기준에 대한 불필

요한 규정들을 모두 철폐하고, 모든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다. 예컨대, 화장실·급수시설의 경우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채광시설·조명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의 경우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

으로 규정한다. (2) 학원시설이나 기준들을 학원 자율로 규정하게 하고, 학

원학습자들이 질적으로 좋다고 판단되는 학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구비한다. (3) 학원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학원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원은 차등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학원시

설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기준만을 지키려고 하나 자율경쟁일 경우

에는 더욱 더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예컨대, 학원에서 원탁테이블을 놓고 학습할 때 효과가 있다고 판

단된다면, 법령상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셋째, 유사교습과정실시나 두 개이상의 교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은 재편되어야 하며, 하나의 시설로 다양한 교습

과정을 중복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어떤 시설은 각

각의 공유가능한지, 어떤 시설은 교습과정 각각에 따라 엄격히 갖추어야 하

는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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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 부문의 법적 규제 확대

첫째,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의 영역을 확대한다. 학원운

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권장시설에서 다시 필수시설

로 개정한다. 즉, 학원학습자의 쾌적한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필수

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일테면, 사무실과 양호실을 다시 필수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영세학원의 난립을 예방하여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도 조례로 위임한 시설·설비 기준들을 전국 수준에서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일반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행령상의 애매한 시설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다. 예

컨대, 채광시설의 경우, 보건위생상 적합한 시설이라는 부분을 ___m 2이상의

창문이 __개 이어야 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셋째, 교습소를 학원과 규모상 차별을 두기 위하여 1m 2당 0.3인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 30m 2로 제한하여, 시설을 확대하고 일시수용능

력인원을 불법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넷째, 유해업소로 제한 받는 학원의 범위를 미성년자를 주요 수강대상자

로 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범위 확대하고 유해업소 또한 범위를 확대, 학

원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지원 방법의 추구한다. 한편 유해업소와 학원환경

과의 관계에서 학원의 의미로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까지를 포함한다. 학

원과 마찬가지로 교습소가 있을 때에도 유해업소는 거리제한을 통해 교습소

근처에 입소할 수 없게 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한다.

다섯째, 학원설립 전용구역 설정. 상가지역 등 학습환경이 적절하게 제공

되지 않는 지역을 피하여 학원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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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학원의 등록 및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1) 개선 방향

첫째, 등록절차와 내용의 간소화로 불법학원의 근절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등록절차의 간소화는 학원운영자나 정부의 시간적·물질적 자원

을 절약할 수 있고, 등록절차의 재정비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원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누구나 배우고 싶을 때 언제

든지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평생교육의 실현 방안 모색한다. 즉, 가르

치는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성인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화 정보화 시대

로의 진전에 기여한다.

셋째, 학원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원관계자들의 학원관련법 준수 의식의 함양시킨다.

다섯째, 불법학원을 양성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 개선 방안

가 ) 행정의 효율화 및 학원경영의 간소화를 위한 등록절차 및 서류

를 간소화 . 관리·감독 면에서는 법·제도상의 과태료 , 행정처

분 , 벌칙조건을 완화하고 학원관련단체의 자율 기능 등을 강조

첫째, 학원등록서류의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나 신청서 1매만 작성하

도록 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폐지하도록 한다. 예컨대 등록 (신청)서 내용에,

① 설립자의 인적사항, ② 시설·설비, ③ 학원의 위치 등을 일괄 기재토록

하고 나머지 서류의 제출 의무는 폐지한다.

둘째, 학원의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신청으로 완화한다. 학원의 위치나 교

습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고만 하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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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을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이분화 하여,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등록제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신고

제로 한다. (2) 학점인정대상학원은 등록제를, 학점인정대상학원에 포함되

지 않는 학원은 신고제로 한다. (3) 성인대상학원의 설립을 자유화한다.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사회기술과 지식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교습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자유로울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적극 감안한다. (4) 교습소를 학원과 분리시

키고 평생교육법 중에서 사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포함시킨다. 아울

러 Cyber 학원의 신고를 학원관련법 안에 규정하고 신고 사항을 명시한다.

넷째, 1986년 이후 삭제된 자율관리 조항을 부활한다. 학원관련단체가 학

원 나름대로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

를 마련한다. 불법학원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나 ) 학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요건을 질적으로 강화하

고 , 학원교육 질 관리 통제를 위한 행정관리·감독의 객관성 및 전

문성 제고

첫째, 학원 설립·운영 요건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1) 교

습과정을 지역별·계열별 학원분포를 고려해서 학원신설등록을 허가하도록

한다. (2) 교습소를 학원과 같이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다. (3) 학원학

습자 대상이나 학점인정 대상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등록케 하는 등록

제로 한다.

둘째, 조건부등록제를 폐지한다. 학원을 설립하려고 임차한 건물에 학원

등록을 마치기 전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경우 그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으

므로 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및 임대차계약 등 학원설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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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운용 또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학원을 개설하고자 임차한 경우에는 유해업소를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평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체제를 마련한다. 제도상 불법학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 갈수록 최소한의 기준들에 대한 규제 준

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준 위반시 처벌을 중시하여 법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학제도 등을 도입한다. 구체적인 방

안으로, (1) 정규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원교육 또한 교육적 측면에 있어

서의 장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준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일

관성 있게 적용하고 학원관련법 상하위간 규정을 일관적으로 체계화한다.

(3) 관리·감독권 강화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의 범위 및 부담액을 확대한다.

현행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부담을 더 느끼

도록 한다. 또한 현행 6개의 과태료 범위를 불공정거래 및 학원학습자의 학

습권을 침해하는 학습위법 부당 사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하면, 학습자를 체벌한

경우, 강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청에 학원교육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학원관리과를 설치하

고, 학원 담당 공무원을 양적 확대 배치하고 학원교육전문가를 관리·감독

자로 양성·배치한다.

여섯째, 의법조치위주보다 학원현장의 요청을 수용하는 지도 위주의 관

리·감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학원교육을 관리·감독한다는 의식보다는

학원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학원들을 방문·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측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도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일곱째,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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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학원교육의 장기적 육성 지원 : 지식기반 중시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원교육기능의 강화

1) 개선 방향

첫째, 학원교육이 지니는 다른 교육활동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 인식

선 안에서 학원의 역할을 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 본래의

역할을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동시에 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 제 교

육적 측면에 있어서의 균형을 양호하게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

교교육의 슬림화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학원의 교육사업이 학교 교육 내에

서 상이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학원교육이 국민의 교육력을 향상시켜 이룩하고 있는 국가 산업 경

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원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학원도 대규모 학원과 소규모 영세학원의 교육적 기대와 관련 활동의 폭과

깊이에 있어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감안한 학원업계의 균형 발전을 의도하

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 개선 방안

가 ) 학원 자체의 발전을 위한 자체 규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 관련

지원을 활성화

첫째, 학원학습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학원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

의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1) 학원학습자를 교육고객으로서 적

절히 수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태세를 구비케 한다. 학원초등

학생교습 및 유아교육 담당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을 모색하도록 한다. (2)

그러나, 공부는 해야 한다 와 전통적인 의미의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다 와

의 인식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도한 학원 수강과 학원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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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년령층 구조는 심각하게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학

원 수강 현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원에 출입함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건강 및 심신의 발달에의 현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개발을 보급·지원한다. 즉, 미래

학원교육의 기능확대를 위한 학원교육서비스 기능의 다양화 노력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 미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구비와 적정 행·재정적 지원

첫째, 평생교육시대의 도래에 맞는 학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현행 학원관련법의 폐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 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온 학원교육에 대한 하중이 적정하게 실리는 동시에, 학원의

발생기적 역할에서부터 최근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 앞으로 사회교육기관

으로 발전 육성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도적 체제를 구비한다. (2) 미래

지식기반경제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향한 평생교육의 실현 현장에 동

참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수요에 적시에 부응하는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한다. (3) 이를 위하여 학원교육육성지원법 (가

칭)을 입법 추진한다.

둘째, 국민의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학원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

여 학원에 대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한

다. 또한 학원교육의 교육성을 강조하고 이에 강조 점을 두고 학원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반 지원책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

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학원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 학원학습자의 학습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학원교

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기제를 도입한다. (3) 학교와 학원간의 연계체제를 강

화한다. (4) 학원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학원 경영 관련 세액 경감책을

모색한다. (5) 학원수강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학대·부여한다. (6)

학원수강 결과에 대한 사회적 통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예컨대

자격 부여, 학점 인정 등의 방안을 확충할 수 있다. (7) 유해환경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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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사회의 간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 내에 협력 또는 협

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8) 정규학교교육과의 협업 또는 분업 차원

의 교육 기능의 공동 분담 방안을 모색한다. (9) 이를 위하여, 학원학습자의

생활지도 및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 활용한다. (10) 학원학습자의 정규

학교에의 진학 및 진로 선택을 돕는 상담 및 진로 지도 활동을 공동으로 전

개한다.

사 . 장기적인 학원교육의 육성 지원 : 학원발전을 지향하

는 학원의 내적 동기의 관리

1) 개선 방향

학원 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의 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탐색하

고, 학원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인 신뢰의 확보책을 공동으로 구

비한다.

2 ) 개선 방안

첫째, 학원의 경영자와 교육자를 구분하여 각자 자신의 역할수행에 힘써

경영과 교육의 양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원적 운영 체제의 도입을 권

고 또는 지원한다. 이 경우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인건비의 확보책과 함께

경영자가 영리성만을 고려하여 교육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비양심적

인 학원이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학원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바, 이

원적 구도 안에서의 균형적인 역할 수행을 계도한다.

둘째, 학원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자주적 규칙의 제정과 그 실행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 기존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기

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들 단체의 주요 기능으로, 학원교육 관련 연구 기

능 수행이나 관련 활동의 지원, 학원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

원교육과 관련한 각종 비리나 탈법 등의 역기능 자정 활동의 수행 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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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2) 기타 학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을 지원 또는 협조한

다. 우선, 영세학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교육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

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조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학원 진흥·공제사업단의

운영 지원책의 모색 및 지역별 학원협동조합의 결성을 유도한다. 이를 통하

여 학원운영자 상호 부조를 통한 재정적 협력과 학원경영에 대한 지도 및

경영 기법 전수 또는 관련 정보를 구축·공유토록 하여 효과적인 학원교육

이 이루어지는 풍토의 조성을 유도한다. 또한 학원학습자의 확보가 성공적

인 학원경영의 열쇠인 바, 이를 위해 행해지는 광고 등 마케팅 전략의 수행

에 있어, 상호 협조와 협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예컨대, 광고 전단, 신문광

고, 텔레마케팅 등의 공동전개를 통한 교육홍보활동의 비용에 대한 분담책

을 강구토록 한다.

셋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인식 및

대응 태도를 고양시킨다. 이를 위해 우선 학원관련법상의 법·제도적 규제

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취시키고, 아울러 학원의 법적 규제의 자율규제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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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on the Leg al Sy stem Improvement

for Educational Grow th in Private Academi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 s e arch er : Ikhy un S hin

A . P urpo s e s an d P roc e dure s

T h e future competit iv e job w orld w ill require m ore edu cat ional dev otion

by w hich kn ow ledge an d skills are dev eloped furth er fulfilling th e social

n eeds . In a similar contex t , more anticipat ion s tow ards th e qualit at iv e

improv em ent of priv at e academies are aw ak ening .

Variou s sug gestion s hav e been m ade to be an sw ers for the revision of

the leg al sy st em in est ablishin g and m an agin g priv at e academies , an d for

the adv ancem ent of education in those priv at e academies . One of th em is

deregulation m easures m an aging th e legal sy st em , especially in

establishing and m anagin g priv at e academies .

Am azin gly en ou gh , this policy su gg est ion s are not fully accepted ev en

by priv at e academies . T h at is part ly becau se th e implem entat ion of the

policy scheme w ill r esult in dow n grades of priv ate academies

dem oralizing those w ell dev eloped ones .

T hu s , more specificat ed research w as needed to search for the

improv em ent tips of priv ate academies . A m ore realistic empirical stu dy

in st ead of theory - buildin g ab stract iv e thinkin g w as required to h 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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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 - st ag e situ ation s in dev eloping th ose priv ate academies .

T he stu dy w a s to achiev e the follow in g g oals .

(1) Deregulat ion policies w ere searched for the effect iv e m an ag em ent of

priv at e academies .

(2) Future dev elopmental point s of priv at e academies as social

education al in stitut es w ere arran ged.

T he study areas to identify the dev elopm ental point s of priv ate

academies w ere as follow s .

(1) N ew roles of priv ate academies to b e lifelon g edu cat ional

in st itu tes

(2) Current is su es an d problem s in the leg al sy st em for the

establishm ent an d m an ag em ent of priv ate academies

- Problem s in th e registr at ion proces s of priv ate academies an d in

the m an agem ent of the t eachin g area s in priv ate academies

- Problem s of facilit ies m anagem ent in priv at e academies

- Problem s in th e teaching st affs m an agement

- Problem s in th e tuit ion fee m an agement

(3) Case studies on establishing an d m an aging priv at e academies in

the Unit ed Stat es and in Japan

- Self - r egulatory practices

- A chiev em ent as ses sm ent of priv at e academies

- M anag em ental prov ision s of related as sociat ion s and union s

T he study adopted v ariou s procedures an d m eth ods such as field

surv ey s , int erview s , organization and utilizat ion of a special cooperat iv e

con sulting group, and research group meeting s . M any relat ed but foreign

lit eratures an d practices , especially in the Unit ed Stat es of Am erica 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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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w ere review ed.

And th e follow in g policy sug gestion s w ere g athered in relation to the

bet t erm ent of the leg al sy stem an d pract ices of priv at e academy

education .

B . P olicy S u g g e s t ion s to Im prov e th e Le g al

S y s t em in E s t ab li s h ing an d M an ag in g P riv ate

A c adem ie s

It is not easy to achiev e the m anag em ental g oals of priv at e academies

only w ith sin gle emph asis either on bu sines s su ccess or w ith

pronoun cem ent of education al mission s , becau se priv at e academies mu st

be eager to achiev e both g oals . Likew ise, th e dev elopmental point s of

priv at e academies are du alist ic . In a similar contex t , deregulat ion m ay

cau se both despair an d hope, and regulat iv e acces s to priv at e academy

activ it ies can produce furth er frict ion s in t erm s of w h o w ill take ov er

the burden and w ho w ill obt ain rew ards .

T o deal w ith this situ at ion , tw o major foci w ere ident ified in adv an ce

for th e study as follow s .

F ir st , both deregulation and regulat ion aspect s should be emphasized

simultan eou sly in relat ion to the est ablishm ent and m an agem ent of

priv at e academies .

Secon d, further profitable effort s should be enforced to support the

fun dam ental dev elopment of priv ate academies .

T he follow in g sug gestion s w ere arrang ed, in an in clu siv e m ann er , w ith

an expect at ion that priv at e academies be improv ed to b e ideal educat ion al

in st itu tes meeting v ariou s social ne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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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 st , priv at e academies sh ould search for div er sification of their

education al services to th e public.

Secon d, priv ate academies should hav e m ore short - t erm function s by

w hich they m ay act promptly tow ards th e needs from the society .

T hird, m anagem ent sy st em s in priv ate academies should be provided in

a sen se that learner s ' r ight s b e met .

F ourth , priv at e academies sh ould cooperat e w ith schools .

F ifth , th e gov ernm ent should provide an d supplem ent the administrativ e

an d fin an cial support s to m eet w ith the adv ent of future

kn ow ledg e- based econ omic and life- lon g learning society .

W ith the abov e - m entioned anticipat ion , v ariou s policy su gg est ion s and

w ere proposed in relat ion to furth er improv em ent of th e legal sy stem for

priv at e academies . T he implem entat ion t ips w ere introdu ced to serv e for

select iv e situ at ion s . T ip s in ev ery a ) m ay be u sed in the deregulat ion

st ag e, w hile th ose in b ) for the regulation st ep.

1. M an ag em ent of te achin g are as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T eachin g areas should be th e real aspect s of edu cat ion in priv ate

academies , w hich can be pron ounced tow ards the outer sph ere. An d their

dir ect ion s sh ould be arrang ed to in du ce the needs from the society and

help academies dev elop their edu cat ional fun ction s further . F ollow in g

these arran gement s , teaching areas in priv at e academies should, (1) be

m anaged to respon d w ith the actual n eeds from the learn er s , (2) be

org anized to g et rid of the pos sibilit ies of illeg al edu cat ional act ivities , (3)

be led to enlarge their auton om ou s m an agem ental spheres , (4) be made

to allow effect iv e super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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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u s , the current classification of t eachin g areas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be enforced to m ake teachin g in priv at e academies

dist inct iv e from those in sch ools , especially in term s of professionalism

an d m an agem ental backgroun ds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A b oli s h in g th e re g i s tration s ta g e of th e te ach in g are a s

(1) T h e current registration respon sibilit ies may be delet ed allow ing

priv at e academies to hav e div er sified t eachin g program s as th ose in

culture cent er s and lifelong learnin g center s .

(2) T h e classification of th e t eachin g areas m ay hav e a larger scale

cat eg orizat ion , ut ilizing utmost adv anced teaching m aterials , such a s

dist an ce lectures u sing electronic screen s , per son al computer

communicat ion s .

b ) Ov e rall rev i s ion of th e te a ch in g are a c la s s if i c ation s

(1) T he t eachin g areas m ay be specified enough to solidify th e

profes sion alism in priv ate academies .

(2) Supplem ental addition s m ay b e m ade to th e current classificat ion

t able .

(3) Subject m atter s may b e identified to clarify the t eachin g areas .

2 . T e achin g s t aff qu alif ic ation s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Success in priv at e academies depends on the invit ation of able t each er s

an d m aint enance of their teaching abilit ies . T hu s to improv e priv at e

academy education , policy direct ion s should b e set t o support lifelon g

in - services tr ainin g of t each er s an d to induce rat ion ality in t each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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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nagem ent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Ch an g e of th e cu rren t te ach er qu alif i c ation s s y s te m f or t e ach ers

in priv ate a c adem ie s

(1) T he current qualificat ion sy stem emph asizing colleg e graduation

sh ould be abolished by establishing minimum requirement s to be a

t eacher .

(2) A autonomou s an d priv at e t eacher qu alificat ion s sy st em m ay be

in duced by minimizing the g ov ernm ental int erruption to t each er

m anagem ent in priv at e academies and by introducing a new qualificat ion s

sy stem run by Korean A ssociat ion of Priv ate A cademy F ounder s .

b ) M ain t en an c e an d s olidif i c at ion of th e re quire d qu alif i c at ion s an d

c on tin u ou s tra in in g of t e a ch e rs t o im prov e th e qu ality of e du c ation

in priv ate a c adem ie s

(1) Qu alification s regulat ion s to b e priv at e academy teacher s m ay be

enforced further by est ablishin g m ore restr ictiv e clau ses again st inviting

un der - qu alified teacher s illeg ally .

(2) A b ett er sy stem for dem and and supply of priv ate academy

teacher s should be est ablish ed.

(3) On - the - job training of teacher s in priv at e academies m ay be

further improv ed by great er gov ernm ental int erv ention s .

(4) T he learner s ' right s ov er t each er s m ay be ex pan ded to giv e

learner s ample opportunit ies to choose clas ses an d teacher s in relat ion to

their n eeds an d w illin gn ess to at t end.

(5) Som e adv ancem ent s in qualifying the foun der m ay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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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T uition fe e m an ag em ent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T he unit cost of t eachin g in priv at e academies should be in clu ded in

the m anagem ent of tuit ion fee along w ith the sen se of profit s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A b oli s hm en t of th e c urren t du ty of report in g th e h ig h e s t tu it ion

f e e , s u b s t itu tin g it w ith an au t on om ou s tu ition s c ale s e t tin g

(1) T h e self - managin g tuit ion fee sy stem m ay be replaced the current

reporting on e, equippin g w ith self r egulatory pract ices in relat ion to th e

m anagem ent of tuit ion fees in priv at e academies an d denoting the

rew ards for teaching b eneficial to learn er s .

b ) P rov i s ion of a rat ion al tu ition f e e m an a g e m e nt s y s tem throu g h

w h ic h th e a ctu al c o s t of te a ch in g b e ac c epte d an d th e le arn ers '

n e e d s b e fun de d

(1) T he g ov ernm ental fun ction s ov er the tuition fee m anagem ent m ay

be solidified en ou gh to set a sin gle tuit ion scale .

(2) T he clarification s of the t eachin g - learning contract s m ay be

emph asized in t erm s of th e tuit ion fee.

(3) T he roles an d respon sibilit ies of the tuit ion adju stm ent committee

m ay be rem odelled.

4 . F acilit ie s an d s pac e arran g em ent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Learning clim ate should b e provided en ou gh to meet th e learn er s '

needs and, in turn , t o enliv en the quality of learnin g clim ate in priv a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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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es . Autonomou s right s of priv ate academies ' should be confirm ed,

m aking them un der st and th at learning facilit ies are prerequisit es for

su cces sful bu sin ess m anag em ent and that priv at e academies str iv e to

provide th e learn er s w ith facilit ies in full shape an d in a comfort able

m ann er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A b oli s hm en t or m in im iz at ion of fa c ili t ie s re g ulat ion s or

g uide lin e s

(1) Alm ost all st andards for facilities m ay be set aside ex cept th ose

for minimum equipm ent s for effect iv e teaching and learnin g activit ies .

(2) Better facilities m ay be equiped w ith to fost er the learnin g

effectiv en ess .

(3) Unit space st an dards m ay be revised to in st all t eaching cour ses

m ore than on e, w hich permit s to run m any cour ses in an unit .

b ) S olidif ic at ion of f ac il it i e s re g ulat ion s f or th e b ett erm en t of

priv ate a c adem y e du c ation

(1) F acilit ies prerequisite for the enhan cem ent of priv at e academy

education may b e expanded.

(2) A g ov ernm ental guideline for facilit ies in priv at e academies m ay be

re- org anized and introdu ced w ith an ex pectat ion th at the guideline w ork

as minimum requirem ent s for establishing m ore affordable ex amples

throu gh out the country .

(3) T h e priv at e t eachin g (gy oseopso) places m ay h av e space st an dards

en ou gh to be dist in guish ed from priv ate academies in t erm s of th e space

an d the number s of the learner s th ey can serv e.

(4) T he sphere of the n ox iou s bu siness sector s m ay be ex pan ded to all

priv at e academies to prot ect learn er s from harmful learnin g environm ent s

(5) Special areas like blu e zones m ay b e as signed for priv at e

academies to secure fav orable learning circum st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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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Re g is tration proce s s m an ag em ent an d s uperv is ion

ov er th e te aching activ it ie s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T he procedures an d requirement s for priv at e academy registr at ion

sh ould be simplified to in duce more flex ible in du cem ent of educat ion al

effort s and interest s and to hav e more ample opportunit ies to get rid of

illegal priv at e academies . In th at sen se, school boards ' guide an d

supervision ov er priv ate academies sh ould seek effectiv en ess and

profes sion alism . An d at th e same tim e, special con siderat ion s should be

on the ow n er s of priv at e academies to foster th eir leg al respon sibilities

ov er the edu cat ion in priv at e academies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S im plif ic at ion of re g i s tration proc e s s throu g h m olify in g th e

adm in i s trat iv e m e a s u re s an d pun i s hm en t an d th rou g h in trodu c in g

au ton om ou s in v olv em en t of priv at e ac a de m ie s

(1) T he procedure to regist er new priv at e academies m ay b e simplified,

for ex ample, by fillin g out a sin gle report form in st ead of submit ting

bulky paper s an d docum ent s .

(2) T h e duty of chan ge registr at ion m ay be sub stitut e w ith the report

of the fact s chan ged.

b ) Con trolle d c on s iderat ion s ov er th e re g i s t rat ion pro c e du re s t o

rat ify in g th e s en s e of pu blic duty an d enh an c em en t of obje c t iv e

m an ag erial an d s u perv i s ory pra ct ic e s ov er priv at e a c adem y

e du c at ion

(1) A con siderat ion step m ay be provided previou s to the registr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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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ag e.

(2) A fair but object iv e m anagem ental an d supervisory sy stem m ay be

provided in .

(3) Effectiv e superv ision m ay be introdu ced to improv e the qu ality of

education in priv ate academies regist erin g the upcomin g priv at e

academies ..

(4) A 'Priv at e A cademy Division ' m ay be launched sh ould be

org anized in the local education al boards , assignin g m ore staff m ember s

w ith edu cat ion specialization in priv at e academies .

(5) Needs - based manag em ent m ay be enlarged in st ead of punishment

ov er illeg al practices in priv at e academy m anag em ent .

6 . S upport s for the lon g - term g row th of priv ate

ac adem ie s , em ph as izin g th eir e duc ation al fun ction s in

the adv ent of kn ow le dg e - b as e d w orld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T he distinctiv e features of edu cat ion in priv ate academies should be

pronoun ced an d, in th at under st an ding , the roles of priv at e academies

sh ould be play ed properly .

T he contribut ion of priv at e academies ' t o the nation al econ omic

dev elopm ent by trainin g able w orker s should be sincerely rev iew ed to

identify the cau ses w hy priv at e academies be supported.

Balanced in st itut ion al dev elopm ent of th e edu cat ion am on g priv ate

academies should be enhan ced to improv e the edu cat ion in priv at e

academ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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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le m e ntation T ip s >

a ) B uild - u p of s e lf - re g ulat ory prac ti c e s in e s t ab li s h in g an d

m an ag in g priv at e ac adem ie s

(1) Edu cat ional preparat ion s along w ith w illin gn ess and self guidance

m ay provide m ore sincere or higher lev el teaching to learner s w ith

v ariou s needs .

b ) P rov i s ion of l e g al s y s t em s an d f in an c ia l s upport s f or priv at e

ac adem ie s t o b e dev e lope d a s s u c c e s s ful l if e lon g e du c at ion al

in s titut e s

(1) T he current leg al sy st em m ay be sub st itut ed to the on - goin g

lifelong edu cat ion act .

(2) T h e g ov ernm ental support s tow ards priv ate academies m ay be on

the w orkforce trainin g act ivities in w hich v ariou s priv ate academies are

en gag ed to contribut e to the future dev elopment of th e nat ion .

7 . S upport s for the lon g - term g row th of priv ate

ac adem ie s , in du cin g their inn er m otiv e s into practice s

< P olic y S u g g e s t ion s >

Cooperat ion should seek th e share of kn ow - how s on priv ate academy

m anagem ent and of effort s t o pile up social t ru st s in relation to

enliv ening un derstandin g am ong priv at e academies .

< Im ple m e ntation T ip s >

(1) T h e dual respon sibilit ies a s the foun der an d as the m anager of a

priv at e academy m ay be emph asized en ou gh to in crease the possibilit ies

of su cces s in manag em ent an d education as w ell.

(2) Self - r egulatory act ivit ies in priv at e academies tow ards th e brill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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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 em ent of edu cat ion in priv at e sector s m ay be th e targ et for future

dev elopm ent of priv ate academies . T o support these effort s , associativ e

inv olv em ent s an d effort s m ay b e introduced to further the self - r egulatory

m ov ement s .

(3) Mutual effort s betw een the gov ernm ent and priv at e academies m ay

support the upk eep of order s in est ablishin g and m anagin g priv at e

academies . F or this purpose, the at t itudes to accept legal respon sibilit ies

an d abide by th e regulat ion s in relat ion to priv at e academy m an ag em ent

m ay be adv ocat ed, and at the sam e tim e self- r egulatory pract ices may

be sou ght for the future sound dev elopment of education in priv ate

academ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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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조사

영역
조 사 내 용

조사 대상
학원

운영

자

학원

학습자

A .개인

및

학원

배경

정보

1. 연령 ○ ○
2. 성별 ○ ○
3. 학원운영경력 ○
4. 학력 ○ ○
5. 국가(민간)자격증 유무 ○
6. 교육기관의 유형 ○ ○
7. 교육기관의 종류 ○ ○
8- 1. 교습과정 ○ ○
8- 2. 총등록인원 ○
8- 3. 총강사수 ○
9. 학원소재지 ○ ○
10. 교육기관의 위치 ○ ○

B.교육

의

본질

면

11. 학원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수준 비교 ○ ○
12. 학원교육이 낫다고 판단되는 이유 ○ ○
12- 1.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 ○
12- 2.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
13. 학원이 일반 교육기관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 ○
14. 학원의 성격 ○ ○
15. 학원경영자의사회적성격 ○ ○
16. 학원강사의사회적성격 ○ ○
17. 학원발전의 장애요인 ○
18. 학원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법 ○
19. 학습자 요구 및 미래발전 요구에 대처하는 학원의 가장 중점

적인 전략
○ ○

20. 학원진흥·육성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사항 ○

C.법·

제도

면 -

학원

관련

정책

21. 기존의 학원관련법을 통한 규제의 강도 ○
21- 1. 학원발전을 위한 규제의 방법 ○
22.학원 육성·진흥을 위해 학원관련법에 담아야 할 내용의 범위 ○
22-1.학원교육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부분 ○
23. 학원에 대한 규제의 범위 중 특히 그러해야 할 부분 ○
24.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
25. 규제완화정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
26.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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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 사 내 용

조사 대상
학원

운영자

학원

학습자

C.법·

제도

면 -학

원설

립 등

록 및

교습

과정

27. 학원의 대상별 등록 범위 ○

28. 학원의 학위별 등록 범위 ○

28- 1.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수 ○
28- 2. 학원을 통해 더 배우고 싶은 과정 ○
28- 3. 학원 교육내용의 구비정도 ○
29.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방식의 만족도 ○

30. 불만족하는 이유 ○

31. 개정된 교습과정 분류방식의 타당도 ○

32.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33. 교습과정 분류의 탄력적 운영의 방안 ○

34.교습과정분류표에새로추가되었으면하는영역또는과정 ○

34-1.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 ○
34- 2. 학원등록시 어려웠던 점 ○

34- 3. 학원선택시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 ○
34- 4. 현재 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 ○

C.법·

제도

면 -

학원

시설

설비

35. 학원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36.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와 영역 ○

37.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와 영역 ○
38. 미성년자 대상 학원주변 유해환경 규제 의견 ○ ○

38- 1. 유해환경에 가본 경험 ○
38- 2. 유해환경에 대한 느낌 ○
38- 3. 가는 시기 ○
38- 4. 특히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곳 ○
39. 유해환경 규제를 찬성(필요)하는 이유 ○ ○
40. 유해환경 규제를 반대(불필요)하는 이유 ○ ○

41.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원교육을 보호하는 길 ○

C.법·
제도

면 -

학원

강사

42. 학원강사의 자격조건 필요 여부 ○

43.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단기준 ○ ○

44. 자격조건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
44- 1. 학원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점 ○
45. 학원강사의 자격 완화에 대한 찬반의견 ○
46. 학원강사의 자격 완화를 찬성하는 이유 ○
47. 학원강사의 자격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 ○

48.학원강사의교수능력을지속적으로개발·유지하기위한장치 ○

49. 학원장에게 특정한 자격 조건을 정한다면? ○

50. 학원장의 자격부여 이유와 자격부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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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 사 내 용

조사 대상
학원

운영자

학원

학습자

C.법·

제도

면 -

수강

료

51. 현재의 학원 교육비(수강료) 수준 ○ ○

51- 1. 비싼 편이라면 취해야 할 조치 ○

52. 정부에서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

53.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

54. 수강료 징수방법(정부고시/지역별관리/학원자율) ○

55. 학원수강료와 사교육비(가계부담)와의 관련성 ○ ○

55- 1. 수강료로 인해 등록을 망설인 경험 ○

55- 2. 수강료 조달방법 ○

55- 3. 학원수강료 부담정도 ○

C.법·

제도

면 -

학원

과 교

습소

의 관

계

56. 학원과 교습소의 통합 혹은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 ○

57. 학원과교습소가 통합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이유 ○

58. 학원과교습소가 분리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이유 ○

59- 1. 학원과교습소분리에서차이를둘점(법적장치면) ○

59- 2. 학원과교습소분리에서차이를둘점(단속지도면) ○

59- 3. 학원과교습소분리에서차이를둘점(교습과정면) ○

59- 4. 학원과 교습소 분리에서 차이를 둘 점(시설면) ○

59- 5. 학원과 교습소 분리에서 차이를 둘 점(강사면) ○

59- 6. 학원과 교습소 분리에서 차이를 둘 점(수강료면) ○

59- 7.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할 경우, 차이를 둘 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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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학원운영자용

학원교육 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학원은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
니다. 특히,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의 한계를 보완
하면서 국민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 능력
을 보급하여 직업 세계의 문을 넓혀 왔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에 대하여 좀더 탄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학원교육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 개개인들의 다양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로 되는 근거자

료들을 확보하고자 학원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운영자 여러분을 통해 학원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나은 우리 나라의 교육
발전과 학원의 미래 성장을 위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
다.

1999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무 근

※ 설문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135-242)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 화 : (02) 3498-5661

팩 스 : (02) 577-9246, 578-9674, 573-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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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 개인과 학원(보다 넓은 의미로 교습소까지 포함함. 이하

동일)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연 령 ① 25세 이하 ② 26∼35세 ③ 36∼45세 ④ 45세 이상

2. 성 별 ① 남 ② 여

3. 학원 운영 경력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0년 이상

4. 학 력 _ ① 대학원졸업 _ ② 대학교졸업 ③ 전문대학졸업 ④ 고졸이하

5. 국가(민간)자격증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6.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유형 : ① 학원 ② 교습소

7.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종류

_____① 기술계 : 기계/전기/정보/화공/산업안전/건설/농림수산/식품/의복/방송/산업응용/간호/이·미용

등

_____② 문리계 : 보통교과(대학입시)/인문·사회계열(성인고시, 행정, 경영, 회계, 어문, 통계, 번역 등)

_____③ 경영실무 : 서비스계열(부동산, 관광, 교통, 보험, 유통, 금융 등)/사무계열(부기, 속기, 속셈, 속

독, 워드프로세서, 펜글씨, 비서, 주산, 타자, 경리 등)

④ 예능계열 : 무용, 음악, 미술, 서예, 웅변, 사진, 모델, 바둑, 만화, 연극, 꽃기예 등

⑤ 기타 : ( )

8. 운영 현황

(1) 교습과정: ( )

(2) 총등록인원 ① 20명이하 ② 21- 50명 ③ 51- 100명

④ 100- 150명 ⑤ 151- 200명 ⑥ 200명이상

(3) 총강사수 : ___________명

9. 학원 소재지 :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시 ④ 군

10. 학원의 위치 : ① 상가지역 ②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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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원 교육의 본질 및 성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
____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

11. 학원교육을 여타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비교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학원교육이 낫다. (☞12번으로 가세요)

② 비슷하다. (☞13번으로 가세요)

③ 학원교육이 낫지 않다. (☞13번으로 가세요)

12. '학원교육이 낫다 '고 판단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이유 앞에 있는 ( )안에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 ① 다양한 직업 능력개발 기회의 제공

( ) ② 여타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기능 보완

( ) ③ 학원학습자의 소질과 적성 계발

( ) ④ 새로운 지식과 기술 보급

( ) ⑤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취미와 여가시간 활용 기회제공

( ) ⑥ 용이한 접근 기회

( ) ⑦ 기타 ( )

13. 학원을 다른 교육기관(예: 학교, 백화점의 문화센타, 언론·대학부설사회교육원 등)과 구

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배우는 내용

② 배우는 장소

③ 전문적인 교육 방식

④ 수강료 수준

⑤ 흥미, 목표, 능력 등이 다양한 학원학습자

⑥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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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원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이 가장 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교육기관 (배우고자 하는 영역을 세련된 방법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② 평생교육기관 (교육수요자들에게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_____ ③ 사회봉사기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④ 영리기관 (교육서비스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자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_____ ⑤ 기타 ( )

15. 우리 사회에서 학원경영자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전문가 ② 교육자 ③ 사회봉사자 ④ 사업가

16. 우리 사회에서 학원강사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전문가 ② 교육자 ③ 사회봉사자 ④ 직장인

17. 학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학원정책 미비

② 법규제의 불합리성·비현실성

③ 학원관계자들이 교육에 대한 이념 부재

④ 적격한 학원강사의 부족

⑤ 학원교육의 영세성

⑥ 국민의 학원에 대한 인식 왜곡

⑦ 기타 ( )

18. 정부에서 학원을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영역에서 가장 중점적이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원강사 능력개발

② 학원시설 지원

③ 학원경영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

④ 학원관계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

⑤ 교육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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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원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미래 학원 발전을 위해서, 학원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학원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다음은 정부의 학원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____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

21. 기존의 학원관련법을 통한 학원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하다 ② 적절하다 ③ 약하다

* 학원관련법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도조례 조례시행규칙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22. 학원의 육성·진흥을 위한 학원관련법의 규제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완전 자율화

② 최소한만 규제

③ 가능한 세부적으로 규제

23. 22의 경우 어느 부분이 특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강료

② 시설기준

③ 정원관리

④ 강사자격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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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원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25번으로 가세요)

② 반대 (☞26번으로 가세요)

③ 잘 모름 (☞27번으로 가세요)

25. 규제완화 정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원경영이 수월할 것 같아서

② 규제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③ 학원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④ 기타 ( )

26.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영세학원의 난립으로 학원교육의 질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② 학원 학원학습자 보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③ 기존 학원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④ 기타 ( )

※ 다음은 학원설립 및 교습과정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____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27. 학원을 설립할 때 등록의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강대상자별로 볼 때)

①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등록 , 대학생/성인대상 학원은 신고

②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신고 , 대학생/성인대상 학원은 등록

③ 모두 등록

④ 모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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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원을 설립할 때 등록의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교육결과의 인

정 면에서)

① 학점인정학원은 등록 , 학점불인정학원은 신고

② 학점인정학원은 신고 , 학점불인정학원은 등록

③ 모두 등록

④ 모두 신고

29. 개정된 학원 교습과정 분류방식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① 만족 (☞31번으로 가세요)

② 보통 (☞31번으로 가세요)

③ 불만족 (☞30번으로 가세요)

30.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 개정된 학원 교습과정 분류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당하다. (☞33번으로 가세요)

② 보통이다. (☞33번으로 가세요)

③ 타당치 않다. (☞32번으로 가세요)

32.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 현재 학원에 적용되고 있는 교습과정 분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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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재의 교습과정분류표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면 하는 영역이나 과정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다음은 학원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 ____위

에 ∨표를 해 주십시오 .

35. 학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필요하다. (☞36번으로 가세요)

② 필요 없다. (☞37번으로 가세요)

③ 모르겠다. (☞38번으로 가세요)

36.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및 영역과 그 정도는?

37.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및 영역과 그 정도는?

38. 학원 주변의 유해환경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39번과 40번으로 가세요)

② 반대 (☞41번으로 가세요)

③ 잘 모르겠음 (☞42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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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해환경 규제를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유해환경은 학원학습자의 탈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②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을 방해하므로

③ 유해환경은 학원학습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④ 기타 ( )

40.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원 교육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리 규제를 통해 학원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② 학원설립 전용구역을 정해야 한다.

③ 학원설립자와 학원학습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④ 기타( )

41. 유해환경 규제를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믿으므로

② 유해환경에 대한 범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③ 자율적인 학원운영이나 설립에 걸림돌이 되므로

④ 기타( )

※ 다음은 학원 강사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____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42. 학원강사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있어야 한다. (☞43번으로 가세요)

② 없어도 된다. (☞44번으로 가세요)

③ 잘 모르겠다. (☞45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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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있어야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당 분야의 학력이 높은 자

② 해당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자

③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자

④ 해당 분야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

⑤ 기타 ( )

44. 없어도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46번으로 가세요)

② 반대 (☞47번으로 가세요)

③ 잘 모르겠음 (☞48번으로 가세요)

46. 찬성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당 분야의 경험 또는 능력이 많은 강사 채용가능

② 학원강사 1인을 여러 방면에 활용 가능

③ 학원강사 모집의 어려움 개선

④ 기타 ( )

47. 반대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적격한 학원강사의 영입

② 학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훼손

③ 학원학습자들의 학습권의 침해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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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학원강사의 교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유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장치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강사의 자격 강화

② 체계적인 강사연수 실시

③ 학원 또는 강사 자신의 노력에 맡김

④ 기타 ( )

49. 학원장의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찬성 (☞50번으로 가세요)

② 반대(☞51번으로 가세요)

③ 현재대로가 좋다. (☞51번으로 가세요)

50. 학원장 자격 부여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와 자격부여방식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

십시오.

※ 다음은 수강료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____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51. 현재 학원의 교육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싼 편이다 ② 적당하다 ③ 싼 편이다

52. 정부에서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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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의 어려움

②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

③ 변칙적 학원운영

④ 기타 ( )

54.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

② 지역별로 관리

③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신고

④ 기타 ( )

55. 학원수강료가 사교육비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와 사교육비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학원과 교습소의 관계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 ____ 위에 ∨표
를 해 주십시오 .

[이 경우의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에서 따로 구분하고 있
는 학원과 교습소를 말함 . 이하 동일 .]

56. 학원과 교습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통합되어야 한다. (☞57번으로 가세요)

② 계속 분리되어야 한다. (☞58번으로 가세요)

57. 만약 학원과 교습소가 통합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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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만약 학원과 교습소가 계속해서 분리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9. 만약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면에 어떤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고 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차이를 둘 사항

① 법적 장치면 :

② 단속 및 지도면 :

③ 교습과정면 :

④ 시설·설비면 :

⑤ 강사면 :

⑥ 수강료면 :

⑦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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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학원학습자용

학원교육 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학원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

다.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이 갖는 미흡함과 한계를 보완하면

서 학원 학원학습자 여러분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한 새로운 기술 능력을 보급하며 직업세계의 문을 넓혀 왔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에 대하여 좀더 탄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원교육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교육과 학습

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고쳐나가고자 합

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로 되는 근

거자료들을 확보하고자 학원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

도 우리 나라의 교육과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학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솔직하

게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연구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9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무 근

※ 설문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다음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135- 242) 서울 강남구 개포 2동 155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 화 : (02) 3498- 5661

팩 스 : (02) 577- 9246, 578, 9674, 573, 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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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와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앞에 있는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나이: ① 7세 이하 ② 8∼13세 ③ 14∼19세 ④ 20∼23세

⑤ 24∼35세 ⑥ 36∼45세 ⑦ 46세 이상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력: ① 대학(교)졸업 이상 ② 대학(교)재학·고교졸업

③ 고교 재학·중학졸업 ④ 초등학교졸업·중학교 재학

⑤ 초등학교 재학 이하

4. 다니고 있는 학원의 유형 : ① 일반학원 ② 교습소

5. 다니고 있는 학원의 종류:

_____① 기술계 : 기계/전기/정보/화공/산업안전/건설/농림수산/식품/의복/방송/산업응용/간호/

이·미용 등

_____② 문리계 : 보통교과/인문·사회(성인고시, 행정, 경영, 회계, 어문, 통계, 번역 등)

_____③ 경영실무계 : 서비스(부동산, 관광, 교통, 보험, 유통, 금융 등)/사무(부기, 속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서, 펜글씨, 비서, 주산, 타자, 경리 등)

④ 예능계 : 국악, 무용, 음악, 미술, 서예, 도예, 웅변, 사진, 모델, 바둑, 만화, 영화, 연극,

꽃꽂이 등

⑤ 기타 : (위에 없는 경우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

- 198 -



6.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 또는 내용:

7. 학원의 소재지 :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시 ④ 군

8. 학원의 위치 : ① 상가지역 ② 주거지역

※ 다음은 학원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물음

과 가장 잘 맞는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그 앞에 있는

위에 ∨표 해 주십시오.

9.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예: 학교, 백화점의 문화센터, 언론·

대학부설사회교육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학원교육이 낫다. (☞ 10번으로 가세요)

② 비슷하다. (☞ 11번으로 가세요)

③ 학원교육이 낫지 않다. (☞ 11번으로 가세요)

10. 학원교육이 낫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를 그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 ) 안에 적어 주십시오.

( ) ① 직업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 ) ② 학교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 ) ③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기를 수 있다.

( ) ④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 ⑤ 취미와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 ) ⑥ 학원이 도처에 있어 원할 때면 언제나 다닐 수 있다.

( ) ⑦ 기타 (위에 없는 경우 여기에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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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원을 다른 교육기관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 배우는 내용

② 배우는 장소

③ 전문적인 교육 방식

④ 수강료 수준

⑤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다양한 학원학습자

⑥ 별로 구분되지 않음

12. 학원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교육기관

②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③배움의기회를갖지못하는사람들에게배우는기회를제공하는사회봉사기관

④ 가르치는 것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영리기관

⑤ 기타 ( )

13. 우리 사회에서 학원경영자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선생님(교육자) ② 사회봉사자 ③ 사업가

14. 우리 사회에서 학원강사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선생님(교육자) ② 사회봉사자 ③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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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① 내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에게서 배울 수 있다.

③ 원할 때 배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쉽게 그만둘 수 있다.

④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⑤ 나의 취미 및 소질을 계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⑥ 기타 ( )

16.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적격한 학원강사가 부족하다.

② 강의교재가 조잡하다.

③ 강의실, 휴게실, 열람실 등 시설이 비좁다.

④ 강의방법에 문제가 있다.

⑤ 강의시간표 편성이 부적합하다.

⑥ 기타 ( )

17. 학원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 및 미래의 학원 발전을 위하여, 학원 자신은 무

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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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부의 학원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 그 앞에 있는

위에 ∨표 해 주십시오.

18. 학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맞다고 판단되는 것을 고른

다면?

① 학원교육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만큼 정당하게 법과 질서를 지켜서

이루어져야 한다. (☞ 19번으로 가십시오)

② 학원은 전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인

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20번으로 가십시오)

③ 잘 모르겠다. (☞ 20번으로 가십시오)

19. 학원교육이 법과 질서를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부분이 특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강료

② 시설기준

③ 정원관리

④ 강사자격

⑤ 기타 ( )

※ 다음은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 배우고 있는 과정에 관

한 문항들입니다. 위에 ∨표 해 주십시오.

20. 귀하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은 모두 몇 개입니까?

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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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원을 통하여 더 배웠으면 하는 과정이나 내용이 있다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22.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어느 정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정규학교처럼 짜임새 있게 구비한다.

② 현재 정도면 충분하다.

③ 학교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의 느슨함은 인정된다.

2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등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② 취미 및 소질 계발을 위해

③ 대학입시를 위해

④ 직업 또는 부업에 도움이 될까해서

⑤ 부모님이 시켜서

⑥ 나중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⑦ 남들이 다 받으니까

⑧ 기타 ( )

24.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등록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수강료 마련

② 적절한 교육과정이 없어서

③ 시간이 안 맞아서

④ 강사가 맘에 들지 않아서

⑤ 가까운 학원을 찾지 못해서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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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 교통의 편리정도

②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강사

③ 수강료

④ 학원의 규모 및 시설의 편의정도

⑤ 학원 주변 환경

⑥ 동료 학원학습자

⑦ 기타 ( )

26. 현재 다니는 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홍보물을 보고

② 친구의 권유로

③ 집 또는 학교(또는 직장)와 가까워서

④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⑤ 기타 ( )

※ 다음은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교육환경 및 시설·설비

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위에 ∨표해 주십시오.

27. 유해환경(예: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8번과 29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 30번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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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본 적이 있는 경우 , 유해환경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① 학원학습자에게 해가 되므로 멀리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②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③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느꼈다.

29. 가본 적이 있는 경우 , 주로 언제 가게 되었습니까?

① 학원에 오기 전

② 학원교육을 마치고 나서

③ 학원교육과 상관없이

30. 학원학습자에게 특히 유해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한 곳만 적어 주십시오.

31. 학원학습자를 위해 유해환경을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필요하다. (☞ 32번으로 가세요)

② 필요 없다. (☞ 33번으로 가세요)

③ 모르겠다. (☞ 34번으로 가세요)

32. 유해환경에 대한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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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능력에 맡겨야 하므로

②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③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④ 기타( )

※ 다음은 학원 강사와 학원 수강료에 관하여 묻는 문항들입니다.

위에 ∨표 해 주십시오

3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① 출신 대학

② 학원 강의 경력

③ 학원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 )

35.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을 나와야 한다.

②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학벌이나 경험, 자격증에 상관없이 가르치기만 잘하면 된다.

④ 공부는 학원학습자 자신이 하는 것이므로 강사는 누구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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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원 수강료 때문에 등록을 망설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7. 귀하께서는 학원의 수강료를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① 부모님이 부담하신다.

② 내가 벌어서 낸다.

③ 기타 ( )

38. 현재 학원의 수강료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싼 편이다. (☞ 39번으로 가세요)

② 적당하다 (☞ 40번으로 가세요)

③ 싼 편이다 (☞ 40번으로 가세요)

39. 학원의 수강료가 비싼 편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싸지만 좋은 교육을 해주니 그대로 두어야 좋다.

② 비싸니 내리도록 해야 한다.

40.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큰 부담이 안 된다.

② 그럭저럭 낼 만하다.

③ 매우 부담된다.

41. 학원수강료와 가계부담과의 관계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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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학원교육 발전을 위한 면담사항-지역지회용

1 . 면담 동기

□ 현재 학원 정책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 전개에서

학원 정책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의 확보가 필요로 되고 있음.

○ 교육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2) 평생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학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에의 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의 전개 - 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2) 미래의 학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이에 상응하는 발

전적인 모습으로서의 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정책의 개

발 및 실천 방안의 연구·제시

○ 한국학원총연합회: 연구 협력진으로 참여 중임.

2 . 면담 목적

□ 위와 같은 필요성에 터하다,

○ 학원 정책에 관한 의견. 특히,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규제 완화

정책 수행에 대한 의견 및 미래 학원 발전 청사진에 대한 아이디어의 교환

○ 학원 정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 학원 정책 도출을 위한 연구 활동에의 직·간접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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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면담 내용

♣ 피면담자 : (학원연합회지회 )

♣ 면담일시 :

면담 사항 의견

1. 현재의 학원설립·운영관련법에 대한 의견(규
제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생
각하는가?)

2 . 학원 관련법이 규제 일변도라 생각하고 있다
면 그 이유는?

3. 학원 관련법이 질서 유지적 차원의 정형이라
고 생각되는 면은 없는가?

3. 학원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

책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점

은?

- 1. 수강료면

-2 .강사자격면

-3 .시설요건면 :

-4 .교습과정면

-5.학원관리면

-6 .기타발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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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 설문조사지의 응답자 개인 신상 정보를 묻는 부분을 제외한 문항별 분석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항만을 제시하였음.

Ⅰ . 학원운영자용빈도분석 (11문항부터 )

문항11. 학원교육을 여타 다른 교육기관(예, 학교,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부

설 사회교육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비교해 보면 어떻다

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교육이 낫다. 608 84.3 1371.03 3 .00

2. 비슷하다 80 11.1

3. 학원교육이 낫지 않다. 32 4.4

합계 721 100.0

문항12. 학원교육이 낫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이유

앞의 ( )안에 그렇게 생각되는 정도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다양한 직업 능력개발기회의 제공 114 17.9 394.51 6 .00

2. 여타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기능

보완

165 25.9

3. 학원학습자의 소질과 적성개발 217 34.0

4. 새로운 기술과 지식 보급 69 10.8

5. 학원학습자의 건전한 취미와 여가

시간 활용 기회제공

37 5.8

6. 용이한 접근 기회 21 3.3

7. 기타 15 2.4

합계 7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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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3 학원을 다른 교육 기관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배우는 내용 88 13.1 1252.31 5 .00

2. 배우는 장소 20 3.0

3. 전문적인 교육 방식 445 66.4

4. 수강료 수준 17 2.5

5. 흥미, 목표, 능력 등이 다양한 학원학습자 90 13.4

6. 별로 구분되지 않음 10 1.5

합계 670 100.0

문항14. 학원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이 가장 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전문교육기관 582 79.9 1678.88 4 .00

2. 평생교육기관 104 14.3

3. 사회봉사기관 13 1.8

4. 영리기관 27 3.7

5. 기타 2 .3

합계 728 100.0

문항15. 우리 사회에서 학원경영자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교육전문가 398 54.3 474.62 3 .00

2. 교육자 242 33.0

3. 사회봉사자 45 6.1

4. 사업가 48 6.5

합계 7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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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6. 우리 사회에서 학원강사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교육전문가 324 44.3 716.55 6 .00

2. 교육자 319 43.6

3. 사회봉사자 17 2.3

4. 직장인 71 9.7

합계 732 100

문항17. 학원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정부의 학원 정책 미비 291 40.0 1169.39 6 .00

2. 법규제의 불합리성·비현실성 331 45.5

3. 학원 관계자들의 교육에 대한 이

념 부재

26 3.6

4. 적격한 학원 강사의 부족 14 1.9

5. 학원의 영세한 재정 형편 41 5.6

6. 국민의 학원에 대한 인식왜곡 23 3.2

7. 기타 2 .3

합계 728 100.0

문항18. 정부에서 학원을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영역에서 가장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강사 능력개발 89 12.2 611.04 5 .00

2 . 학원시설 지원 115 15.8

3 . 학원경영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 지원

359 49.3

4 . 학원관계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

95 13.0

5 . 교육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7 7.8

6 . 기타 13 1.8

합계 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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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1. 기존의 학원 관련법을 통한 학원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떻다고 생

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강하다 506 69.3 435.37 2 .00

2. 적절하다 147 20.1

3. 약하다 77 10.5

합계 741 100.0

문항22. 학원의 육성·진흥을 위한 학원관련법의 규제 범위는 어떠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완전 자율화 155 21.2 403.51 3 .00

2. 최소한만 규제 496 67.9

3. 가능한 세부적으로 규제 80 10.9

합계 731 100.0

문항23. 학원에 대한 규제 범위는 어느 부분이 특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수강료 255 35.9 326.63 4 .00

2. 시설기준 255 35.9

3. 정원관리 19 2.7

4. 강사자격 108 15.2

5. 기타 74 10.4

합계 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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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4. 학원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찬성 536 75.4 598.79 2 .00

2. 반대 150 21.1

3. 잘 모름 25 3.5

합계 711 100.0

문항25. 규제완화 정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경영이 수월한 것 같아서 49 8.6 1111.22 3 .00

2. 규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488 85.2

3. 학원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기 위

해

24 4.2

4. 기타 12 2.1

합계 573 100.0

문항26.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영세학원의 난립으로 학원교

육의 질 악화가 예상되기 때

문에

205 80.4 420.25 3 .00

2. 학원학습자 보호가 어려워지

기 때문에

19 7.5

3. 기존 학원의 경영악화가 예상

되기 때문에

25 9.8

4. 기타 6 2.4

합계 2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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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7. 학원을 설립할 때 등록의 범위를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등록 , 대학생·성인대상 학

원은 신고

126 18.5 292.01 3 .00

2.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원은

신고 , 대학생·성인대상 학

원은 등록

82 12.1

3. 모두 등록 361 53.1

4. 모두 신고 111 16.3

합계 680 100.0

문항28. 학원을 설립할 때 등록의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교육결과의 학점인정면에서)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점인정학원은 등록 , 학점

불인정 학원은 신고

216 30.7 401.96 3 .00

2. 학점인정학원은 신고 , 학점

불인정 학원은 등록

57 8.1

3. 모두 등록 376 53.5

4. 모두 신고 54 7.7

합계 703 100.0

문항29. 개정된 학원교습과정 분류방식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만족 118 17.1 379.49 3 .00

2. 보통 352 50.9

3. 불만족 218 31.5

합계 6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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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31. 개정된 학원 교습과정 분류방식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타당하다 141 22.0 214.05 2 .00

2. 보통이다 388 60.4

3. 타당치 않다 113 17.6

합계 642 100.0

문항35. 학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필요하다 484 68.7 426.90 2 .00

2. 필요 없다 171 24.3

3. 모르겠다 50 7.1

합계 705 100.0

문항38.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학원주변 유해환경을 규제한 법적 규

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찬성 604 86.2 890.59 2 .00

2. 반대 83 11.8

3. 잘 모르겠음 14 2.0

합계 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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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39. 유해환경 규제를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유해환경은 학원학습자의 탈선

에 영향을 미치므로

307 48.8 318.63 3 .00

2.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을 방해하

므로

109 17.3

3. 유해환경은 학원 학원학습자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207 32.9

4. 기타 6 1.0

합계 629 100.0

문항40. 유해환경 규제를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능

력을 믿으므로

59 41.0 58.33 3 .00

2. 유해환경에 대한 범위가 임의

적이기 때문에

57 39.6

3. 자율적인 학원운영이나 설립

에 걸림돌이 되므로

23 16.0

4. 기타 5 3.5

합계 144 100.0

문항41.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원 교육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거리 규제를 통해 학원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421 72.1 709.85 3 .00

2. 학원설립 전용구역을 정해야 한다 61 10.4

3. 학원 설립자와 학원학습자들의 자율

적인 판단에 맡긴다

88 15.1

4. 기타 14 2.4

합계 5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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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2. 학원 강사의 자격조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자격조건이 있어야한다 578 81.3 762.90 2 .00

2. 자격조건이 없어도 된다 123 17.3

3. 잘 모르겠다 10 1.4

합계 711 100.0

문항43. 있어야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해당 분야의 학력이 높은 자 89 14.8 229.10 4 .00

2. 해당 분야의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자 217 36.0

3.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자 107 17.7

4. 해당 분야의 교수능력이 있는 자 184 30.5

5. 기타 6 1.0

합계 603 100.0

문항44. 학원강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찬성 382 54.6 284.72 2 .00

2. 반대 288 41.1

3. 잘 모르겠음 30 4.3

합계 700 100.0

문항45. 찬성하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해당 분야의 경험 또는 능력이 많

은 강사 채용 가능

344 83.5 759.73 3 .00

2. 학원강사1인을 여러 방면에 활용 가능 20 4.9

3. 학원강사 모집에 어려움 개선 44 10.7

4. 기타 4 1.0

합계 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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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8. 학원강사의 교수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유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

직한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강사의 자격 강화 119 17.2 647.46 3 .00

2. 체계적인 강사연수 실시 452 65.3

3. 학원 또는 강사 자신의 노력에

맡김

115 16.6

4. 기타 6 .9

합계 692 100.0

문항49. 학원장에게 특정한 자격 조건을 강조한다면?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찬성 406 59.2 221.71 2 .00

2. 반대 98 14.3

3. 현재로가 좋다 182 26.5

합계 686 100.0

문항51. 현재 학원 교육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비싼 편이다 16 2.2 419.12 2 .00

2. 적당하다 245 33.7

3. 싼 편이다 467 64.1

합계 728 100.0

문항52. 정부에서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찬성 76 10.6 903.57 2 .00

2. 반대 616 86.2

3. 모르겠음 23 3.2

합계 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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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53. 수강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의 어

려움

329 46.1 359.99 3 .00

2.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 99 13.9

3. 변칙적 학원운영 271 38.0

4. 기타 15 2.1

합계 714 100.0

문항54.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시 34 4.7 1138.28 3 .00

2. 지역별로 관리 109 15.1

3.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신고

568 78.7

4. 기타 11 1.5

합계 100.0

문항55. 학원과 교습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통합되어야 한다. 318 46.5 343.85 1 .00

2. 계속 분리되어야 한다. 365 53.5

합계 6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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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원학습자용빈도분석 (9항부터 )

문항9.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예, 학교, 백화점, 문화

센터, 언론·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비

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교육이 낫다. 476 77.1 546.67 2 .00

2. 비슷하다 108 17.5

3. 학원교육이 낫지 않다. 33 5.3

합계 617 100.0

문항10. 학원교육이 낫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

되는 이유를 그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 )안에 적어 주십시오.

응답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직업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

75 14.5 494.38 6 .00

2. 학교 등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215 41.7

3.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기를

수 있다.

140 21.1

4.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50 9.7

5. 취미와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

17 3.3

6. 학원이 도처에 있어 원할 때

면 언제나 다닐 수 있다.

15 2.9

7. 기타 4 .8

합계 7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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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1. 학원을 다른 교육 기관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배우는 내용 115 20.0 1129.95 5 .00

2. 배우는 장소 19 3.3

3. 전문적인 교육 방식 386 67.0

4. 수강료 수준 10 1.7

5.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다양한 학

원학습자

27 4.7

6. 별로 구분되지 않음 19 3.3

합계 576 100.0

문항12. 학원은 다음 중 어떤 성격이 가장 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교육기관

534 86.7 1716.85 4 .00

2. 평생동안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39 16.3

3.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봉사기간

23 3.7

4. 가르치는 것을 수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영리기관

11 31.8

5. 기타 9 1.5

합계 616 100.0

문항13. 우리 사회에서 학원경영자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선생님(교육자) 478 76.0 523.99 2 .00

2. 사회봉사자 45 37.2

3. 사업가 106 16.9

합계 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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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4. 우리 사회에서 학원강사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는 생각하십니까?

응답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선생님(교육자) 590 94.1 1041.88 2 .00

2. 사회봉사자 21 3.3

3. 사업가 16 2.6

합계 627 100

문항15.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내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299 48.1 570.15 5 .00

2. 전문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 137 22.1

3. 원할 때 배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쉽게 드나둘 수 있다.

59 9.5

4.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사

귈 수 있다.

8 1.3

5. 나의 취미 및 소질을 계발하는 데에

도움이된다.

107 17.2

6. 기타 11 1.8

합계 621 100.0

문항16. 학원에 다니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적격한 학원강사가 부족하다 . 112 21.2 389.59 5 .00

2. 강의교재가 조잡하다. 31 5.9

3. 강의실, 휴게실, 열람실 등

시설이 비좁다.

246 46.5

4. 강의방법에 문제가 있다. 30 5.7

5. 강의시간표편성이부적합하다. 58 11.0

6. 기타 52 9.8

합계 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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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8. 학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맞다고 판단되

는 것을 고른다면?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교육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만큼 정당하게 법과 질서를 지켜서

이루어져야 한다 .

472 76.5 523.18 2 .00

2. 학원은 전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인

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97 15.7

3. 잘 모르겠다 . 48 7.8

합계 617 100.0

문항19. 학원교육이 법과 질서를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부분이 특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수강료 104 20.5 235.43 4 .00

2. 시설기준 183 36.1

3. 정원관리 35 6.9

4. 강사자격 172 33.9

5. 기타 13 2.6

합계 507 100.0

문항22.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어느 정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보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정규학교처럼 짜임새 있게

구비한다 .

200 32.4 115.61 2 .00

2. 현재 정도면 충분하다. 318 51.5

3. 학교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의 느슨함은 인정된다.

100 16.2

합계 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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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등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76 28.4 517.72 7 .00

2. 취미 및 소질 계발을 위해 211 34.0

3. 대학입시를 위해 59 9.5

4. 직업 또는 부업에 도움이 될까해서 77 12.4

5. 부모님이 시켜서 35 5.6

6. 나중에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

아서

43 6.9

7. 남들이 다 하니까 7 1.1

8. 기타 12 1.9

합계 620 100.0

문항24.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등록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

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수강료 마련 67 12.5 517.72 5 .00

2. 적절한 교육과정이 없어서 61 11.4

3. 시간이 안 맞아서 254 47.6

4. 강사가 맘에 들지 않아서 24 4.5

5. 가까운학원을찾지못해서 72 13.5.

6. 기타 56 10.5

합계 53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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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5.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점은 무엇입

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교통의 편리정도 154 25.2 259.06 6 .00

2.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강사 143 23.4

3. 수강료 18 2.9

4. 학원의 규모 및 시설의 편

의정도

159 26.0

5. 학원 주변 환경 49 8.0

6. 동료 학원학습자 48 7.8

7. 기타 41 6.7

합계 612 100.0

문항26. 현재 다니는 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홍보물을 보고 96 15.5 322.95 5 .00

2. 친구의 권유로 223 36.1

3. 집 또는 학교(또는 직장)와

가까워서

174 28.2

4.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60 9.7

5. 기타 64 10.4

합계 617 100.0

문항27. 유해환경(예: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있다. 454 74.1 141.96 1 .00

2. 없다. 159 25.9

합계 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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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8. 가본 적이 있는 경우 , 유해환경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학습자에게 해가 되므로 멀리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

210 44.1 28.13 2 .00

2.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149 31.3

3.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느꼈다 . 117 24.6

합계 476 100.0

문항29. 가본 적이 있는 경우 , 주로 언제 가게 되었습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에 오기 전 47 10.3 120.21 2 .00

2. 학원교육을 마치고 나서 174 38.2

3. 학원교육과 상관없이 234 51.4

합계 455 100.0

문항31. 학원학습자를 위해 유해환경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필요하다. 411 67.2 315.26 2 .00

2. 필요 없다. 96 15.7

3. 모르겠다. 105 17.2

합계 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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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33.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가

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학원학습자의 자율적 판단능력

에 맡겨야 하므로

116 67.1 172.36 3 .00

2.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34 19.7

3. 유해환경은 학원교육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7 9.8

4. 기타 6 3.5

합계 173 100.0

문항3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강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출신대학 149 25.1 138.32 4 .00

2. 학원 강의 경력 143 24.1

3. 학원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138 23.2

4. 잘 모르겠음. 159 26.8

5. 기타 5 .8

합계 594 100.0

문항35. 학원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대학을 나와야 한다 . 42 6.8 680.63 3 .00

2.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21 68.6

3. 학벌이나 경험, 자격증에 상관없

이 가르치기만 잘하면 된다 .

140 22.8

4. 공부는 학원학습자 자신이 하

는 것이므로 강사는 누구라도

상관없다.

11 1.8

합계 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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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36. 학원 수강료 때문에 등록을 망설인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있다 . 302 49.0 .234 1 .62

2. 없다 . 314 51.0

합계 616 100.0

문항37. 귀하께서는 학원의 수강료를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부모님이 부담하신다 . 495 81.4 649.50 2 .00

2. 내가 벌어서 낸다 . 98 16.1

3. 기타 15 2.5

합계 608 100.0

문항38. 현재 학원의 수강료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비싼 편이다 . 116 18.8 281.83 2 .00

2. 적당하다 . 402 65.2

3. 싼 편이다 . 99 16.0

합계 617 100.0

문항39. 학원의 수강료가 비싼 편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비싸지만 좋은 교육을 해주니 그
대로 두어야 한다 .

105 50.2 102.02 1 .00

2. 비싸니 내리도록 해야 한다 . 104 49.8

합계 209 100.0

문항40.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내용 빈도(명) 퍼센트(%) 2 df p

1. 큰 부담이 안 된다 . 134 21.9 373.65 2 .00

2. 그럭저럭 낼 만하다 . 424 69.4

3. 매우 부담된다 . 53 8.7

합계 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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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 면담조사결과(1) :학원연합회시·도지회장및학원장

1. 학원 일반

가 . 학원 현황

○ 가계수입감소, 교육개혁 등으로 학원학습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짐. 대학의

사회교육원 확대. 기능 분담 차원이 바람직. 대학은 교양 교육 담당. 문

교사회위원회의 학원 교육에 대한 홀대도 문제, 시도교육위도 마찬가지

임. 학원 교육에 대한 무지, 전문성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임.

○ 최근 특정 계열 내 또는 교습과정 내에서 학원 수 및 학원학습자수의 변

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첫째,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기술부분은 학원에 따라 사정이 천차만별임. 예컨대 컴퓨터는 스스

로 배우는 것이므로 개인별 PC가 공급되면서 오히려 학원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임 (K지회).

○ 학원학습자 확보면

- G지역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편임.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음 (G지회 경영계).

○ 학원학습자의 안전문제 : 학원학습자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Q

지회)

○ 기술계 학원 현황

-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자 재취업을 목표로 일반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이나 직업훈련원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가르치

고 있다. 따라서 기술계 학원의 수요자들이 무상으로 교육받는 곳으로

몰림으로써 기술계 학원이 무너지기 시작함. 학원 또한 고용촉진 재취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상 많은 혜

택을 보고 있지 못함, 예컨대, 첫째, 학원설립3년이상, 둘째, 고용촉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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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함, 셋째, 재취업을 원하는 교습과정을 운영,

넷째, 시설기준 이라는 조건에서 첫째나 둘째의 조건은 불합리하다고 생

각한다. 다른 재취업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함 (G지회).

나 . 학원의 역할과 기능

○ 학원은 영리기관

- 학원은 영리보다는 사회교육에 치중하는 교육기관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점 때문에 자칫 영리기관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 교육자적 입장을 가진다는 것과 운영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학원운영자 스스로 교육자적 자질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 (C지회).

-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 영리 후 교육이라는 양면성이 학원의

특징. 학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평가: 학원은 학원(J지회).

- 복지와 영리의 상충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분론적으로 구분

할 문제가 아니라 학원교육 기능이나 실질을 두고 이해의 관점을 모아야

할 부분임 (Q지회).

○ 학원에 대한 인식 제고책 마련 및 실질적 지원책 강구

- 학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함. 학원에 대한 인상이

사회에서는 아직도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임 (B지회 미술계)

- 학원교육=사교육이라는 정의의 변환 모색 (B지회 입시계)

- 학원폭력, 학교폭력의 의미 구분도 있어야 함. 학교 잘 보내기에는 학원

이 없음(B, S지회).

- 학원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으로 육성 지원과 자율 영업에 인식의 전

환하고 학점인정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있어야 함(Q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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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 또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교육의 역할 인식

- 교육의 수행 주체에 대한 문제, 교육기능의 실천측면에 대한 문제, 교육

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문제, 정책적 지원도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볼 것

이 아님. 교육의 3요소를 고려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아볼 것(Q지회).

- 취업문제도 고려해야 함. 학원의 경우 취업지도 및 취업실태는 모두 양

호 (B지회).

다 . 학원관련 정책 , 법·제도

○ 학원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질서유지의 차원이

강하다고 생각함 (K지회).

-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제도의 변화는 평생의 관점에서 시도되는 것이 아

닌 부분도 있음. 위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는 것이 실상이나 현실은 그렇

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D지회).

- 교육이냐 영리냐의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은 수요자라

는 것을 인식하여 판단할 문제임(Q지회).

-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적극지지. 다만, 그러한 결정들이 충분한 철

학적 토대 위에 성립되었으면 함. 정부의 의지가 그러하다면 국민 모두

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목표를

향한 단계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듯.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서 정부의 결

정을 판단하면 아니 된다고 봄. 그러한 목표가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서로 이권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협력을 통

한 빨리 가기 전략 을 구상해야 할 듯. 하지만, 일정한 조건 속에서 경쟁

을 하다가 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덤핑교육 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정부의 목표를 분명하게 고지시키고 입법예고를 통한 다단

계 전략 을 사용할 것 (G지회).

-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학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듯 함 (G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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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 지도와 감독/지원과 육성은 인식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수행상

의 실제적인 차이임. 육성 지원의 큰 틀을 생각하고 학원교육을 고려해야

할 것임(Q지회)

- 법의 적용에 있어서 타법에 밀리는 것이 학원관련법임. 상위법과 특별법

에 관한 관련성의 문제에 대한 고려(Q지회).

- 학원정책 운영상의 정부 행태가 신뢰성이 없음. 지원하는 척하나 결과는

부정적임 (B지회)

○ 학원에 대한 규제를 법령 차원이 아닌 조례 차원에서 제정하도록 한 것

은 학원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각 지역

의 특수성 및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으

나,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음. ⅰ) 시행령, 조례, 조례규칙으로

규제하려다 보면 규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문제, ⅱ) 학원경영자가 자

신들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기존 학원측의 기득권을 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 ⅲ) 현재의 조례 제정·개정과정의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문제, ⅳ) 특색 있고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지역별 정보라인을

통해 조례의 내용 및 제정시기 등을 평준화시키는 문제 (K , S교육청).

- 지방마다 특색 있게 하라는 취지 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를 시도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마다 복사해서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만을 변경시키고 있

음. 사실상 지역별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까지도 그러함. 그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함. 정부에서 만들고, 시

도교육청은 단속과 관리만을 맡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S교육

청).

- 시도별 조례를 다르게 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사고임. 동일한 교습과

정에 대한 기준, 예컨대 시설·설비 기준을 시도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해 보이기도 함. 그러나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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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가지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차이를 살릴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임. 인구밀도가 낮고, 학원학습자가 적은 학원

이 많은 농촌지역과 대도시의 대형학원에 대한 규제를 교습과정이 같다

는 이유로 통일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S교육청)

라 . 학원의 미래모습

○ 미래에 예상되는 학원의 모습은?

- 대형화, 소규모화, 전문화, 사이버화

- 사이버학원 : 학원의 개념이 바뀌어야 함. 학생+강사+시설이 갖춰지면

학원이라고 할 때, 사이버 학원은 학생+강사+컴퓨터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인터넷이나 통신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는 행위는 규제할 법령

이 없음(K교육청).

2 . 학원 설립 등록면

가 . 학원 설립과정의 문제

○ 학원도 일반사회교육기관처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학원등록 및

운영을 허가·인가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날 것(K교육청)

○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하자는 입장

- 현행의 등록제에 대해 불만이 없음. 학원 등록시에 명기하게 되어 있는

등록사항 (예: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수강료, 시설·설

비, 개강예정연월일 등)도 복잡하지만, 학원설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정도는 등록해야 한다고 봄 (C지회). 또한 학원운영에 필

요한 구비서류(예: 금전출납부 ···) 역시 60% 이상이 필요한 것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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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예능계).

- 학원이 많아지면 기존 학원의 존립 위기. 학습자를 위해서라도 학원의 난

립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G지회 경영계).

○ 완화하자는 입장

- 교습소처럼 학원 등록, 폐쇄도 신고 사항으로나 할 일임. 갱신 등록이 더

필요함. 현재는 말소 등록도 신청에 의해 하고 있음 (K지회).

- 복수 강의의 허용: 수요자들은 편의성(접근 및 수강료 등)에 근거하여 학

원이나 교습소를 선택한다(D지회).

-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학원등록 가능하도록 해야 함. -소규모 학

원이 가능하다고 봄. 소규모로 해야 학습효과가 높아지니까 영어, 수학,

모든 것이 교습소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일방적으로 입시를 위한

지식을 전달하던 시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입시학원이 아니라 누구

든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G

지회).

- 임대료 문제. 이전에 관련된 경우 행정사항이 신설과 동일함. 이의 약식

처리가 필요. 장소에 따른 구비만 고려하면 될 것임. 인가 시설면의 운용

에 있어서의 신축성 범위 인정도 필요 (B지회).

- 학원시설에 대한 보호. 경매 처분시 특례법 적용 등 (B지회)

- 학원대형화에 대한 고려. 인기도 (B지회)

나 . 무등록 교습행위면

○ 대학생과외신고제 (83년 이후 허용되고있는데,)의 모색: 교습사실만이라도.

○ 출판 학습지 면의 불법 과외면에 대한 규제 강화

○ 무등록 교육기관의 불법교습행위 및 사기행각에 따른 학습자 피해에 이

를 단속할 법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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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원명의 표기 문제

○ 학원 설립의 간소화를 위해 현재 고유명사+교습과정+학원으로 등록하도

록 되어있는 규제를 없앰.

○ 실무적인 면에서, 교습과정이 학원명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

원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교습하는지를 관리하기 힘들 것임 (K교육청).

○ 현재 고유명사+교습과정+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시행령

개정안에는 없애기로 했는데, 이 개정안은 바람직하지만 다음의 문제가

예상됨. 다시 말해, 학원명에 계열을 표시하지 않고 고유명사＋학원만

표시하도록 한 것은 학원측에서는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정리가 되겠지

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교습하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임(C지회).

3 . 교습과정 운영면

가 . 교습과정분류 (표 )의 문제

○ 학원의 특성상 시대의 요청에 따라 즉시즉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단시

간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동안 규제는 새로운 교습과정의 추가

를 막고 있었음. 이에, 분야의 확대 (5개→7개), 계열의 축소(18계열→12계

열), 과정의 통합 및 축소(117개→78개)를 통해 새로운 직업교육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습과정을 새롭게 분류함(감독청입장).

○ 최소한의 규제(예: 풍속을 어긋나는 과정 등)만 남기고, 교습과정분류표

자체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다른 대안을 강구하자는 입장. 교습과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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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개정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직업적 요구에 대처한다는 취지는 좋지

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음. 그 이유는,

ⅰ) 법령상 분류표에 기초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ⅱ) 새로운 분류 또한 담지 못하는 영역이 개정 후에도 존재할 것임. 예를

들면, 경호 , 캐디같은 과정은 유사교습과정도 없음. 약 1,800개 이상이

넘는 직업 종류를 교습과정분류표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 (K교육청)

ⅲ) 교습과정의 확대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3장의 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함 (S교육청).

ⅳ) 새로운 분류를 통해 그 동안 민원사항 중의 하나였던 간병과 호스피

스등의 몇 가지를 추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요구가 바뀌는 판

에 금방 또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임 (S교육청).

ⅴ) 유사교습과정의 등록허용이 갖는 문제. 약간이라도 비슷한 계열 또는

과정에 등록하도록 한다면, 교습과정을 분류표 자체가 무의미해짐. 이 조

항은 형식적 법률로 남게될 공산이 큼. 각각의 등록증과 각각의 학원설

비를 갖추면 현재에도 동일한 건물 내에서 피아노, 미술, 속셈 등의 교

습과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이것은 또한 학원의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S , K교육청).

ⅵ) 규제상의 문제 : 기술계 학원은 교육청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음(S교육청).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을 제안.

① 교습과정분류표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 학원설립시 교습과정을 신고만 하도록 함. 이때 사회미풍양속에 어긋나

는 것만 금지.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할 일은 풍속에 어긋나는 과정의

범위만 정해주면 됨(K교육청).

②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학원교습과정분류표를 시행령에 포함시키지 말고, 법령에는 단지 교

습과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함. 교육부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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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요구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교습과정을

분류하면 될 것임 (S교육청).

③ 교육부 소관 학원의 다른 부서로의 이관

: 기술계 학원은 교육청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제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음. 자동차학원은 지방검찰청으로 체육과 관

련된 것은 문화체육부로 벌써 이관되어 있으므로 기술부 학원은 노동

부로 이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함 (S교육청).

○ 교습과정분류를 반대하는 입장

- 교습과정분류에 입각한 규제나 구분의 의미가 전혀 없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부분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주산은 없앨 과정이고 속셈은 내

용도 없는 분류로 남아 있음. 기존 학원의 반발을 의식하여 남겨 두었다

고 하나, 현실성이 없는 판단임. 산수도 구분이 모호함. 형식교육과의 차

별이라면 분명한 구획이 있어야 함. 또한 현재의 교습과정분류는 창의력

개발 학원, 논리력학원, 수리학원 등의 학원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임(K지회).

○ 교습과정분류를 찬성하는 입장

- 계열화 및 과정분류를 폐지하는 것은 무질서이므로 계열화로 정리할 필

요가 있음. 자율의 범위는 법의 규정 한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무율과

는 다름(D지회).

- 종합학원화 문제는 교습과정의 구획을 정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뿐임. - > 능력이 안되면 소규모화 할 문제이지 종합적인 경향의 문제는

아님. 군소 학원의 준동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D지회).

- 입시학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 (D지회).

- 오해소지의 문제가 상존함(D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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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

해, 학원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원교육은 어차

피 학교교육의 보완적 또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

다고 봄. 예컨대, 기술계 과정은 국가 자격종목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있

고, 기술계가 아닌 다른 학원의 경우도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할 수밖에

없음 (학원은 학부모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의 때문에 생긴 교육기관

임)(K지회).

○ 사회변화 및 정책변화와 관련된 학원측의 대응

- 입시학원의 부침은 수행평가와 교육개혁 때문임. 학부모의 인식에도 국

영수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공부위주 교습과정과 공

부가 아닌 교습과정으로 학생 입장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입시 위

주로 교육을 해석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K지회).

- 수행평가학원이 생기고 있는 형편이 학원계의 발빠른 실상임. 속독학원

에서도 이해력 중심이 아닌 발표력 등을 의식하면 수행평가학원이 될 수

있음 (K지회)

나 . 유사교습과정 인정문제

○ 유사교습과정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함. 그 이유는 첫째, 수요자에게 공급

을 편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으나, 난립 현상에 따라 음성 고액과외 불법

과외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임. 둘째, 관리 가능성의 문제임. 공교육 인

구 대 학원 학원학습자 규모를 대비해 보면, 현재 D지역을 중심으로 기

산할 때 1,300만 명의 학원학습자가 있음. 학원관리국(평생교육국 등)의

존재가 가능해야 관리문제도 해결될 것임. 셋째, 전문성 상실도 문제임 (D

지회).

○ 유사과목 설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애매한 규정임. 계열내 및 계열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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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습과정의 구분이 모호함 (J지회).

다 . 교습과정으로 인한 학원간의 갈등

○ 예능/경영/입시학원간의 갈등

- 속셈이나 웅변, 주산과 같은 경영계 학원의 경우 등록된 교습과정은 현

실적으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습과정만을 했을 때에는 학원학

습자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속셈이나 웅변학원에서 미술, 음악도 가

르치고 학교공부도 가르쳐 주는 종합학원의 기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예능학원과 입시학원의 반발을 사고 있음. 특히 입시학원은 입시학원의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경영계 학원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하지만 경영계 학원에서의 그러한 교습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능계와 경영계, 입시학원의 대상을 구분 짓

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서로간의 반목과 이익다툼으로 연합이 잘 안되고

있음 (G지회).

○ 입시학원과 독서실의 갈등

- 입시학원들의 경우,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교습을 하고 또 독서실을 마련

해서 학원이용자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독서실들의 불황이 깊어지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함 (G

지회).

라 . 초등학생 과외교습문제

○ 초등학생의 과외교습을 금지한다는 입장(감독청)

○ 초등학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자는 입장

- 예체능을 제외한 과외교습을 금지하다보니, 다수의 예체능 또는 속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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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학원을 폐업하고, 어린이집을 개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어린

이집은 교습과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과교습 및 예체능 교육을

무분별하게 시키면서 새로운 문제 발생. 그러므로 개설해서는 아니 되는

몇 가지 제한 규정, 예를 들면, 사회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금한다는

식의 제한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됨. 이것도 사회미풍양

속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

라 달라질 것임 (K교육청).

- 현재 예체능 외의 과목은 학원의 과외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주택지 보습학원 등에서 초등학생의 교습행위가 만연하고 있

음. 대안으로 첫째,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외교습금지조항 삭제

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둘째, 시대요청에 맞

도록 교습과정을 확대하되, 학습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정도의 가이드

라인만 필요함(S교육청).

○ 기존에는 과외교습 허용 대상이 3세부터였는데, 개정된 시행령에는 초등

학생 이상 (5세 이상)으로 정함. 교습대상이 3세에서 5세로 변경됨으로 해

서 결국 학원교육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음. 미술학원은 취학전 아동의

약 90%이상이 다니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원생의 급감이 우려됨 (C

지회).

○ 학원의 학교 교과에의 접근을 우려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의 문제지,

학원의 문제는 아님. 현실적으로 학원교습과정은 형식교육의 교과과목과

의 연관성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음. 초등학교의 교과목을 교습하는 학원

의 경영도 이러한 역차원의 논리로 풀어야 함(K지회).

○ 과외교습 내용의 경우 중등은 풀렸음. 초등학생 과외교습을 제한하는 것

은 수요자도 가르치는 자도 행정부도 범법자인 제도임. 이 지역 학원학

습자 1,300만명 중 절반이 초등학생인 점에서 초등학생의 보충 학습에

- 242 -



대한 권리는 확대되어야 함. 속셈과목 (만개 정도)의 회생을 위한 것으로

푸는 것은 반대임. 초등학생 과외교습허용 또는 금지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는 아님. 학원교육비와 공교육비의 공존 가능성 탐색해야 하며, 수요

자의 욕구 충족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임(D지회).

○ 학원이라는 곳은 정규 교육제도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부족한 부

분을 보충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초등학교때 기초를 닦아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때부터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G지회 경영계).

4 .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 구비면

가 . 시설규제면

○ 강의실 기준을 철폐하자는 입장

- 최소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원자율에 맡김. 예컨대 강의실 면적제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완전히 철폐해야 함. 근거는 ⅰ) 21세기에

들어 학원교육이 네트웍 화된다면 면적 제한의 의미는 전혀 없음. 인터

넷을 통한 과외교습을 운운하는 시대에 강의실 면적을 법적으로 제재한

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미래 사회에는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도 얼마든지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임. 현재로서는 컴퓨터 상으로 행하는 모든 교습활동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음. ⅱ) 시설기준 제한을 각 시도 조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완전한 형태의 지방교육자치가 안되

어 있기 때문에 교육관련 시·도 조례 개정의 5단계 이상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함. 또 도의원·시의원이 학원경영자 출신이 많은 관계로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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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큼. ⅲ) 교습과정별 면적제한도 의미 없음. 그러므로 시설기

준의 완전 철폐요망. 단 학교시설의 고시제같은 형태는 고려해 봄 직함.

그러나 학원은 반대할 것으로 생각됨 (K교육청).

○ 설비기준 : 설비기준은 절대 없어져야 함.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의 경

우 486PC 5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설비기준을 교습과

정마다 다 정할 수는 없음. 완벽하게 통일성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다양

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K교육청).

○ 강의실 면적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

- 면적제한이 없다면 영세·불법학원이 양성화되어 학원교육의 질을 떨어

드리게 될 것임. 단, 단위시설요건의 철폐는 바람직 (S교육청).

○ 전반적인 관점

-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학원의 문제임. 설립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강

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임(K지회).

- 정책에 대하여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급선 문제임 (Q지회).

- 시설규모는 학원관계자들의 로비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형편임 (K지

회).

○ 자율화하자는 입장

- 최소규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화하고, 이 때 최소규정은 과정별, 대상

별로 차등을 둘 것. 그 근거는 첫째, 시설여건은 학원학습자 확보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규제만 있어도 학원 스스로 잘 할 것이기 때문.

둘째, 학원의 시설수준은 학원학습자가 학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시설규제가 없어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 (C지회).

- 시설 기준 완화는 다양화, 민주화 차원에서 수용할 일 (J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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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라서 적정규모, 적정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음. 학원교육

수요자가 많은 대신 학원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시설이 열악해지는 염려

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부분을 수요자가 너무 잘 암.

소비자가 판단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함.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편의시설

도 다 갖추어지게 될 것임(C지회).

- 양호실 : 양호실에 대한 규제는 잘 없어졌음. 학교와 달라서 학원은 학원

학습자가 하루종일 머무는 곳이 아니라 몇 시간만 머물다 가기 때문에

양호실이 불필요함. 유사시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충분함

(C지회).

- 강의실 면적 제한 :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했으므로 아주 잘 없어졌음.

강의실 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음. 예를 들면, 속셈학원의 경우 최소기준

면적 20평은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의실, 사무실 기타

시설을 몇 미터로 하느냐는 자율에 맡겨져야 함. 기존에는 칸막이 두께

만큼 (불과 3cm정도) 강의실 면적이 부족했더라도 강의실 면적제한에 걸

려 허가가 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음. 또한 학원생 수의 변동이나 강

의실 분위기의 변화를 위해 강의실 구조를 바꾸게 되면, 시설변경 허가

를 받아야 했으므로 학원운영자들은 귀찮아서 처음 설치한 그대로 운영

하는 경우가 많았음. 강의실 면적 제한의 철폐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

해 지기보다는 오히려 융통성 있는 강의실 배치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C지회의 모든 계열이 의견을 같이 함)

- 미술계열은 설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완전히 자율화해야함. 예

컨대 5, 6, 7세는 석고나 이젤이 불필요하지만, 법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C지회 미술과정 대표).

- 권장시설은 별도의 규정도 필요 없는 부분임. 개정에 적극 찬성 (B지회).

- 칸막이 문제. 음악학원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시설이 자유롭게 하

면 좋겠음 (J지회).

- 모호한 규제완화로서는 부족하고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완화가 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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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 완화가 바람직함 (D지회).

-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임(Q지회).

○ 강화하자는 입장

- 사무실 :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필수시설에서 제외된 것은 사

무실이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각

과정별로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C지회).

- 휴게실 : 권장시설로 바뀌긴 했지만, 있다면 좋을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

로 학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설치하기 힘들 것임 (C지회).

-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위생, 방음, 에어컨을 기본시설로 갖추어야 한다

고 봄 (C지회 음악과정).

- 학습자 보호차원에서 적절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G지회 경영계).

- 교습소 평수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차이규정이 마땅함(B지회 음악계).

○ 학원의 전반적인 시설수준

- 시설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전보다 많이 좋아졌음. 5∼6년 전만 해도 경

량칸막이로 학원구조물을 짜 맞추었으나 요즘은 방음이 잘되는 구조를

학원 스스로 갖춤. 요즘은 수요자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학원시설이 좋

지 않으면 가지 않음(C지회).

나 . 유해환경 규제면

○ 유해환경과 학원의 위치

- 현재 정화구역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임, 유해환경과 6미터 이내 거리제한

을 없앤 것은 바람직함. 기존의 6미터 이내 거리제한은 애매한 규정이었

음. 왜냐하면, ⅰ)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 학원과 교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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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수 없었지만, ⅱ) 학원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 유해업소는 제

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ⅲ) 교습소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 유해

업소는 무제한적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었음. 그러므로 유해환경과 관

련된 입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임. 첫째, 유해환경 규제를 완전히

풀어놓음으로써 학습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과, 둘째, 학교보호법처럼

아주 강력히 규제하는 방법임.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한 교육청에 2, 3명

이 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K교육

청).

- 그러나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물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노래

방)(S교육청)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거리제한을 폐지할 경우 학교보건법과 마찰이 생

기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 (K교육청).

○ 유해업소 규제

- 유해업소 규제는 최소시설, 자격강사, 지속적인 연수 등과 함께 고려되어

야 할 문제임. 단순한 유해업소 규제만의 문제는 아님(K지회).

- 선취적인 사항(예, 유해업소 관련 문제의 해석상의 우선 순위의 배정)의

승낙. 노래방의 유해업소 규정에의 문제는 빼버렸으면 좋겠음. 6미터 규

정도 문제, 5미터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임 (J지회).

○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완화 또는 폐지입장

- 현실적으로 유해업소는 학원교육과 별 상관이 없음. 유해업소는 학원근

처 외에도 많이 있음. 유해업소가 학원 가까이 있으면 미관상 또는 선

입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이지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노래방 정도는 몰라도, 퇴폐술집 (사창가)은 문제가 있음. 이

런 곳은 학원이 피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학원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임(C지회).

- 유해업소 관련업소 중 노래방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음 (B, J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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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유지 또는 강화입장

- 모든 교육은 모방에서 비롯되므로, 모방해서 좋지 않을 것을 학원 가까

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 청소년문화마당처럼 유해환경도 일정한 공간에

몰아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C지회 예능계)

- 행정 편의적이 아닌 현실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현재의 개선 방

향은 바로 이 방향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사회정화위에는 학

원 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모호한 규제 완화로서는 부족하고 보다 분명

한 규제 완화가 더 필요 (D지회).

-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 꼭 법이 아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필요 (G지회).

-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필요.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에게는

그러한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것

은 학원을 구멍가게 로 보는 것임 (G지회 예능계).

5 . 학원관계자 자격면

가 . 강사자격

○ 강사자격 완화 입장

-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낮춘다는 입장. 학원·교습소의 교습과목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자에게도 강사자격을 인정 (감독청).

- 규제완화 찬성하지만 다음 문제가 예상됨. 만약 교습과정 확대로 인해

한 학원에서 여러 가지 교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때, 한가지 분

야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분야의 교습을 병행할 수 있게

됨. 예컨대, 한 학원에서 미술, 음악, 무용을 교습한다고 할 때, 세 분야

는 예능이라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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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이한 분야임. 대안으로 자격요건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일

정 요건을 갖추면 자격을 주도록 함 (S교육청).

- 강사규제 : 대학을 졸업한 강사규제는 풀렸지만, 전문대학졸업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음. 능력 (경험, 교육수준, 자격증 등)만 있다면

누구든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강사규제가 완전 철폐되어야 함 (C지회).

- 도농간 (지회내 및 전국적으로)에 다름. 농촌으로 갈수록 자격요건이 모호

해지거나 고학력 위주로 강조할 수 없는 형편임. 시골에서는 더욱 풀기

를 (전문대학 수준) 원하고 있음. 원래 자격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학원측의

요구 사항이었음. 그러나 자격증으로 강사 자격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문

제임. 기술계 학원은 강사 자격을 낮추는 것을 원하고 있는 형편임(K지

회).

- 학원강사자격제의 도입이 바람직함 (교육기관이라고 본다면 당연한 사고

의 전개임).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법도 있고 여타 다른 강사양성기

관을 만드는 것도 한 구상이 될 수도 있음. 학원 강사도 상시 양성 체제

로 할 필요가 있음 (K지회).

- 일반과목은 완화가 바람직하나, 예능, 기술계는 자격제한을 둘 필요가 있

음. 위화감, 질 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학원도 문화사업 영역이

있다고 볼 때, 학원 강사의 자격의 문제는 심각한 것임 (D지회).

- 강사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로 고정시키기보다는, 설립자 또는 운영자

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채용하도록 열어 두는 것이 좋겠음. 강사자격

은 학원학습자의 판단에 맡길 일임. 예컨대 외국어 능력 같은 경험이 자

격 요건이 될 수도 있겠음. 예능, 기술계도 자격 위주를 강조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한 것도 아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임(J지회).

- 전임강사 20인 이상인 경우, 일시수용능력이 500인 이상인 경우, 사회교

육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한 것은 바람직함(C지회).

- 강사자격 완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라, 학력 외

의 다른 자격기준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예능계의 음악분야는 현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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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계속 강화해 주기를 바람 (C지회).

- 강사자격을 완화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음. 원래부터 자격증 소지자

들에 한해 강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G지회).

- 강사자격완화는 찬성, 자격강화는 학원학습자의 판단에 맡길 일임. 예컨

대 외국어 학원의 경우 경험이 자격요건이 될 수 있음 (Q지회).

- 강사자격 강사요건이 맞지 않아 학원의 강의과정과 맞지 않고 자격증이

기능사 자격증밖에 없어 완화조치 찬성(B지회). 강사수요에 따른 자격제

관리가 적당하겠음. 자격완화 찬성(B지회 입시계)

○ 학원강사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그 이유는 ⅰ) 학원강사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면 : 학원강사가 학

원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교의 교사 못지 않게 크다고 보기 때문.

자격조건이 미흡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준의 질 저하

우려, 특히 음악·미술처럼 초기 입문과정의 교습이 중요한 실습과목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ⅱ) 학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면 : 강사자격을 완

화했을 경우, 아무나 막 가르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학원의 위상이 저

하될 우려. ⅲ) 전문성 확보면 : 학원교육이 정규교육을 보완한다는 점에

서, 학교교육과의 관련하에서 보다 높은 전문성 필요하기 때문 (C지회).

- 4년제 대학교 그 이하로 풀어서는 안됨. 특히, 음악이나 미술 교습과정의

경우, 학부모들이 전공자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G지회, 경영

계).

- 강사는 전문직이므로 전공자가 되어야 함. 전문성의 성격규정이 문제임.

자격시하는 부분에 있어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완화도 가능하나 예능계의

경우는 불가 (B지회).

- 강사자격이 필요함. 음악은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의에도 자격제한

이 필요함 (B지회 음악계)

- 설립 면에서의 자격규정은 강화되어야 함. 영양사자격이 더 신뢰로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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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자격증만으로 강사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Q지회 기술계)

- 정규학교교육과의 관련성을 의식하여 결정할 문제임. 정규교육의 보완차

원에서 보면 전문성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임. 수요자의 판단자료 또

는 준거기준으로라도 현재의 자격제한이 존중되어야함 (Q지회)

- 학력을 자격시하여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Q지

회).

- 고정비로서의 인건비 절약책으로 강사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반대임. 도

리어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격강화가 더 바람직함. 수요자 대

상별 (일테면, 초등과 대학 또는 성인간의 판단력을 고려한) 또는 수요자

의 교육의향과 유관된 것으로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하는 것도 대

안임 (Q지회)

○ 학원강사 확보면

- G지역에는 대학이 2개밖에 없는 탓에 강사부족이 심각함. 구미지역의 대

학은 대부분이 공과대학이므로 음악, 미술 강사를 타지역에서 초빙. 특히

인근지역에서 많이 옴. 교통비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비싼 편

임 (G지역 경영계).

○ 강사연수

- 학원관계자의 연수의 주기성 확보 필요. 학원강사 자격을 강조하는 것만

큼 강사에 대한 연수도 있어야 할 것임. 유흥업소의 주인에 대한 연수도

있는데(2주일) 학원강사에 대한 연수는 전무한 실정임 (K지회).

- 수시 연수와 같은 자율적 지도 기능의 법제화, 정기연수에서는 일반적

인 사항 (법령 등)을 연수, 연수자료, 전임연수를 수행중임, 계열별 전문화

를 위한 연수활동의 전개, 예체능의 경우, 실제 활동에 대한 강사의 기능

전문화를 위한 연수임 (D지회).

- 연수교육은 교육의 효과성 성취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의 문제임 (Q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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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자격완화와 학원운영의 수월성과의 관계

- 강사자격을 완화함으로 해서 강사의 확보는 쉬울 것임. 그러나 강사확보

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강사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인건

비가 절감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임 (C지회)

- 강사자격완화는 강사수급의 문제이지, 인건비절약책은 아님. 교육의 질

제고 또는 유지의 문제임, 유사자격증 유사전공 또는 강사활용의 문제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 (B지회 음악계).

나 . 학원장에 대한 자격 및 사회적 인식면

○ 학원장에 대한 이미지

- 사회교육자를 돈버는 사업가로 보지 말고, 진정한 교육자로 인정해 줄

것을 바람. 호구지책으로 돈버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아픔으로 작용

함. 그러므로 우리를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육자로 인식해 주기를

바람. 이런 인식이 있을 때 학원교육이 보다 발전할 것임 (C지회).

○ 학원장의 자격

- 유치원의 원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학원장 자격도 자연인 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학원장을 이사장시하는 것은 어

떨까? (K지회)

- 학원관련법에 학원 운영자, 관련자의 위상 강화 법조항 삽입되어 공교육

과 대등한 입장이 구축될 수 있으면 좋겠음. 평생교육과 대비해서도 중

요한 사안임. 한백평생교육원은 성격상 학교인데 교장이라고 부르기보다

는 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음(K지회)

- 학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고되어야 함. 법무사 자격을 없애는 강

화책을 쓴 것처럼, 학원에 대한 시각도 장사꾼으로 볼 것이 아님. 자질기

준 및 교육이 필요함(Q지회)

- 학교설립자도 이사장과 교육경영자가 다른 현실임. 설립자에 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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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학원규모와도 관련된 문제임. 사회적 평가나 인식에 관한 문제임.

학교출입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많음. 포상 등에 형평 호혜를 모색

할 필요가 있음. 학원경영은 전문업이기 때문에 학력제한이 필요 (B지회).

- 강사자격과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음,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강

의의 가능성을 고려한 강사자격시할 필요가 있음. 사학의 이사장과 같게

가져갈 부분은 아님. 설립자는 자연인, 운영자는 자격기준이 필요함. 중

소영세학원의 경우 원장이 강의를 담당하기 때문임. 수요자가 원하는 측

면도 있음 (Q지회)

6 . 수강료면

가 . 수강료에 대한 법적 규제

○ 수강료 규제 완화입장

- 수강료 징수에 대한 개정 필요. 수강료는 원칙상, 학원별로 수강료를 정

해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수

많은 학원의 수강료를 소수의 공무원이 일일이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

음. 또한 조정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학원이 그만큼의 수강료를 받을 만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의 질, 시설·설비여건 등 학원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 많은 교습과정을 면밀히 파

악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강료를 일괄적

으로 정해 지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

(IMF로 인해, 지난해 학원들은 자율적으로 학원비를 낮추었음)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함. 단, 문제는 사교육비경감의

정부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임 (S교육청).

- 고시제로 하여 학습자 및 교습자의 상호인지 필 (S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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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규정 개정안

- 기존은 공급자 위주의 징수였으나, 학습자 위주로 바뀌었다고 생각되므

로 바람직함 (K , S교육청).

○ 수강료 관련 현황

- 별로 문제없음. 학원을 시내 쪽으로 이사와서 임대료나 관리비가 더욱

많이 들어가는데 수강료는 고정되어 있는 형편. 탄력적인 수강료 체제

필요할 듯 (G지회 경영계).

- 수강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설이 있는데, 10%의 부가세는 학부모 부담으

로 결국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임 (B지회).

- 수강료는 신고사항인데 감독관청의 감각적 수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도

받지 않고 있는 형편임. 제도권의 수강료에 대한 일방적인 자료수집과

해석은 학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자료만 제시하게 됨. 현장에서는 범법의

지경을 벗어나고자 시간개념을 섞어 변색, 해결하고 있음 (Q지회).

○ 수강료 자율화 입장

- 수강료 관련 법제의 변천 형태를 보면 자율화→신고→신고조건화 (89년)

로 바뀌었음. 신고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있어 관점을 개선해야 함. 자율

화가 바람직함.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음. 고액과외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K지회, G지회 경영

계).

- 상한선의 폭을 높여주는 것도 규제 완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 (K지

회).

- 강사료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달리 통제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임.

지역마다 수강료 수준이 다르게 수용되고 있는 처지임. 관의 수용 태도

또는 배짱에 따라 신고 수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음. 전국의 통일적인 차

원의 수준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음 (K지회).

- 교육청의 수준 확정에도 일관성이 없음.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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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 시가는 등록 기준보다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었음.(전 교습과목이 모두

동일함) - > 범법으로 보아야 할 일임. 현장에서는 범법의 경지를 벗어나

는 방법도 음. 시간의 개념으로 변색, 해결하고 있음. D지역의 경우 자율

화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음. 범법의 경우 대구에서는 연수를 통해 해결

하고 있음. 지방 차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치할 수밖에 없음.

이유는 수요자들이 범법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임 (D지회).

- 수강료 결정 위원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또는 보편적인 내용은 자율적 결

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좋겠음 (J지회).

- 수강료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각 시·도

의 조례임.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학원교육에 걸림돌. 질 높은 교육, 소신

교육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 수강료 수준과 안 맞음. 외국어 학원은 수강

료 문제가 가장 심각함. 한 학원에 1∼3명 정도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

는 특수한 강사여건 때문에 현재의 수강료 수준이 맞지 않음. (교육청에

서는 굳이 높은 강사료를 부담하며 외국인을 고용해야하지만, 모르는 소

리임. 외국인 한 명도 없는 외국어 학원에 학생 안 옴).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도 한 반에 20명 이상씩 교육하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육

측면을 고려하여 한 반에 12명을 넘지 않도록 하다 보면, 수강료가 또

문제가 됨. 그것도 수준을 고려하여 반 편성을 하다보면, 한 반에 3∼4

명, 5∼7명 정도가 되는 것이 고작임. 결국 교육의 질에 따라 수강료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음. 2∼3년

전의 수강료를 그대로 받고 있음 (곽영일 학원의 방학특강은 40만원씩

받고 있으나, 수요자가 만족함). 외국어학원은 현재 수강료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괴리되는 시·도 조례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행정소송을 준비

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규제할 것이면, 왜 신고제로 하고 있는가? 방과

후 교육활동은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시간씩 하면서 3만5천을 받는 반

면, 학원은 3시간씩 5일하면서 5만원 안팎으로 받음. 음악의 경우, 하루

에 강사 1인이 20명밖에 가르치지 못함 (20명×5만원〓100만원).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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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을 개설하는데는 2억 정도가 소요됨. 수강료가 낮기 때문에 시

설을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음. 입시학원은 약 15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음. 수강료 상한선 기준과 실제 학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간

에는 큰 차이가 있음. IMF이전에는 더욱 그랬음. 그래서 실제 받는 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고,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았음. 그러므로

수강료는 자율화해야 함 (C지회).

- 요즘 수요자는 과거의 수요자는 엄청나게 다름. 단순히 시설만 좋다고

가지 않음. 수강료가 비싸더라도 실력 좋은 선생님한테 갈 사람이 많음.

그러므로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C지회).

- 사교육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나 준법이 최선이며, 이상적으로는 자율

적 관리가 적당. 자율이 수강료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담합가능

성을 차단하는 기제가 필요. 많이 받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는 방식의 세

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Q지회).

- 수고한 만큼 대가가 교환되는 것이 원칙. 경쟁에 바탕을 두면 자연 출

혈이 있을 수 있음. 학원교육의 질 제고와 병행하여 고려할 문제임(B지

회 예능계)

- 수강료는 임대료와 맞물리는 문제임. 학원 개설 구역을 감안해서 차등

적용되는 수강료책정이 바람직함. 학원운영자의 자율결정도 모색해 볼

수 있음. 신고사항으로 가름할 수 있음 (B지회 문리계).

- 신고사항으로 최고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함. 신고액과 시장가의 차

이에 대한 관리는 무의미할 것임. 특히 시장가가 신고액보다 낮은 경우

는 더욱 그러함 (B지회 기술계).

- 학부모들은 싼 수강료로 질 높은 학원교육 을 원한다. 돈은 다른 학원

하고 똑같이 내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은 질 높은 것을 받

고자 함. 따라서 강사자격과 수강료 자율화를 통한 학원차별화로 수요자

들은 자신에게 적당한 수준의 학원을 선택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목이

생겨날 것임 (G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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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반환 규정

- 찬성, 수강부분만 받는 것도 고려 (D, K지회)

- 지방에서는 학원비를 월별로 받기 때문에 수강료 반환문제 같은 것은

거의 생기지 않음. 따라서 수강료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별로 상관이

없음 (G지회 경영계).

○ 수강료 자율관리에 대해

-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원연합회에서는 수강료를 조율하지 못할 것임. 정

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학연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듦. 특히 학

연에 비협조적이거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들도 있으므로

조율하기 어려울 것임. 시장경제의 논리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조

율하는 것이 아님(C지회).

나 . 학원수강료와 사교육비와의 관계

○ 학원수강료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동시에 가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전제

에서 상한선을 정하여 수강료 상승을 적극 억제하고 있음.

○ 학원수강료는 가계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

- 사교육과 관련하여 학원교육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음. 공교육을 기둥이

라고 한다면, 사교육은 기둥을 보완하는 잔뿌리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사

교육비 가중과 관련하여 볼 때, 학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문

제라고 봄. 서울의 일부 고액과외, 고액학원이 전체학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있지만, 지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임. 실제로

입시학원은 월 평균 수강료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일반) 고액과외

와 거리가 멈. 지방의 학원운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함 (C지회).

-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 파견된 기술인력의 대부분은 학원

출신이었음을 상기해 보자. 학원의 이름만 빌려서 등록하고 실제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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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외를 일삼는 사이비학원은 학원의 정통성이 없음 (C지회).

- 학원교육비가 사교육비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학원교육비 자체만 보면 타

당. 그러나 학원교육을 통하여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효과를 높이

고, 잠재력을 계발시킨다면 교육비를 부담하는 마땅한 것임(C지회).

○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학원수강료

-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가 있음.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

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예로 들면 문제가 분명해짐. 학원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은 5∼15명 정도를 하루에 1∼3시간씩, 5∼6일을 교육하면서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방과후 활동 의 컴퓨터 교육

은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일만 1시간씩 하면서 2만원∼2만5천

원을 받고 있음. 방과후 교육활동은 교육의 내용과 질을 비교해 보면 학

원교육보다 훨씬 비싼 교육을 하고 있음. 또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장 명의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거의 반강제적임. 이런 실정

인데도 교육비의 액면가만 비교하면서 학원교육만이 사교육비를 가중시

키는 주범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한다

면,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무료로 해야 함(어린이집은 14만원, 놀이

방은 12만원, C지회).

- 특별활동비와의 관련성. 정규교육에 있어서의 특별활동비가 더 비싼 실

정임 (Q지회).

7 . 학원 관리 감독면

○ 규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규제보다는 양성·진흥·육성 쪽으로

나가야 함. 학원진흥법에는 우대조항만 넣는 것이 바람직. 학원을 자율적으

로 운영하게끔 두고, 잘하는 곳만을 선정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조보 학점

인정 등의 혜택을 줄 줄 필요가 있음 (K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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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수가 약 3만 여개(S지역) 등록되어 있으나 지도·단속

공무원은 40여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단속이 안됨. 민원제보에 의한 학

원의 행정처분 등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염려 등 사기침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계 학원의 노동부 이관 요망됨 (S교육청).

○ 최소한만 관리할 수 있는 제도 확립 필요. 그 이유는 ⅰ) 비현실적인 규

제로 인한 관리의 불합리성 ⅱ)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실질적 지

도·감독 불가능 (K교육청)

○ 관리·감독보다 지도·육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너무 감독일변도인 것이 문제임. 학원운영자는 사회교육자 내지 교육자

이므로 지도·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지도·점검을 명분으로 감

독을 위주로 함. 부족한 면을 깨우쳐서 도와주어야 할텐데 (이것이 지도·

육성 아닌가?) 오직 적발·처분하는 것이 목적처럼 느껴짐 (C지회).

- (교육청에서 학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2∼3명으로 적기 때문에 관리청의

감독이 실제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 관리청

의 직원이 일년동안 학 학원에 한 번도 오기 힘든 실정임. 그러나 어떤

학원에 감독 實事를 나왔다고 하면, 다른 모든 학원도 심적 스트레스 상

태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학원을 실사 나온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지

도·육성이 된다면, 다시 말해 관리청이 학원을 돕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학원측에서 우리 학원에는 왜 감독을 안나오나하는 반응이 있

어야 함. 이런 점에서 경고·징계 위주의 감독은 큰 문제임 (C지회).

- 권한의 위임 위탁의 문제. 법적 한계 모호. 지도 감독형태의 시행규칙 내

규정 확인-자율적인 것이 바람직하겠음. 상하법 상의 규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수강료의 경우 조례에 허용하고 있는 셈인

데, 실제로는 상위법에 의해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법의 잦은 개

정도 문제. 하위법 (조례)에서 좁게 나가는 것도 문제. 지도 점검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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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음 (Q지회).

-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보조가 없이 관리,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임. 게다가 고압적인 자세도 문제임. 지도 관리 항목도 문제고 사법권도

없는 처지에 감독청 관리는 본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 없음 (B지회 문

리계).

- 자율적인 통제가 이상적이겠음. 행정관리는 관리청에서 지도관리는 자율

이 이상적으로 위탁법인이나 학원연합회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자율관리에 관한 사항은 1986년 이후 삭제된 것으로 부활되어야 함 (B지

회).

- 학교교육과 대응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곳이 학원. 그런데 어린이집

의 경우는 재정보조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지도 감독만 있음. 무상교육이 가함(B지회 음악유치부)

- 직업학교에 준한 학원경영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업자재훈련과정

의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보조가 편파적임 (B지회).

- 관리청의 통일과 일원화가 필요하겠음. 교육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

람직함(B지회)

- 준법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함. 관리가 최선은

아님. 자율의 확보가 중요함. 강원지회의 경우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 타

지회의 모범이 되고 있음 (Q지회).

- 학원교육에 대한 감독청의 하중 확대가 필요함(Q지회).

-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 제재 또는 통제를 생각해야 함. 도움 받기보다 같

이 하자 더 좋음 (B지회).

○ 감독청 실무자의 전문성 부재

- 감독청은 탁상공론식 얘기만 하지, 현실을 잘 모름. 수강료의 경우 상한

선을 지키면 그만이지, 무슨 교육의 질을 운운하느냐는 태도. 교육청은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만, 너무 규제일변도임. 학원관련부서가 사회교육체육계에서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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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로 바뀌었지만, 부서가 바뀐 의미가 전혀 없음 (C지회).

- 감독청의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 학원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동조자, 전

문가로서의 자질 및 태도 구비 필요 (C, Q, B지회)

○ 학원연합회의 자율기능 법제화

- 분과위원회와의 조율이 더 필요하지 개별 학원과의 대화는 상황에 따른

대처가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종합 조율한다는 것은 기실 어려운 접근

임. 공사교육의 책임자들이 공동 노력하는 차원에서의 체제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음 (B지회).

- 요식업의 경우처럼 자율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D지회).

- 학원교육관련 문제의 처방 및 발전의지의 현실화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

요. 직할 법인의견 등도 교육의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선결이겠음. 지회

분과위에서의 의견수렴이 좋겠음(B지회 입시계).

○ 관리의 비현실성, 행정력 낭비

- 많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한 두 명의 직원이 관리할 수 없음(K지회).

○ 학원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

- 학원의 육성 지원 발전이라는 안목이 필요함. 평생교육의 범주 내에서

학원 교육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임. 평생교육 육성 차원에서 학

원 교육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함. 한 사례만을 갖고 학원을 매도하는 것

등은 학원에 대한 인식 부족임.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부가세로는 곤란.

교육을 규제로 보기보다는 사회 기능시하는 것이 중요함. 법을 교육업

시 할 수는 없는 노릇임. 그러면 개 사육, 무도장 경영도 학원시할 수 있

음. 체육관 경영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K지회).

- 학원 학원학습자 안전(학교 안전과 마찬가지로)에 대한 유의도 고려해

야 할 부분임. 조례에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K지역의 경우).

안전기금의 확보 차원이 아닐까? 보험 가입의 가능성 검토. 시중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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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상품으로 개발도 가능함. 60% 가입되어 있음. 보상제도 확보 차원

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국 차원 확대가 모색될 필요가 있

음. 보육 기능까지도 학원에서 담당할 수 있어야 함. 후생 복리 차원의

학원 장려가 필요함. 특수한 대상 중심 사고로 학원을 이해하는 것은 곤

란함. 번역에 있어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 외국의 경우임 (K지회).

- 제도적인 지원이라면 시설에 대한 기준의 제시 등이 바람직하겠음. 수

강료 차원도 현실적임. 사회교육기관은 국가의 보조가 있으나, 학원의 경

우 탁아의 개념으로도 공이 크나, 보조도 없고 지원도 없다(D지회).

- 정부에 바라는 점은 첫째, 벤처교육에 대한 지원 즉, 새로운 교육시스템

을 격려하고 질 높은 교육을 창출하려는 교육기관을 지원. 둘째, 법에

체벌금지조항 삽입. 학원에서도 체벌이 이루어짐. 비교육적이라고 생각

함. 셋째, 관계 공무원들의 지도점검 을 없앴으면 좋겠음. 공무원들은 마

치 경찰이나 된 듯 지도점검이 아니라 제재와 처벌에 초점을 둠. 지난해

구미에서 400개학원 중 200개가 경고장을 받았음. 학원장들은 1주정도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받으면 그만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G지회).

-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혜택에 대한 배려. 수혜 폭과 수혜 범위에

대한 배려 필요.

8 . 학원과 교습소의 관계

○ 학원과 교습소를 분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K교육청).

○ 학원교습소를 현재대로 분리하자는 입장

- 이전에는 평수, 학원학습자수, 과정 제한 면에서 학원과 교습소가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구분이 모호해짐. 그렇다고 합치는 것도 문제가 있음. 그

러므로 학원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든지, 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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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든지 해야 할 것임 (C지회)

- 교습소와 학원의 이원화 문제는 매우 심각함.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인

해 여러 개 과목의 교습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교습소의 활동영역이 넓어

짐. 예능계학원은 점점 설자리가 좁아짐. 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C지회 예능계).

○ 통합하자는 입장

- 학원과 교습소와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함.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규제 완

화하여 (규모 및 자기 강습) 자기 강습도 조건부로 하고 있고 보면 벌써

법적 구분이 필요 없게 된 것임. 학원장의 자격 요건과 교습소 등록자의

요건을 같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이는 학원과 교습소를 통합하는

방법이 될 것임. 교습소장도 전공과목 규제가 없음. 사무실 등 권장 시설

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권장임. 실질적으로 학원의 강습 규모에는 변함

이 없음. 단순히 현재의 규모에 따른 차이나 구분은 비합리적이고 비현

실적임(K지회).

-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에 대한 실익도 기득권의 문제임. 시설 규모는 학

원관계자들의 로비력에 좌우되고 있는 형편임(K지회).

- 과외교습소의 경우, 면적은 이익선이 개입되는 한 의미가 없다. 여지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성을 생각한다. 과외교습소의 강사 채용이 2/ 3선임.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 완화가 바람직함(D지회).

- 과외교습소: 대학생 과외허용 방침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을 강조해야 함 (Q지회).

- 권장시설: 필요시설을 권장시설로 한 면도 있음. 휴식 공간도 마찬가지임

(직원 및 학생용) 평수의 하향 조정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 (Q지회).

- 관리문제도 있음. 3명이 1000개소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임 (Q지회).

- 교습소와 학원의 통합 모색이 이상. 교습소 완화 내지 두둔하는 인상이

강함. 학원과 교습소의 관계를 보면, 과외교습소의 태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통합은 사실상 교습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 현실적으로 학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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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가 불가능. 세무서에서 구분(Q지회).

9 . 학원과 다른 교육기관과의 관계

○ 학원과 학교

- 학교에서 방과후 학생의 시간까지 구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예컨대 미국은 3시 이후는 학생의 시간으로 돌리고

있음 (D지회).

- 특활교육 문제 : 무상특활교육이 바람직함.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면서 학

교교육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무리. 초·중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함. 특

활교육의 폐단에 대한 내용 확인. 위화감, 책임성 없는 교육활동의 전개,

학습전개의 차이 발생, 돈 거래 - > 고로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존속되어야 함. 무상으로 해야 함. 초등 3년이상의 외국어 특활교

육, 컴퓨터교육 등에 대한 문제는 기기의 개발, 기술의 발전을 학교교육

은 따라가지를 못하지만, 학원은 시세에 따른다. 학교교육의 확대도 중요

하나, 특활교육과 외국어교육에 있어 학원의 기능을 저하 또는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학교교육이 학원시 되는 경향도 매도

해야 할 부분이다 (D지회).

- 학원은 학교교육의 결손부분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와의 경쟁

적인 입장에서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임. 학원을 한국적인 교육열의 해

소책이라고 의미하는 경우에도 탐구학원의 법적 규제 경우도 실질적인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봄(K지회).

- 학원이 학교 기능의 침범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함. 공부하는 학교교육이

나 형식교육은 다른 각도에서 더 중시되어야 할 사항임 (K지회).

- 특별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현상 주

목 (B지회).

- 학원학습자 확보·관리와 관련하여 학원의 관리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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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특별활동 강화방안의 대응논리를 구상해야 할

것임. ⅱ) 정규교육의 부실과 학원교육의 발전은 맞물릴 수도 있음. ⅲ)

학원학습자의 적정규모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설정이 필요함 (Q지

회).

- 예능계는 학교교육과의 보완차원에 있어 가장 문제시해야 할 계열임. 특

별활동으로 인하여 학원학습자의 확보가 아주 어려움. 학교교육도 전문

성 그리고 교육효과성이 문제임. 과목당 2일정도의 수업을 받으며, 최하

2만원, 기악성악의 경우 5만선을 특별활동비로 받고 있음. 이것도 사교육

비 부담 차원 고려 사안임. 미취학아동 상대 예능교육도 문제(B지회)

- 정부에 바라는 의견 : 학교, 학원의 연계 교육체제 마련해야 함. 학교에

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 특히, 미술이나 음악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매일매일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체능 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없다면, 학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함 (G지

회 경영계).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대한 정의 필요

○ 학원과 유치원

- 학원이 실제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만으로는 유아

교육을 수용할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배려 차원에

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함. 이것은

유치원연합회와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현실은 유치원보다 학원이 더 시

설 투자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음. 규모로는 유치원 수보다 적으나, 유치

원생 담당은 60%선에 이르고 있음. 강사 자격도 충분. 정규 자격자들이

강사로 활약. 유치원 교육과 동일한 교육과정의 운영. 질적, 양적으로 유

아교육 기관화할 형국에 있음. 그러므로 학원을 정규 유아교육 기관화할

수 있어야 함.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사항임. 위에 적시된

사항들만을 갖고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 (D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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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전 교육의 경우, 학원교육은 유치원이나 놀이방 같은 다른 교육기관

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유치원의 취원률

은 26.5% , 선교원이나 놀이방이 26.5%, 미술학원이 25.3%, 음악·속셈학

원이 12.4%를 차지하고 있음. 유치원 시설이 취학전 아동의 30%정도밖

에 수용하지 못하는 반면, 미술·음악·속셈학원은 취학전 아동의 약

37%를 수용하고 있음. 그러나 혜택 면을 보면, 유치원은 교사봉급을 지

원 받고 특별소득공제를 받지만 (선교원이나 놀이방 같은 시설도 특별소

득공제를 받음),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은커녕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비

판만 하고 있음. 이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임. 공교육이 모든

교육을 완전히 포괄하여 제대로 운영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

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C지회 예능계).

- 공교육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잘하면, 사교육 (사회교육)의 문제가 없을 것

임. 초등학교는 일반학원의 수강을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어의 경우, 학

원교육이 국제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교

육을 하는 것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침. (면담에 참석한 외국어계열 대표는

학교의 방과후교육활동 강사로도 나가고 있고, 이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

원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연수도 하고 있다고 함. 약400∼500명의 초등교

사 외국어교육연수). 공교육이 내실화 안되면, 사교육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됨 (C지회 문리계).

- 탁아 기능 중 5세 이상 미술 음악 등 예체능 학원 수강 허용은? 유치원

교육과의 차이 비교. 기능은 유치원 교육인데 인식과 수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학원에 대한 기대에 맞게 법 제도도 갖추어져야 한다(K지회).

- 학원보습의 경우는 홍보에서부터 지도 감독을 받음 (Q지회).

- 5세아 무상교육. 학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최적 교육기관임. 그러나

교육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정규교육도 중요하나 허가교육도 정

당한 교육활동임. 평등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임. 입법준비사항임. 학

원수강의 경우에도 자녀세제공제 대상이 되어야 함. 어린이집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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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B지회 미술계)

- 법안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안목의 제시가 있으며 현실적인 하중

도 크고, 기능수행에 있어 효과성도 크나 실질적인 반대 없음 (Q지회)

○ 학원과 선교원

-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변천한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범

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학원과 함께 사회교육기능은 찬성할 만함. 수업

료 저렴, 교육기능 충실 (D지회).

- 맞벌이 확대에 따른 탁아 개념의 확산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D지회).

- 선교원, 영어선교원.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부분임. 선교활동을 빙자한

시장영역을 침범하는 것임(D지회).

○ 학원연합회 기능의 법제화

- 요식업조합처럼, 자율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D지회).

○ 학원과 대학사회교육원 또는 문화센터

-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수요자 통제.(Q지회)

- 국가지원의 형평성 및 관심제고가 필요함.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에 대한

적정 규제가 필요함. 대학과 경쟁력이 문제임 (B지회 기술계)

○ 학원과 대학생 과외

- 대학생만의 실정을 두고 특권시 또는 특혜시할 문제가 아님.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과외를 하는 형편임. 대학에의 등록을 빙자한 자격확보를

악용. 대학생 괴외 허용 방침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강

조해야 함 (Q, D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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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 면담조사 결과(2) :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자

○ 교습과정면

- 교습과정의 광역화: 시설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임 (T교육청).

. 전체적으로 보아 학원법 상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현재의 세부나열식

보다 영역을 보다 광역화한 분류가 지도·감독상 바람직함 (R교육청).

. 조례 구성상의 어려움보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영역들간의 관련성

설정이 난제임.

. 틀 제시는 중앙, 실무적인 부분은 시·도 교육청이 관장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음(D교육청).

. 교습과정내용 변화의 추이는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학원시

장 변화의 자연적인 추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K교육청).

. 교습과정의 분류로 인하여 자율적인 기능 발휘 또는 성장을 저해하는

사례도 되고 있음(C교육청).

- 초등학생 학원 교습은 허용하는 것이 좋겠음. 결국 탈법도 보편적이고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의 실정으로는 지도 관리도 한계가

있음. 거의 불가능한 형편임 (K교육청).

.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법 기관을 동원하여 속셈학원 2,000여개 소를 단

속한 사례도 있음. => 이러한 사례가 있고 보면 단속 또는 지도 감독 불가

능이라는 것은 구실일 수도 있음.

. 학원법 상의 교습과정 분류를 없애던가,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허용

하는 식의 방향의 확정이 필요함 (R교육청).

. 허용되어야 함. 이유는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 법으로는 교

육을 중시해야 하고 이는 교육시장의 요구의 하나로 판단됨. 그러나, 교육요

구시장이라는 개념을 현실 중심으로 설정해 본다면 교육시장의 요청과 교육

요구시장의 요청이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임. 교육요구시장의 요청은 비단 학

원시장이라는 교육요구시장의 하부 단위에서의 요구만은 아님. 학부모의 교

육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하여 고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Y교육청).

. 지도감독차원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 현재 불법이나 실제로 해결

할 방도가 없는 상황임. 학원측의 자율적 규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속셈학원은 100% 불법임 (R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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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법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든지 방향의 확실성

이 있어야 함 (R교육청).

. 하반기 개정에서는, 초등생 교습 허용. 학원만의 규제는 형평에도 어

긋남. 학습지 등으로 교습을 받고 있는 형편임 (G교육청).

. 학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문제는 업무관장부서배분과도

관련되는 문제임. 초등의 경우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업무가 될 수도

있으며, 유아교육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부서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도청이나 구청의 업무일 수도 있음 (D교육

청).

-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보아 학원에서 하고 있는 유아 또는 유치아

대상 교육에 대한 무상화 문제는 교육 명분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함 (K교육청).

. 학원을 유아교육 무상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되는 셈인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임.

공교육의 경우에도, 지도 감독이 불가능한 형편인데, 영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난할 것임 (T교육청).

. 입시교육의 병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임. 입시교육시

하는 문제도 앞으로 교육개혁에 따라 상황도 변할 것으로 보임(T교육청).

. 학원에서의 유아교육 무상교육화는 반대, 도리어 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비중의 현실을 감안하여 학원에서의 유아교육을 유상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나을 것임. 유아교육은 공교육에서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것 (R교육청).

. 유아교육무상기관으로의 편입은 이상적으로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는 연구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G교육청).

- 유사교습과정: 의료관계, 텔레마케팅 등 신규 수요에 대한 문의가 있었

음 (T교육청).

. 모호한 규정임. 한계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음.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것의 범위도 문제임 (R교육청).

. 학원법상의 교습과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학원의 예로는 도예학원

이 있음. 이 외에는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의 교습과정의 신설이나 학원의

설립은 기대조차 되고 있지 않음. 전통적인 교습과정을 답습하거나 여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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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예에 따라가는 것이 농촌 지역의 특징임 (G교육청).

- 복수교습과정의 허용상의 문제 (R교육청)

. 동일한 상황을 복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

도 있음. 즉, 한 가지 교습과정이 가르쳐질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활용하

여 두 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실정이나, 입법

취지는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복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의

미를 상정한 것 같음.

. 학원이 밀집된 complex 개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개정전의

법 체계로도 이러한 상황은 시도하면 가능한 부분이었음. 동일인이 다른 교

습과정을 가르치는 복수의 학원들을 별개의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던 것은 아니었음. 고로 복수교습과정운영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대조항의 신설이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강사자격면과도 관련되는 문제임. 강사 자격이 대학 졸업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록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복수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한 강사가 복수의 교습과정

들을 모두 교습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교습 가능성 여부에

서부터 등록 내용의 타당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속셈학원의 불법 운영 문제를 상황 해결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음 (C교육청).

. 현재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학원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간적인 측은함

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 제1차적인 문제로는, 속셈학원의 교습과정 불법 운영 문제임. 발빠른

해결책의 제시나 설정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나 시기를 놓친 감이 있는

문제임 (D교육청).

. 지도 감독의 입장에서도 업무 과중과 민원 부서의 회피 경향도 충분

히 감안해야 할 부분임.

- 불법 행위의 사례 (T교육청)

. 구민회관을 이용하여 비영리 사회교육 기능의 학원시장에의 진입 - >

사회교육 영역의 확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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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법인의 교육 (요가, 에어로빅), 주식회사의 학습지 시장 진입 등은

학원시장에의 참여임.

. 선교원 빙자 학원 경영

○ 시설기준면

- 제1차적인 문제인 속셈학원의 교습과정 불법 운영 문제도 시설문제에

대한 접근 사항임. 단과학원으로 변환시켜주려 하나, 최소 면적 기준의 설정

이 난항을 겪고 있음. 속셈학원의 시설기준을 30제곱평방미터로 설정해 주

려 하나, 기존 단과학원들의 반발이 거센 형편임.

30제곱평방미터라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도 그 거증력이 미흡한 실정

임. 전례에 따르거나, 타 시·도의 사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나

위와 같은 반대에 부닥쳐 있는 상황임 (D교육청).

- 교구재 및 시설 면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주는 것이 좋겠음

(T , D교육청).

.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밀지 말고 기본틀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직접 학원 지도 관리 현장에서 지도에 임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함 (T교육청).

. 시설기준면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를 통하여 지방의 특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법·제도적 목적이 강조될 수도 있으나, 실제

로는 행정 낭비일 수 있는 문제임 (D교육청).

. 이유는, 아무리 지방의 특수 사정을 반영한다 해도 결국 주변에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됨. 그러므로 아예 상위법에서 전국 수준

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나 지침 또는 준칙선에서 시설기준을 정

하는 것이 행정 효율적일 것임(D교육청).

. 쾌적한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발상이 필요함(D교육청).

. 시설 기준의 준비에 있어서도 도농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입시학원의 경우, 도의 경우 90, 농의 경우 60평방미터로 하

고 있음 (K교육청).

- 현재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정된 내용만을 담아나가는 순서로

조례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R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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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에 관련된 조항을 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철폐하는 것도 한

방법임 (T교육청).

. 독서실의 경우, 현재 문제가 없음. 바로 법적 기준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임.

- 기술계열만의 문제는 아니나,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

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R교육청).

- 유해업소관리와 관련한 법 제도도 양면성 있는 문제임.

. 사방 50미터의 규제 권역과 300미터의 계도 권역의 구획정리도 형평

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D교육청).

.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 규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R교육

청).

. 반대로 미성년자 등록 교습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R교육

청).

. 실제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임 (R교육청).

- 시설 기준 완화는 교습비(학원 수입)와 직결되는 문제임 (T교육청).

. 기능 중시와 현안 우려는 설사 상반된다 해도 대치시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임.

- 현재 조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음. 타 시·도와 달리

특징적인 내용은 시설 기준의 적용 사례임(G교육청).

. 시설 면적 부분의 일관적인 적용. 이로 인하여, 이러한 조례가 적용

된 초기에는 학원의 설립 예가 다소 늘었었으나 지금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설면을 비롯한 여타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하한선을

중심으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경험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시설 기준면에 지하실에도 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러나 아직 지하실에 학원이 설립된 예는 없음. 학원시장의 자율성 강조에

참조할 수 있는 예라고 판단됨.

. 규제와 관련하여 영역에 구애될 것 없이 전 영역에 걸쳐 준칙으로,

전국 수준의 기본 틀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도별 특수성

을 고려한다고 하나 결국 주변 시·도의 행정 예를 참조하고 또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정효율성만을 저해하는 것이 될 것임.

. 기준 적용을 광역화하여 운용의 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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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자격문제

-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은 없음 (D교육청).

- 자격완화는 잘한 것임. 현재 관리상의 문제는 없음 (K교육청).

. 강사 자격 완화 등은 지도감독청의 경우 민감한 사항은 아님. 다만

학력을 기준시하는 것은 모순(K교육청).

. 완화조치는 바람직함 (T교육청).

. 전공만으로 교습 가능성을 정하는 것은 무리. 전공이 능력 부분이 아

님. 도리어 경험이 능력 부분으로 정해져야 함 (T교육청).

. 자격의 완화는 그 자체가 문제임. 교육의 역할 또는 기능의 수행에

있어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R교육청).

. 강사 자격 완화로 인한 문제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음. 농촌지역으

로 일반적인 교습과정을 중심으로 학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반적인

강사 자격의 완화는 찬성하는 편임 (G교육청).

- 현재 학원 연합회에 강사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는 법규

에 지정되어 있는 행정 사항으로 교육감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강사 연수를

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K교육청).

. 정기연수, 신설학원연수, 재교육연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실시 중임(K교육청).

. 그러나 강사의 교수능력 제고 수단이라기보다는 연합회의 입장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K교육청).

. 강사 자격 문제 관리 및 연수는 학원측 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자격의 공증이 최소한 필요한 부분임(R교육청).

. 강사연수를 학원연합회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G교육청).

- 수강생 보호 차원의 문제임. 학원등록시 강사의 소개도 없는 형편임. 공

적으로라도 자격 요건을 정해줄 필요가 있음 (R교육청).

- 학원장의 자격에 대한 요구는 없음 (R교육청).

- 사회적 평가의 제고면: 강사로서의 훈공만을 포상하고 있는 형편임. 포

상 절차는 교육부에서 학원총연합회에 포상대상자를 추천 의뢰하면 전국 수

준에서 선발되는 순서임(R교육청).

- 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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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

도감을 느끼는 것이 학부모들임. 이처럼 학원교육 문제는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의 교육관의 문제이지 학원 기능으로 따질 문제가 아님 (Y교육청).

○ 수강료면

- 무용계의 경우 수강료 등 고액이 성행(D교육청)

- 단속과 실제의 차이가 빚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K교육청).

- 정보통신을 통한 민원 접수 (수강료)가 빈번한 실정임 (K교육청).

- 현재의 수강료관련 행정 지도는 97년 이후에 물가안정대책에 의해 동결

된 상황임. 고로 개정안을 통하여 명시된 상한선 신고가 현실적으로 그다지

운용될 수 없는 형편임(R교육청).

. 법조문상으로 보면, 학원설립운영자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제로는 그렇게 정해지지 못하고 있음.

- 수강료 부분도 조정 관련 법조항이 있으나, 조정의 실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임.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기 때문임. 예로, 상위급 강사를 초빙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학원운영에 필요로 되는 재정 부담

을 수강료 부분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일률적인 적용으로는 상

황에 맞는 학원 운영의 적정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바로 이러한 점이 학원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어렵게 하는 부분임. 일률적인 적용이

라면 전국적인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준칙이 있으면 좋겠음.

그러나 전국 수준 준칙을 정하는 것도 교육제도권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

임 (Y교육청).

-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경우 도 단위에서는 열린 적이 없음 (K교육청).

. 지역교육청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키는 선에서 신고하나, 실제 징수는

현장 실정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형편임 (K교육청).

.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개최 사례는 없음. 97년 이후 동결된 상황에서 진

행됨. 정부 물가관리대상 사항으로 매년 6월경 전국수준 가이드가 제시(5%

선 정도)되는 식으로 통보 위주로 관리되고 있음(T교육청).

. 표준적인 수강료 기준의 제시는 가능하나, 일률적인 적용은 현실성에

서 뒤떨어짐 (T교육청).

.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적이 없었음. 사전 조정으로 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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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수준내의 수강료를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편법 또

는 탈법으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학원시장의 수강료 수준의 파

악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조정을 통한 합리화의 추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수강료 문제로 행정 처분을 한 경우가 많

음 (R교육청)

. 시·군청 단위에서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개설된 사례가 있으나, 도

수준에서의 수강료조정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음(C교육청).

. 법정 사항의 조정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조정위원회의 개최 필

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음. 다만

시군교육청 단위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G교육청).

- 해결책의 제안 (R교육청)

. 수강료 수준은 학원계열별로 전국 수준의 기준가격고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함.

. 수강료 관리에 있어서는 적자 생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

일 것임.

. 교습과정당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로 변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교

습과정당 수강료 책정이 통하고 있음(C교육청).

○ 일반적인 사항

- 법 적용의 곤란 문제를 감안하여 법 집행의 입장을 고려해서 개정함이

기대선임 (D교육청).

- 위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음. 고민과 문제는 남의

것으로 하면서, 이익은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함(D교육청).

- 학원 미취학 영세민 층의 무료 수강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교육복지차

원의 학원교육 육성 및 지원책을 고려해 봄 직함(D교육청).

- 공무원들의 경우 해야 할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천해 보

려고 애를 쓰는 것이 생리임. 그러므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든

명확한 정책 방향의 설정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의 합리성 여부 등을 따질

문제가 아님 (K교육청).

- 법의 단순화도 고려해 봄 직함. 상위법에서 틀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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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육청).

- 기술계학원 관련 면은 시설 규모면에서 문제시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

는 관련되는 사항이 없음 (T교육청).

- 학원 및 교습소와의 갈등에 관한 사항(T교육청)

. 규제 완화 대상 중 교습소의 복수교습 허용을 학원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음.

- 학원의 진입에 있어 일방적인 허용을 쌍방적인 허용으로 바꾸어 줄 것.

학원의 진입시, 유해업소가 먼저 진입해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진입 불가능

(T교육청).

. 교습소의 경우는 유해업소의 진입 여부를 어떠한 경우에든 막을 수 없

는 것이 현실임.

- 학원의 설립·운영 제도와 관련하여 영역별로 지도·감독에 애로를 느

끼고 있는 사항이나 그에 따른 특별한 개선 의견은 없음(G교육청).

- 학원법의 위치 및 기능 (G교육청)

. 학원법의 궁극적인 폐지가 마땅함. 결국 학원교육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관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함.

- 교습소에 대한 타법의 저촉 사항들을 정리해주면 좋겠음. 교습소 활성

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G교육청).

- 폐원 정리도 지도 감독 차원에서의 문제임. 부도 후 잠적한 경우 정리

도 되지 않는 실정임 (C교육청).

- 학원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민영화 차원에서 관망할 수도 있는 부분

이며, 관리 지도는 세무 관계의 처리로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음 (C교육

청).

- 학원교육의 지도·관리 문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적 사고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함 (C교육청).

. 학원측의 영리성을 접어둔 교육성 강조와 동조되는 부분이 많음.

- 최근 설립되는 학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학교에서 보충 수업 등을

포기하자 그 시간대를 이용한 학생들의 학원 수강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임 (C교육청).

- 교육의 경우도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교육목표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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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현하고자 하는 세부실천목표가 문제임(C교육청).

-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교육제도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많음. 고로

현실적으로 교육제도권에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담하기보다는 유관

되는 부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도·감독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학원에 대한 규제 문제는 이상적으로

는 자율 경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Y교육청).

- 그러나 학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임을 교육제도권에서 벗기는 것은 교육

에 대한 교육부서의 무한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과 관

련한 국가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Y교육청).

- 일본의 학원 관리면을 참작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보다 자유로

운 가운데 학원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Y교육청).

-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움. 학원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은

2개의 지역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각 지역구에 각각 2명의 업무 담당자가

있음. 그러나 각 지역구청별로 1,500개소의 학원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발로 뛰는 형태로 진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행정 편의의 측

면만을 수행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Y교육

청).

- 바램이라면 학원법은 폐지되는 것이 좋겠음. 교습과정과 수강료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법 체계도 가능할 것임 (Y교육청).

- 임대를 통해 학원을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원 경영은 생계 목적

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Y교육청).

- 학원 법이 규제 중심인 것만은 사실임. 학원의 설립 운영에 제한적이지

육성 지원적이지는 않음. 고로 이의 해법을 생각해야 함. 사회교육차원의 육

성 지원을 감안 고려해 볼 것(Y교육청).

- 법률상의 개정 의견(Y교육청).

. 제3조제2항의 고등학교 앞에 중학교 삽입

. 제4조의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에 학원학습자의 안전관리 및 보상

대책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제7조의 조건부등록의 효과성이 이미 규제완화 조치로 유명무실함.

. 제14조제3항 중 교습소의 시설·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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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상의 개정 의견 (Y교육청).

. 별표1의 교습과정의 내용 중 정보처리기술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삭제, 교습과정난에 정보처리기술로 정정

. 동표 내용 중 사무관리계열에 속하는 속셈과 워드프로세서를 삭제, 위

에서 교습과정난에 편입된 정보처리기술에서 교습할 수 있도록 정정

- 학원관련 문제의 해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구유가 절대 필요한 실정

임 (R교육청).

- 확대간담회에 대한 의견 (R교육청)

.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의 사전 협의도 필요. 특히, 부산, 경기, 인천

등

.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서 선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내용

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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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 학원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學院의 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學院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社會敎育의 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

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學院”이라 함은 私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學習者에게 30

日이상의 敎習課程의 반복으로 敎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知識·技術(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藝

能을 敎習하거나, 30日이상 學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施設을 말한다.

가. 敎育法 기타 法令에 의한 學校

나. 圖書館 및 博物館

다. 事業場등의 施設로서 所屬職員의 硏修를 위한 施設

라. 社會敎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社會敎育施設

마. 社會敎育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附設한 施設

바.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기타 社會敎

育에 관한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 (改正 97.12.24)

3. “課外敎習”이라 함은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또는 이에 준하

는 學校의 學生이나 學校入學 또는 學力認定에 관한 檢定을 위한 受驗準

備生에게 知識·技術·藝能을 學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改正 95.12.29)

가. 第1號 各目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서 그 設置目的에 따라 행하는 敎

習行爲

나. 동일 戶籍내의 親族이 하는 敎習行爲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活動에 속하는 敎習行爲

4. “學習者”라 함은 學院 또는 敎習所에서 學習을 받거나 30日이상 學

習場所로 제공되는 施設을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課外敎習) 누구든지 課外敎習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各號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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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學院 또는 敎習所에서 技術·藝能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科目에 관

한 知識을 敎習하는 경우

2. 學院에서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의 入學이나 이를

위한 學力認定에 관한 檢定을 받을 目的으로 學習하는 受驗準備生에게

교습하는 경우 (후단삭제)

3.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技術

大學 또는 個別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이에 준하는 學敎에 在籍

중인 學生 (大學院生을 포함한다)이 敎習하는 경우 (改正 97.1.13)

第4條 (學院設立·運營者의 責務) 學院을 設立·운영하는 者 (이하 “學院設

立·運營者”라 한다)는 自律과 創意로 學院을 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負擔輕減 및 敎育機會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社會敎

育 擔當者로서의 責務를 다하여야 한다.

第5條 (敎育環境의 淨化등) ① 學院設立·運營者는 당해 學院의 敎育環境

및 衛生施設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學院設立·運營者는 敎育環境을 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所와 인접한 場

所에서 未成年者를 주된 學習者로 하는 學院을 設立·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未成年者를 주된 學習者로 하는 學院과 인접한 場所에 敎育環境을 해

할 우려가 있는 營業所를 設置하는 경우, 그 營業에 관하여 許可·認可등

을 행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미리 관할 敎育監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종류와 인접한 場所의 범위 및

敎育環境을 해할 우려가 있는 營業所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 學院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第8條

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

育監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7條 (條件附 設立登錄) ① 敎育監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學院 設立·운

영의 登錄을 受理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내에 第8條의 規

定에 의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受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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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施設 및 設備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第8條 (施設基準) ① 學院에는 敎習課程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敎習및 學習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② 第1項의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른 敎習過程·地域別 施設規模 및 設備

基準을 特別市·廣域市 및 道 (이하“市·道”라 한다)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의 條例는 施設規模의 下限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第9條 (缺格事由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條의 規程에 의

한 學院 設立·運營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

其間 중에 있는 者

4. 이 法 또는 社會敎育法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후 1年이 경

과되지 아니한 者

5.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第10條 (休院 및 廢院등의 申告) 學院設立·運營者는 당해 學院을 1月이상

休院하거나 廢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敎育監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 (삭 제)

第12條 (敎習課程) 學院의 敎習課程은 學院設立·運營者가 學習者의 필요와

實用性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第13條 (講師등) ① 學院에서 敎習을 담당하는 講師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② 學院設立·運營者는 講師의 年齡·學歷·專功科目 및 經歷 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 敎育監은 學院設立·運營者 및 講師에 대하여 社會敎育 擔當者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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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硏修에 관한 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第14條 (敎習所 設立·운영의 신고등) ① 敎習所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敎習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敎習者”라 한

다) 1人이 1個所에서 1科目만을 敎習하여야 한다.

③ 敎習者의 資格, 敎習所의 場所·施設·設備, 學習者의 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敎習者는 당해 敎習所를 1月이상 休所하거나 廢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敎育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체없이 敎育監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

다.

⑤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習所의 廢止處分을 받은 者는 당해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는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한 종

류의 敎習所의 申告를 할 수 없다.

第15條 (受講料등) ①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學習者로부터 受講

料·利用料 또는 學習料 (이하 “受講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受講料등은 敎習內容 및 敎習時間등을 고려하여 당해 學院設立·運營

者 또는 敎習者가 정하고, 敎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受講料등을 초과한 금액을 徵收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敎育監은 受講料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調整을 명할 수 있다.

第16條 (指導·監督) ① 敎育監은 學院 및 敎習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指導·監督을 하여야 한다.

② 敎育監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에

대하여 施設·設備, 受講料등, 敎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

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設

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施設·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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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

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7條 (行政處分) ① 敎育監은 學院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敎習課程의 정부 또는 일

부에 대한 敎習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開院豫定日부터 2月이 지날 때까지 開院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月이상 休院한 경우

5. 登錄한 사항에 관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

정한 방법으로 學院을 운영한 경우

6.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게시한 受講料등을 초과하여 徵收한

경우

7. 學習者를 모집함에 있어서 誇大 또는 허위의 廣告를 한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 敎育監은 敎習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敎習所의

廢止를 명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敎習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敎習所의 廢止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

우

2. 申告한 사항에 관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

정한 방법으로 敎習所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18條 (受講料등의 반환등) ①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는 學習者가 受

講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學院의 登錄抹消, 敎習所 廢止등으로 敎

習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學習者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의 반환등 學

習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기타 필요한 사

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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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學院등에 관한 措置) ① 敎育監은 第6條 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

한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學院 또는 敎習所를 設立·운영하거

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登錄 抹消 또는 敎習所 廢止의 처분을

받거나 敎習의 정지처분을 받은 學院 設立·運營者 또는 敎習者가 계속하

여 敎習하거나 學習場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를

閉銷하거나 敎習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의 看板 기타 標識物을 제거하거나 學習者의 出

入을 제한하기 위한 施設物의 設置

2. 당해 學院 또는 敎習所가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施設이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받은 施設임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행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20條 (청문) 敎育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登錄抹消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習所의 廢止命令

第21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敎育監은 自動車運轉에 관한 내용을 敎習하는 學院에 대한 第6條·第7

條·第10條·第13條第3項·第15條第4項·第16條·第17條·第19條·제20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

方警察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敎育監은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設立·運營者 및 講師에 대

한 硏修計劃의 施行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院과 관련된 機關 또는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22條 (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課外敎習을 한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學院을 設立·운영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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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資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敎習所 設立·운영

한 者

2. 第1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看板 기타 標識物의 제거 또는 設置

物의 設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揭示文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者

第23條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

에 處한다.

1. 第10條 또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第2項에 의한 講師의 年齡·學歷·專攻科目 및 經歷등에 관한

人的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同

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受講料등을 허위로 게시한 者

4.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者

6.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受講料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監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

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異壤을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

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 칙 (1995.8.4. 법률 제496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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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 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

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 칙 (1995.12.29. 법률 제5069호, 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7.1.13, 법률 제5272호, 교육법)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1997.12.31.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

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입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1999.1.18, 법률 제5634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강료 등의 반환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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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정의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단위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

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실기·실습의 경유에는 2인)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등) ① 법 제2조제3호 다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교과를 말

한다.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

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

한다.

1.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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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실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이하“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

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

래층에 있는 경우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

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서에 원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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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

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

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유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

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

보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하

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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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7조의 2의 (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1의 규정에의 한 분류에 가장 유사

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

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

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

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화장실·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립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 (단위시설의 기준) ①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

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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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원은 6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

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

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

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

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음악 및 피아노 조율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3제곱미터)이상으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 제)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

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한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 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

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 제)

9. (삭 제)

②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

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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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

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강사)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

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 제)

제13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

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유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 292 -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

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

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일 것

3. 교습소의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②(삭 제)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수강료 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 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소속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

원·교습소의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

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

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

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

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반환사

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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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

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

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삭 제>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

건부 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7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통보의 접수

② 교육감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자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의 권

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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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

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

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강사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강

사 및 이 영 시행 전에 과외교습 신고를 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

는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소규모사설강습소의신고) 법률 제3728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개

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간주되는 종전

의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7.12.31. 대통령령 제12355호)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7.1. 대통령령 제1274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3. 대통령령 제1294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독서실의 휴게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인가 받은 독서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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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③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중 “교육장”은 시·도별로 교육장

이 선출된 때까지는 이를 “교육위원회”로 본다.

부 칙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교육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

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

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강사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

조에 의한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2.22. 대통령령 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등 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 개정등) (생략)

부 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

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0. 대통령령 제162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5. 대통령령 제16321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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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게임제공업시설중

멀티게임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을 게임제

공업으로 등록함에 있어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1］학원의 교습과정 (제7조의2제1항 관련)

분 야 계 열 교 습 과 정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 자동차,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 전자, 조선, 항공 , 토

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 국토개발, 농림, 해양 , 에너지, 환경 ,

공예 ,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 포장, 인쇄, 피아노조율, 사진

정보처리기술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 컴퓨터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문화

관광
출판 ,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화 외국어 어학 , 통학, 번역
인문·

사회
인문·사회 행정 , 경영, 회계, 성인고시

경영

실무

경영관리 금융 , 보험, 유통, 부동산
사무관리 부기 ,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서 ,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예능 예능
국악 ,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 꽃꽂이 꽃기예
입시·

검정

보통

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

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독서실 독서실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종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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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일반학원 (

자동자운

전에 관한

내용을 교

습하는 학

원을 제외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

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거나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

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자동자운

전에 관한

내용을 교

습하는 학

원

1. 학과강사는 23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관련 업

무 또는 자동차운전 교습과정 학원 관련 업무 (이하 이 표에서 “당해업무”

라 한다)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동일한 과목을 전공한자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나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업무에 2년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기능강사는 23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이씨는 자로서 교습하고 자 하

는 동일 차종의 운전경력이 2년 (실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자동

차 과목을 전공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인 자

나 .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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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

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

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3조 (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칙

2. (삭 제)

3. 학원의 위치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5. 학원의 시설평면도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은 주

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이사

회회의록사본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4조 (학원설립·운영등록증) ① 영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는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 (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재해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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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조건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비계획서

③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비의

완비를 교육감을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원시설·

설비완성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삭 제)

2.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3.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제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2. 제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와 제8호의 서류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

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등록 (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중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변경의 경우에는 인

계자에 관한 서류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1. 인수자 및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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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조 (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 시설

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휴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학원의 폐원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학원폐원신고서에 의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주무관청

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

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

영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동일한 종류의 교

습소라 함은 폐기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

소를 말한다.

제12조 (교습소신고필증)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

영신고필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

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30 1 -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

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습소의 위치도

2.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하거나 재교부하

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습소의 폐소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폐소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폐소신고서에 의하고, 교습소의 휴소신

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습소휴소신고서에 의한다.

②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주무관청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 등의 게시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법 제1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강료 등을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장부 및 서류비치 등) 학원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

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85.5.8. 문교부령 제53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인

가를 받은 강습소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만, 자동차운전계학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

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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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0.7.23. 문교부령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3.14. 교육부령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6.16. 교육부령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2.9. 교육부령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15. 교육부령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제16조 관련)

장부 및 서류명 서 식 보존기간
1. 원칙

2. 등록증

3. 등록관계 서류철

4. (삭 제)

5. 현금출납부

6. 수강료영수증원부

7. 수강생대장

8. 직원명부

9. 수강생출석부 (교습기간이 3월이상인 경

우에 한함)

10.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준영구

준영구

준영구

(삭 제)

5년

5년

1년

계속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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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원 :

이영희(동국대학교대학원)

전수경(서울대학교대학원)

연구협력진 :

김수동(서울특별시교육청사무관)

김우정(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사무관)

김제완(한국학원총연합회정책기획실장)

설세훈(경기도교육청사무관)

이지헌(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장)

연구조력자 (면담방문협력 및 정보제공 ) :

권영식(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 김석조(학원연합회부산광역시지회)
김수곤(학원연합회경북도지회) 김영석(충북도교육청)
김정규(학원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김정인(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김진학(학원총연합회컴퓨터분과위) 김차락(학원연합회경남도지회)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마영진(학원연합회경북도지회)
민병수(울산광역시교육청) 박복규(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백봉흠(대전광역시교육청) 서강석(학원연합회충북도지회)
송기박(학원연합회강원도지회) 신재천(학원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이강두(울산광역시교육청) 이윤기(전북도교육청)
이재희(전북도교육청) 이정미(학부모)
이진규(경북도교육청) 이철래(학원연합회부산광역시지회)
임영주(학원연합회경남도지회) 장명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상일(충남도교육청) 정지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환(동국대학교교수) 조영수(학원연합회광주광역시지회)
조인국(대구광역시교육청) 조흥래(교육부)
최문환(서울특별시교육청) 최준자(학부모)
최철호(학원연합회경기도지회) 황인원(학원연합회충북도지회)


